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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여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명 이하 수준에서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출산율 하락은 글로벌 현상으로, 주요 선진 유럽 국가에서도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어 정책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출

산율 하락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변화된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가임기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데 원인

이 있다. 출산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

책도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최근의 글로벌 출산율 변동을 분석하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을 파악하였다. 특히 2010년 이후 주요 국가에서 전개되

고 있는 가족 정책을 포함한 저출산 대응 정책의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정책 방향을 

참고하여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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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tility Changes and Policy Responses Since 
the Global Economic Crisis 

1)Project Head: Yoon-Jeong SHIN

This study analyzes fertility rate changes in major countries 

since the 2008 global economic crisis, identifies new factors 

that have emerged alongside traditional determinants of fertil-

ity, and examines the perceptions Korean youth of child-

bearing age have about those new factors. Since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2008, global fertility rates have declined 

overall, and few countries are expected to see an increase in 

fertility rates in the near future. In particular, Korea is least 

likely to see a fertility increase in the foreseeable future. Recent 

fertility fluctuations have been driven by traditional fertility de-

terminants, and changes in these determinants have led to the 

emergence of new fertility determinants. In-depth interviews 

revealed that these emerging fertility determinants include, 

among others, uncertainty, insecurity, and frustration. Our 

analysis of foreign policies suggests that fertility rates can re-

main moderate if governments continue to emphasize the im-

portance of policy efforts and are prepared to respond appro-

priately to emerging determinants.

Keyword : Fertility, Determinants of fertility, Population, Policy responses for

low fertility, Family policy

Co-Researchers: Bongoh Kye ․ Keuntae Kim ․ Sam Hyun Yoo ․ Subin Park ․ Boreum 
Kim

Abstract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에 0.78명

으로 매해 최저 수준을 갱신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

요 국가들의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으며 출산을 둘러싼 환경도 과거와 달

라지고 있다. 이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출산력 결정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가임기 남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현황

과 동향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다. 최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재 모색하는 것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 변동을 분석하고,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가임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확인하였다. 주요 국가들의 정책 현황과 최

근 동향을 살펴보고 각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출산율 변동에 주는 시사점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

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을 제공하였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글로벌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나타난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 감소는 지연 변

천에 따른 템포 효과로 설명될 수 있었으나, 최근 출산율 변동은 일련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까운 미래에 출산율

이 상승하는 국가는 거의 없을 것이며 출산율은 글로벌하게 완만히 감소

하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현격한 수

준으로 출산율이 감소한 상태이며 다른 지표들도 OECD 국가들과 비교

하여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단기간 내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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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근의 출산율 변동은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에 의해 지속되고 있음

과 더불어 이러한 결정 요인에서 변화가 나타나 새로운 출산 결정 요인들

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성의 교육 수준과 경제 활동, 출산 

및 양육 부담, 생애 과정에서의 불안정성, 소셜 미디어, 정책적인 요인이 

출산과 갖는 관계는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초저출산의 

주요한 결정 요인은 출산율 상승과 하락의 비대칭성, 경제적 불안정성, 

가치관과 규범의 변화로 요약되었다. 

초점 집단 토론 결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의 키워드

는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감 및 좌절감으로 분석되었다. 전통적인 출산 결

정 요인은 한층 심화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었으며, 새로운 출산력 결정 

요인들과 중층적으로 결부되어 결혼과 출산을 더욱 주저하게 만들고 있

었다. 오랜 학업 기간 및 높은 입직 연령에 따른 만혼과 만산, 조기 퇴직,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염려, SNS와 미디어에서 보이는 행복한 가족

의 모습은 부모들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더욱 키워서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좌절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정부 정책이 확대된 것은 사

실이지만 가임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 

및 좌절감을 상쇄해 주기에는 역부족하였다. 

외국의 정책을 분석한 결과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 프랑스, 스

웨덴, 독일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국가가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

울이고 새롭게 대두되는 결정 요인들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할 때 출산율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과 싱

가포르 같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

들은 가부장적인 문화와 경직적인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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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 

기본계획을 재편하고 있었다. 

글로벌하게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이 어

떠한 당위성하에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향후 정책 대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 한 정부의 결혼과 출산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다. 둘째, 저출산 대응 정책은 일시적이고 대증적인 방식이 아닌 장기적

인 안목으로 기본적인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시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뿐만 아니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에 대한 대응 전략도 포함해야 한다. 넷째, 

미디어와 소셜 커뮤니케이션은 가족의 중요성과 자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고 세대 간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초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청년층 생애과정

의 불확실성과 부모 됨의 두려움을 감소시킬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정책적인 개입과 양육자 간의 네트워크 강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 출산율, 출산율 결정 요인, 인구, 저출산 대응 정책, 가족정책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출산율 하락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OECD 국가들은 1990년까지 약 

2명에 가까운 출산율을 보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2002년 평균 약 1.65명 

수준을 보였다.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은 2000년대 초반부터 회복하

기 시작하여 2008년에 약 1.76명까지 상승하였으나, 경제 위기 이후 다

시 하락하여 2020년 현재 1.59명이며, 국가 간에 현저한 차이를 노정하

고 있다. OECD 국가들의 2020년도 합계출산율 동향을 보면 성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인구 대체 수준 가깝게 출산율을 유지하던 프랑스는 

1.79명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북구 유럽 국

가들의 출산율은 스웨덴 1.66명, 노르웨이 1.48명, 핀란드 1.37명으로 

과거와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

였던 독일은 1.53명, 동유럽 국가들은 체코 1.71명, 헝가리 1.52명, 슬로

바키아 1.53명으로 출산율이 반등하였다(OECD Family Database, 

2023).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에 0.78명(잠정치)

을 보여 최저 수준을 매해 갱신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OECD Family Database, 2023). 국내 합계출산율 추이

는 1984년 인구 대체 수준 이하인 1.74명에서 2002년 초저출산 이하인 

1.17명으로 하락하고 2018년 이후 1명 이하로 고착되고 있다(통계청, 

2022).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출산율 제고를 위해 국가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의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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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육 서비스를 2012년에 보편적으

로 확대하였으며, 2014년에 ‘아빠의 달’을 도입하는 등 육아 휴직 제도를 

개선하였고, 2018년에는 아동 수당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2023). 그러나 출산율 제고에 성공했다고 평가받은 이러한 

외국의 정책들을 한국 사회에 도입하고 나서도 국내 출산율은 여전히 낮

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에서 출산율을 하락시키고 있는 요인들이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더

구나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낮은 

기대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불안감 확대 등 새로운 출산력 결

정 요인들이 등장하고, 자녀 양육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양성 불평

성 등 전통적으로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하락하고 있

으며, 출산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과거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내 저출산 대응 정책은 전통적인 출산력 결정 요인에 중점을 두

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하게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출산력 결정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우리

나라 가임기 성인 남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출산율 하락과 새롭게 대두

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에 대응하여 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현황과 

주요 동향을 검토하여 우리나라가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시사

점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론 11

 본 연구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주요 국가

들의 출산율 변동을 분석하고,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가임기 청년들

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주요 국가들의 정책 현황과 동

향을 파악하여 각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출산율 

변동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1) 그리고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 전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최근 추세

를 양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기간은 2000~2020 

기간으로 하였으며, 분석 대상 국가는 38개 OECD 회원국으로 하였다. 

주요 분석 지표로 합계출산율,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코호트 출산율, 연

령별 출산율, 출생순위별 출생아 분포, 혼외출산 비중을 사용하였다. 국

가별 및 지역별로 나타나는 출산율 현황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38개 

OECD 회원국은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북미, 중남미, 동아시

아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용 자료는 OECD 가족 데이터베이

스(OECD Family database)와 인류출산 데이터베이스(Human 

Fertility database)를 활용하였다. 2008~2009년 경제 위기를 전후로 

하여 각 국가들이 보이는 출산율 변동에 주목하여 최근의 초저출산 양상

의 현황과 이것이 향후 출산율 추이 변동에 주는 함의점을 모색하였다. 

1)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변화하고 있는 출산율과 출산을 둘러싼 결정 
요인들, 그리고 정책적 환경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 위기

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며,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
기는 최근 출산율 하락을 가져온 배경 요인 중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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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최근 출산력 결정 요인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인

구학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 출산력 결정 모형에 근거하여 전통적으로 

제시해 온 출산 결정 요인을 인구학적·경제학적·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정

리하였다. 최근에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이 출산력 결정 구조에 변

화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바, 최근 출산력 결정 요인의 변화를 사회경

제적 조건(교육 수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노동 시간, 출산 및 양육 비

용과 생애 과정 불안정성 증가, 부정적 정보의 전파), 가족 정책의 효과성

(출산 및 육아 휴직, 공공 보육시설, 현금 지원 정책), 태도 및 가치관의 

변화(자기 실현주의의 강화, 인식된 양육 부담 증가, 성평등주의)의 측면

에서 살펴보았다. 초저출산 결정 요인의 특징을 출산율 하락과 상승의 비

대칭성, 경제적 안정성의 중요성, 가치관과 규범의 중요성 측면에서 제시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인구학·사회학·경제학 등의 학술 분야에서 발표

된 국내외 논문과 연구 결과를 참고하였으며, 특히 2008년 경제 위기 이

후 수행된 최근의 분석 결과에 주목하여 본 보고서의 내용을 작성하였다.

제4장은 제3장에서 논의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대두되고 있는 저출

산 결정 요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가임기 남녀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가임기 남녀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

각,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새롭게 부각

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들을 초점 집단 토론 방식을 통해 확인하였다. 

대상자는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의 안배를 고려한 가임기 30~40대 남

녀 16명으로 하였다. 토론 내용은 녹음하고 전사하였으며, 전사한 내용을 

코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5장은 출산율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정책 현황과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 국가

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헝가리의 유럽 국가와 일본, 싱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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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의 동아시아 국가로 하였다. 유럽 국가의 정책은 MISSOC의 유럽 사회

보장 체계에 따라 가족 급여와 모성 휴가/부성 휴가를 중심으로 파악하였

다. 동아시아 국가의 정책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유사한 일본의 2021년 판 「저출산 사회대책 백서」, 싱가포르의 2021년 

판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각 국

가의 정책 내용은 2020년 이후 현황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며, 최근 정

책 동향의 특징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변화하고 있는 각 국가의 출산

율 변동에 어떠한 시사점을 갖고 있는지 정리하였다.

제6장 결론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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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인구 대체 수준 이하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1960년대 이후 일부 서구사

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해 왔다. 최근 발표된 유엔의 2022

년 「세계인구전망(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결과에 따르

면 전 세계 인구의 2/3가 이미 저출산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United 

Nations[UN], 2022). 유럽이나 동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 관찰되던 저

출산 현상은 이미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 대다수 지역에서 보편적인 

인구변동 현상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1983년에 2.1 아래로 하락하였으며(2.06), 

이후 대체 수준 미만의 합계출산율을 지난 40년간 유지해왔다(통계청, 

2023). 특히 2001년에 합계출산율이 1.3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 정체기를 보이던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다시 하락하

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2023년에는 집계 이후 최저치인 0.78을 기록하

였다(통계청, 2023). 정부와 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출산율 변동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논의에서 

자주 등장한다. 우리 사회보다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국가들의 경험과 

이론적 논의를 통해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찾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 추세가 보여주는 다양성과 역동성은 종종 간과되

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00년대와 확연히 

제2장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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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듯, 유럽 각국의 출산율도 역동적인 시계열 변화를 경험하였다. 비

교 대상이 되는 국가의 사정이 저마다 다른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저출산

을 경험한 시점과 출산력 지표가 서로 달라 국내의 경험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양한 양적 자료가 요구되는 국제 비교 연구의 특성

상 유럽 국가들을 직접 분석하기보다, 서구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인용하

는 과정에서 유럽의 과거 경험을 한국의 최근 상황과 비교한 탓으로 여겨

진다. 

본 장에서는 지난 2008~2009년 경제 위기 이후 유럽과 동아시아 저

출산 국가들의 출산율 변동에 주목하고, 합계출산율, 평균 출산연령, 코

호트 완결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등 주요 출산율 지표의 추세를 살펴본

다. 인류출산 DB(Human Fertility Database)와 Eurostat 등 주요 온

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주요 저출산 국가의 출산율 지표를 정리하

고, 주요 지역 또는 국가별로 분석하고 비교한다. 

〔그림 2-1〕 한국과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비교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23).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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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제2차 인구변천과 젠더 관점 

저출산의 등장과 전 지구적 확산, 특히 유럽과 동아시아 일부 사회에서 

나타난 초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

구학 분야에는 유럽 등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주로 제2차 인구변천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과 젠더 혁명(gender re-

voloution)으로 설명되고 있다. 우선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

graphic transition) 이론은 탈물질주의와 개인주의 등 가치관의 변화를 

주목한다(Lesthaeghe, 2010; Lesthaeghe & van de Kaa, 1986). 국

가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함께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등을 경

험한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 등 가족에 대한 가치보다 교육, 커리어 등 자

아실현을 더 중시하게 되면서 가족형성과 출산이 지연되고, 동거, 혼외출

산, 가족해체 등 가족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약화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 개선과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가족 형성이 지연되고, 

동시에 자녀의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물론 탈물질주의, 혼외출

산, 저출산 등 제2차 인구변천의 주요 인구학적 특징들이 동아시아 일부 

국가와 미국 등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

였다(Atoh, Kandiah, & Ivanov, 2004; Lesthaeghe & Neidert, 

2006; Raley, 2001; Zaidi & Morgan, 2017). 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개선되면서 결혼과 출산의 변화가 공통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러

한 사회·제도적 변화가 출산율 변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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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젠더 혁명에 따른 출산율 변동의 도식화 

자료: Esping-Andersen & Billari (2015) p. 9 Figure 1.

〔그림 2-3〕 인간개발지수(HDI)와 합계출산율의 횡단적 관계, 1975, 2005

자료: Myrskylä, Kohler & Billar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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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은 여성의 지위, 성역할 변화, 이와 관

련된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출산율 변동을 설명한다. 1980년대 이후 

유럽과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동아시아에서 한국 등 일부 국가의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로 하락하면서 초저출산 현상이 등장하였다. 특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한국 등 주로 가족주의 전통을 지닌 국

가에서 초저출산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상대

적으로 높은 합계출산율과 대비되면서 젠더 관점이 더욱 주목받기 시작

하였다. 예컨대, 맥도날드(McDonald, 2000b)는 교육이나 법률 등 제도

적인 측면의 성평등 수준과 기업이나 가정 내의 성역할 등 실질적인 측면

의 성평등 수준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회에서 초저출산 현상이 관찰

된다고 설명하였다. 

저출산 국가에서의 출산율 변동을 성평등의 개선과 성역할의 변화로 

설명할 경우, 크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로 특징

지어지는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첫 단계에서는 여성의 교육 수준 향

상과 경제활동 참여는 공공 영역에서의 고용과 사적 영역의 가족에서 여

성의 역할갈등이 야기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출산율 감소, 가

족해체와 불안정성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제도의 개선과 남성의 가사 활동 확대로 가족 안정성이 개선된다. 이 관

점에 따르면,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실질적인 성평등 수준이 개선된다면 

초저출산 국가도 북유럽처럼 출산율의 반등 또는 상승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Esping-Andersen & Billari, 2015).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전이되는 기간과 과정에 따라 일부 

사회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경험하거나 이혼이나 별거 등 가족 

불안정성의 증가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부장제나 가족주의 전

통이 남아 있거나, 여성의 지위 향상에 비해 성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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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일수록 매우 낮은 출산율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남성이 가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수월해진다면, 출산율이 상

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Anderson & Kohler, 2015; 

Esping-Andersen & Billari, 2015; Goldcheider, Bernhardt & 

Lappegård, 2015).

제2차 인구변천이론과 젠더 관점은 대체 수준 이하의 저출산을 포함한 

인구변동을 거시적 사회변화로 설명한다. 두 관점 모두 여성의 교육 수준

과 경제활동 참여 등 사회적 지위 개선을 그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

지만 두 관점은 출산율의 장기적인 변동에 관해 그 전망을 달리한다. 제2

차 인구변천이론은 개인주의와 탈물질주의를 비롯한 관념의 변화로 여성

의 평균 출산연령 증가, 혼외출산의 확대, 다양한 가족의 출현 등을 예상

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일관되게 지속적인 저출산 또는 출산율의 점

진적인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 반면 젠더 관점은 사회가 성평등을 지향하

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안정성이 회복될 것이며, 대체 수준 이내에

서 어느 정도의 출산율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이론적 

관점과 각 사회의 배경에 따라 저출산 국가의 출산율 변동에 대한 설명과 

전망이 달라지고 있다. 

  2. 합계출산율 변동과 템포 효과 

여러 국가 사이에 출산율의 시계열 변화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합계출

산율이 널리 사용된다. 1980~1990년대 유럽 다수 국가, 그리고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역시 2001년에 합계출산율 1.31을 기록하였다. 합계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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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1.3은 매우 낮은 사망력 수준을 가정한 인구모형에서 45년마다 안정인구

가 반감하는 출산력 수준으로, 학자들은 초저출산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Kohler, Billari & Ortega 2002; Kohler, Billari & Ortega, 2006; 

Billari & Kohler 2004). 

지난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유럽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하락은 인구학적 

측면에서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의 상승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정 연도

에 관찰된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의 합으로 계산되는 합계출산율은 그 특성

상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의 출산 시기가 지연될 경우, 합계출산율이 과소 추정

되는 ‘템포 효과(tempo effect)’가 발생하게 된다(Bongaarts & Feeney 

1998; Bongaarts & Feeney, 2010). 1980~1990년대 서구에서 여성의 대학 

진학이 확대되고 경제활동 참여 역시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주요 출산연령이 20대 초중반에서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으로 미뤄지면서, 이른바 ‘지연 변천(postpone-

ment transition)’으로 불리기도 하였다(Kohler et al., 2002). 지연 변천

은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 수(quantum)의 변화라기보다, 출산 시기

(tempo)의 변화와 연계되어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물론 출산 

시기의 지연은 잔여 가임기간의 감소로 이어져 여성이 평생 출산한 평균 자

녀 수를 뜻하는 완결출산율(completed fertility)의 하락을 초래하지만, 기

간 출산력 지표인 합계출산율의 변동 폭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1980~2000년대 초반까지 유럽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감소 

추세는 지연 변천에 의한 템포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Kohler et al., 

2002). 일부 학자들은 향후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상승이 완만해지면 합계

출산율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2000년대 이후 주요 유럽 국가에서 실

제로 합계출산율 반등이 관찰되었다(Frejka 2011; Kohler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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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ls & De Wachter 2010; Sobotka 2004; Sobotka, Zeman, 

Lesthaeghe, Frejka & Neels, 2012). 

  3. 2008~2009년 경제 위기 이후 출산율 변동 

 

가. 경제 위기와 출산율 변동 

지난 2008~2009년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과 서유럽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경제 위기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주요 

연구들은 2000년대 말 발생한 경제 위기가 출산율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예컨대, 유럽 28개국을 분석한 한 연구(Matysiak, 

Sobotka, & Vignoli, 2021)는 실업률 증가와 출산율 하락의 연관성을 확

인하였는데, 특히 노동시장 환경이 더 악화한 국가와 지역일수록 더 강한 출

산율 감소를 경험하였다. 출산율 감소에 대한 실업률의 영향은 청년층에서 

좀 더 두드러졌으며(Goldstein, Kreyenfeld, Jasilioniene & Örsal, 

2013), 실업률 외에도 소비자신뢰지수, 경제정책 불안정성 등 여러 경제 조

건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molli, 2017). 

하지만 경제 위기가 주로 이미 출산율이 낮은 저출산 국가에서 발생하였

으며, 경제 위기로 인한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이

라고 지적한다(Morgan, Cumberworth & Wimer, 2011; Sobotka, 

Skirbekk & Philipov, 2010; Sobotka, Skirbekk & Philipov, 2011). 예

컨대 미국의 경우 출산율이 하락하였지만, 자녀 출산을 포기하기보다는 출산

을 미루는 형태에 가까웠으며, 이민자 유입 감소, 이혼과 별거의 감소, 경제

적 이유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가족구조의 변화가 

출산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정도였다(Cherlin, Cumberworth, Morg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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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mer, 2013).

한편 경제 위기의 장기적인 영향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 미국의 한 연

구는 실업률의 변화보다도, 제조업의 쇠퇴 등 경제 위기 동안 발생한 산

업구조의 변화가 인종과 종족별 합계출산율 변화와 좀 더 관련이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Seltzer, 2019). 산업구조의 변화는 청년층의 출산 지연과 

포기로 이어지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오래 지속시키기 때문에 출산율의 

반등은 단기간 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나. 출산율 감소와 반등

경제 위기에 따른 출산율 변동은 사회마다 다양하며 경제 위기의 장기

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경제 위기 이후의 출산율 변동은 저출산에 관한 기존의 설명들과 얽혀 

또 다른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경제 위기의 영향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와 별개로, 다수의 국가에서 출산율이 완만한 감소세 또는 그 전조가 

관찰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저출산 국가 내 출산율 차이를 성평등 수준의 

발전 차이로 설명한 연구들은 성평등 수준의 개선이 출산율 반등을 이끌 

것이라는 주장으로 많은 공감을 얻었다(Myrskylä et al., 2009; 

Esping-Andersen & Billari, 2015; Goldscheider et al., 2015). 스

칸디나비아 등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성평등 수준과 유럽 내 다른 국가들

에 비해 높은 출산율로 모범사례로 언급된다. 

하지만 해당 주장들은 템포 왜곡 등 단기적인 변동에 심하게 영향받는 

합계출산율을 사용하고, 국가 간 자료의 횡단분석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

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35개국의 자료로 성평등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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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 따르면, 횡단분석에서 관찰되는 성평등과 출산율의 U자형 관

계가 종단분석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Kolk, 2019). 

일부 학자들은 템포 효과에 의한 왜곡을 배제하기 위해 코호트 출산율

을 위주로 출산율 변동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체제 전환을 겪은 동유럽

을 제외하고, 스칸디나비아를 포함한 유럽 내 대다수의 국가에서 장기적

으로 출산율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Frejka, Goldscheider, & 

Lappegård, 2018; Zeman, Beaujouan, Brzozowska & Sobotka, 

2018; Beaujouan, Zeman, & Nathan, 2023). 다만 노르딕의 복지국

가에서 출산율 감소가 비교적 완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Frejka et al., 

2018). 사실 핀란드 등 노르딕 국가에서는 최근 출산율 감소세가 분명하

게 확인된다(Hiilamo, 2020; Hellstrand et al., 2021; Hellstrand, 

Nisén & Myrskylä, 2022). 노르딕 국가의 높은 성평등 수준이 오랜 기

간의 노력과 제도 개선의 결과인 점을 고려하면, 젠더 혁명에 따른 출산

율 반등(Goldscheider et al., 2015)을 확인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출산율 변동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은 2010년대 이후 출산율 

변동을 이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다수의 연구는 대개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여성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였다고 지적한다(신윤정, 

정희선, 계봉오, 김영롱, 최슬기, 2022; Lindberg, VandeVusse, 

Mueller, & Kirstein, 2020; Luppi, Arpino & Rosina, 2020; 

Arpino, Pasqualini, Bordone & Solé-Auró, 2021; Malicka, 

Mynarska & Świderska, 2021). 코로나19 팬데믹은 질병에 대한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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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경제적 불안정성,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연결되어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Aassve, Cavalli, Mencarini, Plach & Livi 

Bacci, 2020; Settersen et al., 2020; Kearney & Levine, 2020a; 

Kearney & Levine, 2020b; Berrington, Ellison, Kuang, Vasireddy 

& Kulu, 2021; Berrington, Ellison, Kuang, Vasireddy & Kulu, 

2022). 청년들은 만남의 횟수가 제한되고, 관계의 변화를 경험했으며

(Bellani & Vignoli, 2022; Manning, Guzzo, Longmore & 

Giordano, 2022), 자녀가 있는 가족들은 재택근무, 보육시설 폐쇄, 비대

면 수업 등 과거와 다른 양육행태를 경험했다. 전염병과 보건에 대한 걱

정과 경제적 불확실성은 출산을 연기하거나 주저하게 만들기도 한다

(Sobotka et al. 2023).

팬데믹 기간과 그 이후 각국의 출산율 추이는 단선적이지 않으며 국가

마다 다른 형태를 보인다. 팬데믹 충격으로 인한 초기 출산율 하락을 경

험한 국가(Ghaznavi et al., 2022; Kearney and Levine, 2022; 

Bailey et al., 2022; Gray, Evans & Reimondos, 2022), 또는 스웨덴

을 제외한 노르딕 국가는 팬데믹 초기 2021년에 출산율 상승이 관찰되기

도 하였다(e.g., Nisén, Jalovaara, Rotkirch & Gissler, 2022). 많은 

경우 팬데믹 초기의 충격으로 출산율 하락, 거리두기 완화와 해제로 인한 

반등, 그리고 팬데믹 이후 완만한 감소로 이어지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

타났다(Sobotka et al., 2023).

요컨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저출산 국가의 출산율 변동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제 위기가 출산율 변동에 미친 영향이 일시적인지 또

는 장기적인지에 관한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젠더 혁명으로 출산율

이 반등할 수 있는지 역시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

지만 2010년대 유럽의 인구변동은 활발한 국제 인구이동과 북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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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중동에서 유입된 난민까지 고려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사람들의 일상

을 제약했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제 겨우 출산에 미친 단기적인 영향 

정도만 알려졌을 뿐이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부터 불과 15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지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너무 많다. 여기에서

는 주요 지표의 국제 비교를 통해 출산율 변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

보도록 하자. 

제3절 자료 및 분석 방법 

  1. 자료 

이 연구는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저출산 국가의 출산율 변동을 분석

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의 경우 

여러 국제기구나 기관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코호트 완결출산율, 출산

순위별 출산율 등 세부적인 지표를 국가 수준에서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

은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최근 인구학 분야에서 출산력 변화의 국제 비교에 자주 사

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의 가족통계 DB(OECD family data-

base)와 인류출산 데이터베이스(Human Fertility Database: 이하 

HFD)를 활용한다. OECD는 최근 회원국의 가족구조와 관련 정책과 정

보를 수집하여 가족통계 DB를 공개하였다. 해당 DB는 인구구성과 출산

력에 관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어 경제 선진국들의 출산 및 인구변동을 쉽

게 파악할 수 있다. 출산력 관련 지표는 합계출산율, 완결출산율,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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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출산연령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합계출산율의 경우 유럽연합 또는 

각 국가의 통계청 또는 통계 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수집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그 외 세부 자료는 대부분 HFD에서 정리하여 

공개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유럽의 인구 연구기관들은 국제 비교를 위해 유럽 내외 지역의 국가별 

출산 통계를 수집하려 노력하고 있다. HFD는 세계 각국의 출산력 자료를 

모아놓은 온라인 DB로서 독일의 막스플랑크 인구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인구

연구소(Vienna Institute for Demography)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국

가별로 수집된 출생 자료를 인구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가공하고, 기간

(period)은 물론 코호트(cohort) 측면에서 합계출산율과 평균 출산연령, 

출산표(fertility table)를 출생순위별로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국가마

다 공개된 자료의 기간과 수준, 지표의 종류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일

부 제한되기도 한다. 하지만 주요 국가의 출산에 관해 상세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저출산 국가의 출산율 변동을 확인하는 이 연구의 목

적에 가장 부합하는 자료원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OECD 가족통계 DB와 HFD 자료를 활용한

다. OECD 가족통계 DB가 합계출산율 등 각국의 최신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외 출산력 관련 지표는 제한적인 편이며 기본적으로 HFD의 

자료와 같다. HFD 자료는 좀 더 상세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만, 2020년 

전후 자료들의 경우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세부 지표

의 경우 해당 자료를 포함하는 국가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기도 한다. 필

요할 경우 이 연구는 유럽연합의 DB(Eurostat)는 물론 유엔인구기금

(UNFPA)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온라인 DB 등을 함께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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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석 방법 

가. 분석 기간과 대상 

이 연구는 글로벌 경제 위기 전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최근 추

세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00~2022년을 주요 분석 기간으로 설

정하였다.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국가별로 

2009~2010년까지 이어졌다. 반면 HFD 등 주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출산 지표의 최근 자료는 국가별로 2017~2022년까지 다양하다. 

국가 단위의 출산율 변동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로 제한할 경우, 실제 

분석이 가능한 기간은 7~10년 내외의 짧은 기간으로 한정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01년 1.31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여, 2000년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을 파악한다. 지난 20년의 출산율 변동을 분석하면 주

요 국가의 경제 위기 전후의 변동과 최근의 변화를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분석 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2000년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출산율 변동을 살펴보

는 것이 목적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출산력 추이도 

함께 살펴본다. 

국제 비교에 포함되는 국가의 선정은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비교 대상

이 되는 국제 지역과 국가를 고려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국내 연구진들이 

주목하는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로 한정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의 국가를 

다루어야 한다.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가 대체 수

준 이하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비교 대상을 저출산 

국가로 한정할 수도 없다. 비교 대상이 되는 국가를 선정하더라도, 주요 

지표마다 자료를 가용할 수 있는 국가의 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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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대부분 국가가 포함된다. 하지만 여성

의 평균 출산연령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그 수는 반 이하로 줄어든다. 

출산력에 관한 국제 비교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은 국가의 수가 달라지

더라도 지표마다 가용한 국가들을 모두 사용하거나(Kohler et al., 

2002; Frejka et al., 2018; Zeman et al., 2018), 4~10개 내외의 국가

를 선택하여 비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Beaujouan et al., 2023; 

Beaujouan & Toulemon, 2021; Hellstrand et al., 2021). 여기에서

는 전자처럼 자료가 가용한 국가들을 위주로 지표를 살펴본다. 지표마다 

비교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용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주로 일본,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나 유럽 국가와 비

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이 이미 27개국이며, 미

국, 일본 등 다른 지역 국가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그 숫자 역시 적지 않은 

편이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는 차치하더라도, 도시국가 등 인구의 규

모와 크기 등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국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무

엇보다 유럽 국가의 다수가 합계출산율 1.3~1.8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

남미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다수 국가도 유사한 합계출산율 수준을 보인

다. 출산 수준이나 경험을 토대로 비교 대상을 유럽으로 제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출산율 지표의 비교 대상을 우리나라와 경제적 수준이 유

사하다고 여겨지는 38개 OECD 회원국으로 제한한다.2) OECD 회원국

의 다수가 유럽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국가들이 유럽 내 각 지역

에서 인구와 경제적 측면에서 영향력이 높은 곳들이다. 또한 OECD 회원

2) 지난 2021년 5월 중남미의 코스타리카가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2023년 10월 현
재 OECD 회원국은 38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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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유럽뿐 아니라 미주와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

되어 있으며, 경제성장과 정책연구를 위한 협력 체계가 장점이다. 출산율 

변동의 비교는 물론 OECD 보고서와 정책 자료 등을 활용한다면 정책적 

대응과 이슈 발굴이 쉬워진다. 

결과적으로 지표 비교에 사용되는 국가가 지표마다 달라진다. 지표의 

단순 비교는 간단한 표나 그림으로 제시되지만, 합계출산율 등 지표의 추

세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세부 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시된다. 분석에 활용

된 세부 지역은 유엔의 세부 지역명을 활용하였다.3) 사례가 많지 않은 지

역은 함께 처리하였다. 예를 들면, 대다수 회원국이 포함되는 합계출산율 

추세는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북미, 중남미, 동아시아 지역으

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오세아니아와 그 외 지역은 함께 제시하였다. 그 

외 지표가 가용한 국가가 제한적일 때에는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동유

럽, 동아시아 등 지역의 수를 줄여서 제시하였다. 

나. 분석 방법과 지표 

 

이 연구는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출산율의 수준과 

추세, 분포 등을 확인한다. 가용한 지표들을 토대로 국가별 수준과 변화

를 확인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기술 분석을 시도한다. 주요 지표

의 변화를 통해 주요 지역 또는 국가별 추세를 살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

을 확인한다. 2000년 이후 거시적인 출산율 변동은 물론 2010년 중후반 

이후 주요 국가별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 추세를 확인한다. 

3) 유엔의 세부 지역은 지리적 구분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모두 서아
시아(Western Asia)로 구분되며, ‘중부 유럽’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부 작업은 R 

소프트웨어의 countrycode 패키지를 활용하였다(Arel-Bundock, Enevoldsen, & 
Yetman 2018; R Core Team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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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mean age at childbearing), 코호트 출산율(cohort fertility rate),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출생순위별 출생아 분포

(parity distribution), 혼외출산 비중(share of non-marital births)을 

사용한다. 

합계출산율은 1세 또는 5세 간격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측정한 연령별 

출산율의 합으로 산출된다. 관찰된 연령별 출산율이 유지되고 인구이동

과 사망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출생아 수

를 의미한다. 

평균 출산연령을 작성하는 방법 중 많이 알려진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출생 신고한 여성의 나이를 평균하는 것과 연령별 출산율에 나이를 가중

평균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여성인구의 연령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

계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후자를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1세 간격의 연

령 구간에서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연령별 출산율에 가중하여 

합한 값을 연령별 출산율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인류출산 DB 자료

를 활용한다. 

코호트 완결출산율은 출생 코호트 여성이 생애 기간 실제 출산한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대개 49세까지의 평균 출생아 수를 사용한다. 하

지만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여성의 40대 이후 출산율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40세 또는 44세까지 출산한 평균 출생아 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합계출산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실제 출산한 평균 출생

아 수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사실과 가장 가까운 지표로 인정된다. 하지만 

해당 코호트 여성이 모두 가임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측정이 가능

하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서는 가장 최근 코호트의 출산율을 반영하기 

위해 40세 코호트 출산율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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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출산율은 여성의 연령별 출생아 수를 해당 연령의 여성인구로 

나눈 값이다. 출생순위별 출생아 분포는 해당 연도에 출생한 아이들의 출

생순위별 백분율을 의미한다. 혼외출산 비중도 역시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산한 출생아의 수를 그 해 출생아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사용한다. 연

령별 출산율, 출생순위별 출생아 분포, 혼외출산 비중 등은 모두 출생신

고 자료를 활용한다. 여기에서는 OECD 가족통계 DB에서 제공하는 국

가 간 비교 자료를 사용한다. 

제4절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 분석 

  1.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은 대표적인 출산력 지표 중 하나로 인구의 성과 연령 구조

가 다른 국가 간에 출산력 수준을 비교할 때 널리 이용된다. 주요 지역별

로 OECD 회원국의 국가별 합계출산율의 수준과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간을 가진 두 개의 〔그림 2-4〕와 〔그림 2-5〕를 제시한다. 

OECD 회원국을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북미, 중남미, 오세아

니아와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가. 합계출산율의 장기 추세 

〔그림 2-4〕은 1960년부터 가장 최근 자료가 가용한 연도까지 60여 년

의 출산율 장기 추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1960년 이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장기적인 출산율 감소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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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이스라엘 정도만 대체 수준보다 높은 합계출

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의 장기 추세는 출산율 변동이 사회경

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동시에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공유된다

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경우 출산율 변동의 지역적 특성

이 잘 드러난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포함하는 북유럽 지역에서는 1960년대 이후 

12개국의 출산율이 2020년대에 가까워질수록 수렴하는 양상을 보인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출산율 변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반면, 

1960~1980년대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의 높은 출산율과 1990~2010

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이 두드

러진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발생한 발트 3국의 출산율 하락은 소련의 

붕괴에 이은 독립과 체제 전환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서유럽은 유럽 지역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1960년대 이후 익히 알려진 서구의 출산율 변천 과정을 그대로 보

여준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합계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한 후, 대체 수준 아래에서 완만한 오르내림을 보인다. 2021년 서유

럽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모두 룩셈부르크의 1.38과 프랑스의 1.80 사이

의 좁은 범위에 있다. 

남유럽 국가들은, 1960~1980년의 합계출산율 수준과 추세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 하락하여, 1990년대 이후 매우 낮은 수

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슬로베니아만 2000년대 이후

에 출산율 반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같은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한 체

코,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공통으로 관찰된다. 1980년

대에 완만하게 감소하던 출산율이 1990년대의 독립과 체제 전환 이후 빠

르게 하락하고, 2000년대 이후 반등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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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의 미국과 캐나다는 1960년 합계출산율이 각각 3.65와 3.90으로 

유럽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지만, 1970년대 초반까지 대체 수준 이하로 

매우 빠르게 감소하였다. 두 국가는 한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출산율 수준

을 기록하였지만, 2010년 이후 출산율이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중남미 지역의 1960년대 이후 출산율 추세는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많은 개발도상국이 경험한 출산율 변동을 잘 보여준다. 국가별로 시차

를 두고, 여성 1인당 평균 6명 이상 출산에서 2명 이하로 감소하는 출산

력 변천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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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지역별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1960~2021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23).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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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은 북미와 중미 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1960~1980년 합계출산율의 가파른 감소, 1980~2008

년 횡보, 2010년 이후 출산율 감소 등,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와 유사한 추

세를 갖는다. 반면 터키는 지난 60여 년 동안 합계출산율 6.0 이상에서 

2.1 아래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남미의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와 

비슷한 추세를 갖는다. 이스라엘은 예외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960년 

3.95에서 2021년 3.00으로 하락하여, 60년 동안 매우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상반되는 출산율 추세를 보인

다. 일본은 1960년에 이미 합계출산율 2.00을 기록했다. 1966년의 출산

율의 일시적인 급감을 제외하면, 이후 출산율은 전반적으로 매우 완만하

고 안정적인 감소세를 유지해왔다. 1966년의 출산율의 급감은 병오년 당

시 적말띠 해에 여아 출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Kaku, 

1975). 반면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세는 유난히 두드러진다. 1960년 6.0 

수준에서 1983년 2.06을 기록할 때까지 유례없이 가파른 하락을 보여준

다. 이후 일본의 추세와 유사하게 나아가나 싶더니, 2001년 이후 일본보

다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였다. 무엇보다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추가적인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2021년 0.8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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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0년 이후 국가별 합계출산율의 추세 

지난 2008~2009년 발생한 경제 위기 이후의 출산율 변동을 좀 더 이

해하기 위해 2000년 이후 합계출산율 추세를 〔그림 2-5〕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0년과 2021년 합계출산율과 그 차이를 〈표 2-1〉에 작성하였

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헝가리, 한국은 2022년 최신 자료를 적용하였다.

먼저 그림의 경우, 가로축의 중간지점인 2010년 이후 출산율 추세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본다. 북유럽의 국가들은 2010년 이후 합계출산

율이 하락하는 추세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이 2010년 이후에 합계출산율 반등을 일부 경험

하였지만, 2016년 이후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추세를 쫓아가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0년 이후에는 북유럽 국가들의 출산율 변동이 서

로 다른 방향으로 산만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임신 후 출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효과는 2021년 출산율에

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북유럽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대비 증

가와 감소가 동시에 관찰된다. 상대적으로 2020년에 비해 2021년 합계

출산율이 증가한 국가가 더 많이 관찰된다. 복지제도가 우수한 노르딕 국

가에서 팬데믹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출산율 상승이 관찰

되기도 했다(Nisén et al., 2022). 

다수의 국가에서 팬데믹 초기 수개월 동안 출산율의 급감을 겪은 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시 출산율이 반등하고,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는 롤

러코스터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Sobotka et al., 2023). 수개

월 내 발생하는 급격한 출산율 변동은 연 단위로 집계되는 합계출산율 작

성 과정에서 상쇄되어 명백히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 팬데믹 이후 발생하

는 출산율 반응의 시기와 수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국의 방역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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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족과 출산 관련 문화에 따라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지역마다 일

부 국가의 합계출산율 추세가 2020~2022년 사이에 꺾이는 것이 관찰되

는데, 여기에서는 모두 코로나19와 팬데믹 과정에서 발생한 급격한 출산

율 변동으로 간주하고, 2020년 이후 변동은 되도록 설명하지 않는다. 

서유럽 국가의 합계출산율 추세는 급격한 변동이 없는 모습이다. 다만 

2010년 이후 지역 내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이 점진적으로 수렴하는 모습

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독일어권 국가의 합계출산율이 2010

년 이후 완만히 상승하는 반면,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는 완만히 감소

하였다. 지역 전체를 고려하면 2015~2016년 이후 출산율이 조금씩 감

소하였다. 

남유럽과 동유럽은 모두 1990년대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았었다. 

2000년대 이후 남유럽의 슬로베니아와 동유럽 국가들은 공통으로 오르

내림과 함께 장기적인 출산율 반등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이탈리아, 스폐

인, 포르투갈 등은 경제 위기즈음부터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2000년 후반 경제 위기 이후 합계출산율

이 분명하게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이 추세는 2021년 팬데믹에 

대한 출산율 반응이 있기 전까지 이어졌다. 특히 2015년 즈음 출산율 감

소 추세가 좀 더 빨라진 모습이 관찰되기도 한다. 중남미 국가들은 2000

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매우 빠른 출산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히 경제 위기 이후 출산율이 더욱 빠르게 감소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에서 합계출산율 추세가 2014년 이후 더욱 빠

르게 감소한 것이 관찰된다. 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경우 2000년대에 

출산율이 완만한 상승 또는 정체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2008년 경제 위

기 이후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접어들었다. 

동아시아의 일본과 한국은 상대적으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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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덜 받았던 지역이다. 오히려 수년 뒤 2015년부터 두 나라 모두 합계

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2015년 1.45에서 

2018년 1.42까지 매년 0.1씩 감소하였지만, 2019년 이후 1.36으로 다

시 1.3대로 진입하였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2015년 1.24에서 빠

르게 하락하여 2022년 0.78을 기록하였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의 출산율 변동에 관해 요약하자

면, 대다수 나라가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였다. 동유럽을 비롯하여 과거 

사회주의 역사를 공유한 나라에서 1990~2000년대에 매우 낮았던 출산

율이 반등하여 일부 상승하는 추세를 경험하였다. 그 외 지역은 모두 출

산율 하락을 경험하였다.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2021년(또는 2022년) 합계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OECD 38개 회원국 중에 31개국이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였다. 출

산율 상승을 경험한 국가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

리,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이상 7개국이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제외

하면 모두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한 공통점이 있다. 출산율 하락은 노르웨

이 0.54, 뉴질랜드 0.53, 멕시코 0.52, 핀란드 0.41, 그리고 한국 0.45 

순이었다.4) 흥미롭게도 복지제도와 성평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노르웨이와 핀란드, 그리고 남반구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뉴질랜드에

서 가장 큰 출산율 감소가 관찰되었다. 2021년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인 

초저출산 수준에 있는 나라는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세 나라뿐이었다. 

한국은 2021년에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 대비 합계출산율 감소율 역시 가장 높았다. 

4) 노르웨이와 한국은 2010년 합계출산율을 2022년 합계출산율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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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2000년 이후 지역별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2000~2022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23).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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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OECD 주요 회원국의 2010년과 2021년(또는 2022년) 합계출산율

(단위: 명, %)

지역 국가명 2010 2021* 변화 변화율(%)

북유럽

Denmark 1.87 1.55 -0.32 -17.1

Estonia 1.72 1.61 -0.11 -6.4

Finland 1.87 1.46 -0.41 -21.9

Iceland 2.20 1.82 -0.38 -17.3

Ireland 2.05 1.72 -0.33 -16.1

Latvia 1.36 1.57 0.21 15.4

Lithuania 1.50 1.36 -0.14 -9.3

Norway 1.95 1.41 -0.54 -27.7

Sweden 1.98 1.67 -0.31 -15.7

UK 1.92 1.53 -0.39 -20.3

서유럽

Austria 1.44 1.48 0.04 2.8

Belgium 1.86 1.60 -0.26 -14.0

France 2.02 1.80 -0.22 -10.9

Germany 1.39 1.58 0.19 13.7

Luxembourg 1.63 1.38 -0.25 -15.3

Netherlands 1.80 1.62 -0.18 -10.0

Switzerland 1.54 1.51 -0.03 -1.9

남유럽

Greece 1.48 1.43 -0.05 -3.4

Italy 1.44 1.25 -0.19 -13.2

Portugal 1.39 1.35 -0.04 -2.9

Slovenia 1.57 1.64 0.07 4.5

Spain 1.37 1.19 -0.18 -13.1

동유럽

Czechia 1.49 1.83 0.34 22.8

Hungary 1.26 1.52 0.26 20.6

Poland 1.38 1.33 -0.05 -3.6

Slovakia 1.40 1.63 0.23 16.4

북미
Canada 1.65 1.43 -0.22 -13.3

USA 1.93 1.66 -0.27 -14.0

중남미

Chile 1.88 1.54 -0.34 -18.1

Colombia 1.99 1.72 -0.27 -13.6

Costa Rica 1.93 1.53 -0.40 -20.7

Mexico 2.34 1.82 -0.52 -22.2

오세아니아
Australia 1.95 1.70 -0.25 -12.8

New Zealand 2.17 1.64 -0.53 -24.4

서아시아
Israel 3.03 3.00 -0.03 -1.0

Turkey 2.08 1.70 -0.38 -18.3

동아시아
Japan 1.39 1.30 -0.09 -6.5

South Korea 1.23 0.78 -0.45 -36.6

주: * Denmark, Norway, Hungary, South Korea는 2022년 최신 자료.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23).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3. 

8. 3.; 통계청. (2022). 합계출산율. https://kosis.kr/index/index.do에서 2023. 8. 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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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합계출산율 등 기간 출산력 지표는 출산 시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경향이 있다(Bongaarts & Feeney, 1998).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은 출산 시기의 변화뿐 아니라, 템포 효과의 수준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류출산 DB(humanfertilty.org)에서 제공하는 자료

를 토대로 주요 지역별로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추세를 살펴본다. 이는 

연령별 출산율을 연령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으로, 출생아 모의 연령을 단

순 평균하는 OECD 가족통계 DB의 평균 출산연령과는 차이가 있다. 해

당 DB에 OECD 회원국의 자료가 수록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세부 지역

과 국가의 수가 감소하였다. 

가.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출생아의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주요 국가별 2000년 이후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을 비교하였다. 모든 지역과 국가에서 평균 출산연령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평균 출산연령의 수준과 상승하는 추세는 조금씩 차

이가 있다. 북유럽에서는 평균 출산연령의 꾸준한 상승과 함께 국가 간 

차이가 줄고 수렴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예컨대,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2000년에는 리투아니아의 26.6세부터 스웨덴의 29.8세까지 약 3.2세 

정도 국가 간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이 리투아니아의 30.4세부터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31.0세까지 약 0.6세

로 이내로 좁혀졌다. 특히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에서 나

타난 평균 출산연령의 급격한 상승이 주목할 만하다. 

서유럽 역시 모든 국가에서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상승이 관찰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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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별 차이도 관찰되는데,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프랑스와 벨기에, 네덜

란드에 비해 평균 출산연령이 상승하는 추세가 더 가파르다. 다만 2015

년 이후에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출산연령 상승이 미약하게 완만해졌

다. 특히 스위스는 유럽 국가에서도 드물게 2017년 여성의 평균 출산연

령이 32.0세를 넘었으며, 2021년은 32.3세로 확인된다. 

남유럽의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이미 2000년도 이전에 여성의 평

균 출산연령이 30세가 넘었다. 스페인은 2016년 유럽에서 최초로 여성

의 평균 출산연령이 32세를 넘은 국가가 되었으며, 이탈리아도 2018년

에 이 수준에 이르렀다. 2000년에 비슷한 평균 출산연령을 보였던 포르

투갈과 슬로베니아는 조금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포르투갈이 이웃한 스

페인의 추세를 빠르게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다르게 슬로베니아

는 동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동유럽의 체코, 헝가리, 폴란드는 2000년에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2000년대 초반에 출산연령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

했지만 2008년쯤부터 상승 추세가 완만해졌다. 이 지역의 세 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30.0세 미만이며, 가장 높은 체코도 

2021년 30.4세에 불과하여, 유럽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 나이에 출산

하고 있다. 사실 슬로베니아 역시 동유럽 국가 중 체코, 헝가리와 인접하

고 있으며, 평균 출산연령의 추세도 유사하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두 나라 사이에 1.4~1.7세의 간격이 유지되며 나란히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5~2006년 미국에서 출산연령의 상승이 잠시 완화되

는 듯하였지만, 2008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은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추세가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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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한국이 28.9세, 일본이 29.7세로 한국

이 0.8년 낮았다. 하지만 2008년 두 나라 모두 29.8세를 기록하더니, 이

후 한국의 출산연령이 일본보다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일본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추세도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며, 그 상승 추

세도 가파른 편이다. 하지만 한국의 상승 추세는 분석 대상에 포함된 국

가 중 가장 가파르며, 2020년 32.9세를 기록하여 일본의 31.6세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나.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상승하고 있어서, 그 추세

를 비교하기 쉽지 않다. 출산의 수준(quantum)과 시기(tempo)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평균 출산연령의 수준과 기울기, 특히 기울기의 변화에 주

목해야 한다. 평균 출산연령이 높을수록 출산력 수준이 낮게 형성되고, 

상승하는 기울기가 완만해질수록 합계출산율의 상승 추세와 연관된다. 

예컨대, 동유럽 국가와 기타 일부 국가들에서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의 

상승 추세가 완만해지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는 해당 국가들의 합계출산

율이 상승하는 기간의 추세와 유사하다. 미국 등 다른 지역에서도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상승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시기는 합계출산율이 일시적

으로 상승하는 시기와 중복된다.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극심하게 낮은 

출산율은 한국과 일본 여성의 높은 평균 출산연령 탓이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가장 높고 상승 추세도 가장 가파른 한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상승을 완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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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주요 국가별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2000~2022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23). https://www.humanfertility.org. 2023. 8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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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코호트 출산율 비교

가. 40세 여성의 코호트 출산율 

코호트 출산율의 수준과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1950년생 코호트 여성

의 40세 코호트 출산율을 살펴보자. 1980년생 또는 자료가 가용한 최근 

출생 코호트까지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북유럽의 경우 1950년 코호트의 

40세 코호트 출산율이 1.7~2.0으로, 아이슬란드(2.65)를 제외한 다수의 

국가가 이미 대체 수준 이하를 기록하였다. 아이슬란드는 최근 1980년 

코호트까지 출산율의 장기적인 감소를 경험하였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북유럽 국가는 40세 코호트 출산율이 대체로 2.0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

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추세에 있다. 

특히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지역 국가들

의 경우, 1970년대 중·후반 출생 코호트에서 출산율이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된다. 일부 학자들은 젠더 측면의 사회 발전이 출산율 반등으

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McDonald, 2000a; Myrskylä et al., 

2009; Esping-Andersen & Billari, 2015). 이때 많은 경우 스칸디나비

아 국가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수준이 그 근거로 활용되곤 한다. 

하지만 해당 국가들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출산율 감소세는 최근 수년간 진행된 것으로 몇몇 선행연구에서도 보고

된 적이 있다(Frejka et al., 2018; Hellstrand et al. 2021; Hellstrand 

et al., 2022). 코호트 출산율이 템포 효과에 의한 왜곡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칸디나비아 지역 국가들의 출산율 감소세는 최소한 

1970년대 후반에 출생한 여성 코호트에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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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주요 국가별 40세 여성의 코호트 출산율, 1950~1981년생

주: 한국은 2000~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1% 표본 자료에서 40~44세 여성의 평균 총출생아 수로 작성.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23). https://www.humanfertility.org.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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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국가들의 코호트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안정적인 추세

를 보인다. 북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950년생 여성의 40세 코호트 

출산율이 대체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1.7~2.1 범위에 있다. 이후 최근 

출생 코호트로 이동하면서 출산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시간에 따른 오르내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벨기에의 출산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

위스 등 독일어권 국가에서는 장기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다. 네덜

란드는 두 집단 사이에 있다. 언어, 종교, 지리 등 문화적 요인과 출산력 

수준의 유사성은 과거 전통적인 인구변천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이기도 

하다(Coale, 1973; Casterline, 2001).

남유럽 국가는 북유럽과 서유럽 지역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탈리아, 포

르투갈, 스페인 등은 1990년대부터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을 

기록한 국가들로 유명하다. 세 나라 모두 1950년생 여성들의 40세 코호

트 출산율이 대체 수준 정도였지만, 이후 1970년대 중반 출생 코호트까

지 꾸준하고 가파른 감소세를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유명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1975년 출생 코호트를 

전후로 코호트 출산율 내림세가 멈추거나 반등하려는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두 나

라는 유럽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지난 

10~20년간 이를 상쇄할 만큼 많은 청년인구가 국제 인구이동을 통해 유

입되었다(Billari & Dalla-Zuanna, 2013; Wilson, Sobotka, Williamson 

& Boyle, 2013). 

동유럽 국가 역시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남유럽 국가

들에 비교할 때, 40세 코호트 출산율이 대체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은 약 

10~15년 늦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후 출산율 감소세는 더욱 가팔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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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례로 헝가리와 폴란드는 40세 코호트 출산율이 대체 수준에서 1.5 

이하로 하락하기까지 채 20년이 소요되지 않았다. 북유럽과 서유럽 대다

수 국가의 코호트 출산율이 여전히 1.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대비

된다. 동유럽 지역은 1990년대에 체제 전환을 경험하며 매우 급격한 출

산력 하락을 경험하였다. 일자리와 교육 등 보다 나은 기회를 위해 많은 

청년인구가 유럽 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 주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Philipov & Kohler, 2001; Philipov, 2003; Sobotka, 2003). 

북미 지역은 유럽 지역과 차이가 있다. 캐나다는 장기적으로 완만한 감

소세를 보였지만, 미국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1977년생 이후에서

야 감소하는 것이 관찰된다. 1950년생 여성의 40세 코호트 출산율은 두 

나라 모두 대체 수준 아래에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그 격차가 점진적으

로 확대되어 1970년대 후반 출생 코호트에서는 평균 0.4명 이상 차이가 

난다. 미국의 출산율 추이는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과 명확히 구별된다. 

미국은 인종이나 종교, 계층에 따른 차별출산력 차이가 큰 편이다. 비히

스패닉 백인 여성의 출산율이 대체 수준보다 낮지만, 히스패닉과 흑인 여

성 그리고 이민 여성의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Lesthaeghe 

& Neidert, 2006). 

동아시아 지역은 남부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합계출산율을 갖

는 곳이다. 일본의 경우 1950년대 초반에 출생한 여성의 40세 코호트 출

산율이 1.9~2.0 수준이었다. 하지만 40세 코호트 출산율이 1955년생 이

후 감소하여 1975년생 코호트에서 1.37로 저점을 기록한다. 1981년생 

코호트에서 1.43으로 일부 반등하였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요약하면, 40세 코호트 출산율의 추이는 지역과 나라마다 차이가 있

다. 대체로 북유럽과 서유럽 지역은 횡보 또는 매우 완만하게 감소하지

만, 남유럽과 동유럽, 동아시아 지역은 가파른 내림세를 경험하였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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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역은 미국과 캐나다가 상반된 추세를 보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코호트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유럽

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1970년대 후반 출생 코호트부터 출산율 추이

가 내림세로 전환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출산율 하락이 정체되거나 완

만한 반등을 경험한 국가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하여 프랑스와 벨

기에, 미국, 일본이다. 이 국가의 공통점은 국제이주의 전통적인 목적지 

국가(프랑스, 벨기에, 미국)이거나, 지속적인 초저출산 현상으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국가(이탈리아, 스페인, 일본)이다. 특히 이탈리아와 스

페인, 일본에서 코호트 출산율 하락이 정체된 부분을 주목할 만하다. 

나. 완결출산율: 49세 여성의 코호트 출산율 

완결출산율은 가임기간이 지난 여성의 생애 동안의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

한다.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해도 상대적인 분석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1950~1971년 사이에 출생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49세 코호트 출

산율 추세를 〔그림 2-8〕에 작성하였다. 그림에서 가로축을 앞선 40세 코호트 

출산율 추세와 같게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역별 완결출산율 추세는 앞에서 살펴본 40세 코호트 출산율 

추세와 거의 같다. 국가별 완결출산율의 코호트 출산율의 수준과 변화는 모두 

거의 일치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해당 코호트에서 40세 이후 출산한 출생아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49세 코호트 출산율을 측정했기 때문에 그 

대상이 1971년생까지 제한되고 있을 뿐이다. 

같은 이유로 앞에서 살펴본 40세 코호트 출산율 추세를 통해 향후 완결출산

율 추세를 쉽게 전망해 볼 수 있다. 예컨대, 동유럽 국가의 출산율 하락이 지속

되는 가운데, 체코의 출산율이 앞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 



제2장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 분석 53

〔그림 2-8〕 주요 국가별 여성의 완결출산율: 1950~1971년생 49세 여성

주: 한국은 2000~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1% 표본 자료에서 49~53세 여성의 평균 총출생아 수로 작성.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23). https://www.humanfertility.org.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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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출산율의 수준과 시기의 변화를 파악하는 한 가지 방법은 여성의 연령

별 출산율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림 2-9〕는 2020년 주요 국가의 연령별 

출산율을 그리고, 이를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의 오름차순으로 제시한 것

이다. 인류출산 DB에서 자료가 가용한 OECD 국가들만 고려하였다. 그

림 상단 미국의 평균 출산연령이 가장 낮고, 아래로 갈수록 높아지는 국

가 순이다. 국가별 음영의 면적은 합계출산율과 비례한다. 

미국과 헝가리의 경우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지만, 특히 10

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높은 출산율이 특징이다. 반면 체코와 벨기에, 특

히 프랑스의 경우 30세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보이며 정규분포에 가까

운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한국의 경우 평균 출산연령이 가장 높아 제일 아래에 있다. 같은 이유로 연

령별 출산율 곡선의 정점이 32세로 우측에 치우쳐 있는 왼꼬리(left-skewed) 

분포를 보인다.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로 연령별 출산율 곡선 아래 면적이 

가장 작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10대는 물론 20대 중후반까지 출산율이 낮

고 40대 이상의 출산율 역시 낮은 수준이다. 

출산율이 낮은 일본(1.34), 스페인(1.23)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연령별 

출산율은 빈약한 것이 확인된다(Human fertility database, 2023). 일본

은 분포의 정점이 30세에 위치하며, 20대 초중반을 비롯하여 전 연령대에서 

한국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인다. 스페인 역시 10대부터 20대 초중반까지 출

산율이 높고 30대 후반과 40대 출산율이 높아 넓게 퍼진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그림의 가운데쯤에 있는 합계출산율 1.79의 프랑스와 비교하면

(Human fertility database, 2023), 우리나라의 출산율 분포의 편향되고 

야윈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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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2020년 주요 국가별 연령별 출산율 분포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23). https://www.humanfertility.org. 2023. 8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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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분포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분포는 출산력 수준과 가족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출생아 분포는 가족의 크기를 의미하며, 부모 관점에서 양

육 부담의 정도, 자녀로서는 형제·자매의 수를 뜻하기도 한다. OECD 가

족통계 DB의 자료를 토대로 2021년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분포를 첫째

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으로 구분한 후, 그 비중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지난 2021년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의 출생순위별 분포는 첫째아 

56.8%, 둘째아 35.0%, 셋째아 이상이 8.2%였다. 전체 출생아의 91.8%

가 첫째아 또는 둘째아로 구성된다. 한국의 첫째아 비중 56.8%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첫째아 비중을 토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리

하였더니 그림의 제일 위에 위치하였다. 첫째아의 비중이 전체 출생아의 

반수를 넘는 국가는 한국과 룩셈부르크(53.2%), 포르투갈(53.0%) 세 곳

이었다. 흥미롭게도 세 국가의 2021년 합계출산율이 모두 1.4 미만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이었다. 반면 첫째아 비중이 가장 낮은 에스토니아

(37.2%), 튀르키예(37.2%), 라트비아(38.2%) 등은 모두 합계출산율이 

최소 1.5 이상 되는 높은 국가들이었다. 

한국의 남다른 출생아 분포는 셋째아 이상에서도 확인된다. 2021년 셋

째아 이상 출생아 비중이 8.2%밖에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낮은 룩셈부

르크의 12.7%와도 4.5%p 차이가 나며, 가장 높은 튀르키예의 30.8%와

는 22.6%p 차이가 난다. 코호트 측면에서 출생아의 분포는 무자녀 여성

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유럽 국가의 경험에 따르면, 생애 무자녀 여성의 

비율은 국가별 코호트마다 4~25% 존재한다(Sobotka, 2017). 우리 사회

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무자녀 여성인구를 고려하면, 실제 셋째아 이상 자

녀의 비중은 더욱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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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2021년 OECD 국가별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분포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23).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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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혼외출산 비중

혼외출산의 증가는 제2차 인구변천에서 관찰되는 대표적인 인구학적 

특징 중의 하나로 거론된다. 혼외출산의 비중 변화는 우리 사회의 가족구

조와 사회적 관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

다. 또한 적절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수요를 발굴하고 대응할 수 있다. 

가족의 다양성과 출산력의 변화에 비해, 혼외출산에 관한 우리의 이해

는 매우 제한적이다. 우선 우리 사회의 혼외출산 비중이 2021년까지 전

체 출생아 중 3% 또는 그 미만에 머물러 있다(통계청, 2022). 그나마 

2000년 1.2%에서 꾸준히 상승한 것이다(〔그림 2-11〕 참조).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을 차치하고, 연도별 변화 자체가 크지 않아 국제 비교를 

시도하기 어렵다. 반면 다른 지역의 국가에서 혼외출산의 비중은 너무 다

양하여 일관된 유형이나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OECD 회원국의 2000년 이후 혼외출산 비중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

역과 국가에서 상승하는 추세가 확인된다. 빠르게 상승하거나 매우 느리

게 상승하여 인지하기 힘들 정도의 차이만 존재한다. 북유럽은 국가 간 

혼외출산 비중이 꽤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2020년 리투아니아의 혼외

출산은 27.0%로 지역 내에서 가장 낮은 편이지만,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

는 2019년 69.4%를 기록하였다. 2000년 이후 국가마다 혼외출산 상승

이 관찰되지만, 그 폭은 눈으로 식별하기 쉽지 않은 수준이다. 

 서유럽 역시 국가 간 혼외출산 비중의 차이가 작지 않은 편이지만, 국

가 내 상승 추세는 유사하다. 가장 높은 프랑스가 2000년 43.6%에서 

2020년 62.2%까지 18.6%p 상승하였고, 가장 낮은 스위스 역시 2000년 

10.7%에서 2020년 27.7%까지 17.0%p 상승하였다. 지역 내에서는 네

덜란드에서 혼외출산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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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은 지난 20년간 혼외출산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지역이다. 

포르투갈의 경우 2000년 22.2%에서 2020년 57.9%로 무려 35.7%p 증

가하였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역시 혼외출산 비중이 많이 증가하였다. 그

리스에서도 혼외출산 비중이 2000년 4.0%에서 2020년 13.8%로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래 한국의 혼외출

산 비중 변화를 전망하는 데 참조할 만하다. 

남유럽 수준은 아니지만, 같은 기간 동유럽의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도 혼외출산이 확산하였다. 한편 헝가리의 혼외출산 비중이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헝가리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족정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남미는 혼외출산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2020년 코스

타리카와 멕시코의 혼외출산 비중은 각각 72.5%와 70.4%로 확인된다. 

같은 해 오세아니아의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36.5%와 48.3%를 기록

하였다. 반면 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일본, 한국은 

혼외출산 비중이 모두 10% 미만으로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곳들이

다. 특히 튀르키예, 일본, 한국은 모두 2~3%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다른 

지역들과 명확하게 구분된다. 

혼외출산 비중의 연도별 추세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크게 달라진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일부 혼외출산 비중이 50~70%로 높은 수준에 이

른 일부 국가들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에

서 과거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졌다. 혼외출산 비중과 출산율의 관계 역시 

명확하지 않다. 국가 간 횡단 비교에서는 한국과 일본처럼 혼외출산 비중

이 낮은 나라에서 출산율이 낮은 경향이 관찰되지만, 국가 내 종단 비교

에서는 반대로 혼외출산 비중의 증가가 합계출산율의 감소 추세로 연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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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OECD 회원국 주요 지역과 국가별 혼외출산 비중, 2000~2022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23).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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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OECD 주요 회원국의 2000, 2010, 2020년 혼외출산 비중

(단위: 명, %)

지역 국가명 2000년 2010년 2020년 2020-2000

북유럽

Denmark 44.6 47.3 54.2 9.6

Estonia 54.5 59.1 　- -

Finland 39.2 41.1 46.1 6.9

Iceland 65.2 64.3 - -

Ireland 31.5 33.8 - -

Latvia 40.4 44.4 39.5 -0.9

Lithuania 22.6 25.7 27.0 4.4

Norway 49.6 54.8 58.5 8.9

Sweden 55.3 54.2 55.2 -0.1

United Kingdom 39.5 46.9 49.0 9.5

서유럽

Austria 31.3 40.1 41.2 9.9

Belgium 28.0 45.7 - -

France 43.6 55.0 62.2 18.6

Germany 23.4 33.3 33.1 9.7

Luxembourg 21.9 34.0 41.6 19.7

Netherlands 24.9 44.3 53.5 28.6

Switzerland 10.7 18.6 27.7 17.0

남유럽

Greece 4.0 7.3 13.8 9.8

Italy 9.2 21.8 33.8 24.6

Portugal 22.2 41.3 57.9 35.7

Slovenia 37.1 55.7 56.5 19.4

Spain 17.7 35.5 47.6 29.9

동유럽

Czech Republic 21.8 40.3 48.5 26.7

Hungary 29.0 40.8 30.4 1.4

Poland 12.1 20.6 26.4 14.3

Slovak Republic 18.3 33.0 40.7 22.4

북미
Canada 31.7 32.3 32.7 0.9

United States 33.2 40.8 40.5 7.3

중남미

Chile - 68.5 - -

Costa Rica 52.7 67.4 72.5 19.8

Mexico 41.6 59.4 70.4 28.8

오세아니아
Australia 29.2 34.4 36.5 7.3

New Zealand 43.2 48.9 48.3 5.1

서아시아
Israel - 5.8 - -

Türkiye - 2.6 2.8 -

동아시아
Japan 1.6 2.1 2.4 0.8

Korea 1.2 2.1 2.5 1.3

주: Columbia는 유효한 자료 없어 생략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23).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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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지난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발생한 출산율 변동을 탐색

하는 것이 목적이다. 출산율 변동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고, 경제 위기 전

후의 출산율 추세를 주요 지표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이론적 측면에서 저출산 국가의 출산율 변동의 설명에는 제2차 인구변

천 이론과 젠더 혁명 이론이 자주 활용된다. 하지만 두 관점이 제시하는 

출산율 전망은 조금 차이가 있다. 제2차 인구변천이 출산율의 점진적인 

감소 또는 최소한 지속적인 저출산을 암시하는 것에 비해 젠더 혁명 이론

은 성평등 수준의 발전 정도에 따라 출산율의 반등까지 기대한다. 두 가

지 이론적 전망 중 어느 쪽이 좀 더 적합한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출산 수

준과 시기의 변화는 템포 효과 등을 초래하여 정확한 추세를 파악하기 어

렵게 만든다. 경제 위기의 단기적·장기적 효과를 구분하기도 전에, 코로

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출산율 변동은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어떤 지표나 한정된 지역이 아닌 전반적인 출산율 변동을 파악하기 위

해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출산율 지표를 살펴보았다. 국가별, 지역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1960년 이후 모든 지역에서 합계출산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했다. 과거 초

저출산을 경험했던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2000년대 일부 합계출산율 반

등이 관찰되지만, 2010년대 이후 다시 정체 또는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인다. 동유럽의 일부 체제전환국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가의 출산율

이 감소하고 있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지속해서 상승하는 반면, 40

세 코호트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코호트 측면에서 보면, 

미국, 프랑스 정도를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에서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하

락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간과 코호트 지표 모두 인구 대체 수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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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체하거나 완만한 감소세가 전망되는 곳이 많았다.

출산율 추세의 변동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팬데믹 초기 이후 단기

간에 발생한 롤러코스터 같은 출산율 변동을 고려하면, 출산율의 급격한 

반등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각국 정부의 가족과 양육정책 역시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젠더 혁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동할지 모른다. 안타

깝게도 출산율의 급격한 반등이 조만간 발생하는 곳이, 우리나라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 출산 수준과 시기 등 모든 지표가 출산율 하락을 가리키

고 있으며, 연령별 출산율과 출생순위별 출생아의 분포 역시 극단적인 모

습을 보인다. 

합계출산율이 이미 그 어느 나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에 이른 만

큼, 더 이상 서구와 선진국의 경험을 따라 하기도 어렵다. 국제 비교와 꾸

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나라의 여러 사례들을 접목하여 정책 대안을 발

굴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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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제3장은 최근 출산력 결정 요인의 변화를 검토한다. 우선 출산력 결정 

모형을 인구학적, 경제학적, 사회문화적 모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제2

절). 제3절에서는 출산력 결정 요인의 최근 변화를 사회경제적 조건, 가

족정책의 효과성, 태도 및 가치관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

로 제4절에서는 2~3절의 논의를 중심으로 최근의 출산력 변화의 특징을 

도출한다. 

제2절 출산력 결정 모형

출산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과정임과 동시에 사회적 과정이다. 즉, 

출산을 위해서는 성교, 임신, 분만 등 일련의 생물학적인 과정이 필요한

데, 이러한 과정은 사회경제적·문화적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예

를 들어, 맬서스는 출산력 변천 이전에 서유럽에서는 혼인 시기 조절을 

통한 출산 조절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조절이 다른 지역에서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해이널의 연구는 이를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는데

(Hajnal, 1965),5) 이는 결혼이라는 사회제도가 출산을 결정함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물학

5) 단, 최근의 연구들은 서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유배우 출산율 조절이 출산율 조절의 주된 
메커니즘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출산 조절이 출산력 변천(fertility transition) 

이전에도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실행되었음을 보여준다(Lundh et al., 2014; Tsuya, 
Wang, Alter & Lee, 2010). 

제3장 최근 출산력 결정 요인 변화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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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사회적 요인들의 이해에 바탕을 둔 모형이 필요한데, 1990년대 초반 

미국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이 제시한 모형(〔그림 

3-1〕)은 이를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모형은 출산이 사회구조적 

요인과 개인의 사회경제적·생물학적 특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결정

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 미국국립과학원의 출산력 연구모형

자료: 권태환, 김두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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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

를 분석해 왔는데, 크게 인구학적 접근, 경제학적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

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는 성평등

(gender equity)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적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2절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들을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1. 인구학적 접근

출산력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비스와 블레이크의 고전적인 모형에 

따르면(Davis & Blake, 1956), 출산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1) 성관계에 대한 노출(Intercourse), 2) 수정 가능성(Conception), 3) 

임신과 분만(Gestation). 전통적으로 노출은 혼인율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고, 수정 가능성은 생물학적인 가임력과 피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임신과 분만 가능성은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자연유산

(intrauterine mortality)과 인공임신중절(induced abortion)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출산율의 변화를 이와 같은 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접

근을 근접요인 접근법(proximate determinants approach)이라 부르

는데, 이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들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봉가르트는 데이비스와 블레이크의 모형을 수정·확장하여 출산의 근

접요인을 1) 노출요인(Exposure factors), 2) 의도적 유배우 출산통제 

요인(Deliberate marital fertility control factors), 3) 자연 유배우 출

산 요인(Natural marital fertility factors)으로 구분했다(Bongaarts, 

1978). 이 모형은 데이비스와 블레이크 모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데이

비스와 블레이크 모형과 다르게 인공임신중절을 출산통제 요인으로 구분

했으며, 생물학적인 가임력과 관련되는 자연 유배우 출산 요인을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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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로 구분한 특징을 지닌다. 또한 봉가르트의 모형은 출산에 영향을 미

치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모형을 〔그림 3-2〕와 같이 제시했다. 

〔그림 3-2〕 봉가르트의 근접요인 접근법

자료: Bongaarts (1978) p.106.

봉가르트의 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그림 3-3〕에 인용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의 6.13에서 1970년에 4.05

로 34% 하락했는데, 혼인율 하락과 의도적 유배우 출산통제의 증가가 이

러한 하락에 비슷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 유배우 

출산율 요인 중 하나인 모유수유 기간 감소는 출산율 하락을 억제한 것으

로 나타났다(Bongaarts, 1978). 근접요인 접근법은 개발도상국들

(developing countries)의 가족계획사업을 뒷받침하는 모형으로 광범

위하게 활용되었는데,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근접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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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모형 또한 제시되었다(National Research Council, 1982). 

〔그림 3-3〕 봉가르트의 근접요인 접근법으로 분석한 한국의 출산율

자료: Bongaarts. (1978). p.123.

이러한 인구학적 모형들은 출산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결혼을 출산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약점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동거와 비혼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경우 근접요인 접근의 유용성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면서 노출요인에 결혼뿐만 아니라 동거

(union)를 포함하는 확장 모형이 제시되었다(Bongaarts, 2015). 그런

데, 비혼출산의 비중이 여전히 낮은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근접요인 

접근법이 여전히 유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국의 출산율 변

화를 유배우율 변화와 유배우 출산율 변화로 분해분석한 이철희 교수의 

연구가 있다(이철희, 2012; 이철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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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출생아 수 변화 분해 분석(2000~2017)

자료: 이철희. (2019). 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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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는 2000~2017년의 출생아 수 변화를 유배우율과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로 분해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연령별 유배우율이 2000

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은 관찰된 것과 같은 수준으

로 유지되었다면, 한편 출생아 수는 실제와는 다르게 2000~2017년에 

증가하는 추세였음을 보여주며,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은 2000년 수준으

로 유지되고 연령별 유배우율이 관찰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면 출생아 

수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을 것임을 보여준다. 단, 2015년 이후에는 유배

우율이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생아 수가 하락했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출산율 및 출생아 수 하락의 주된 원인임을 보여주고, 2015

년 이후의 가파른 출산율 하락에는 유배우 출산율의 하락도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한국의 출산율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근접

요인 접근법이 여전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를 장래 출산율 추계에 적용하

려는 시도도 존재한다(계봉오, 2016; 계봉오, 2021). 

  2. 경제학적 접근

경제학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출산을 수요와 공급, 그리고 비용

의 함수로 이해한다(Easterline, 1975). 자녀의 수요는 효용(utility)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는 경제적, 심리적 효용을 포함한다. 한편, 자녀의 공

급은 기본적으로 가임력을 의미하며, 비용은 피임 등의 출산 억제 비용과 

자녀 양육 비용을 포함한다. 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가구원들 간의 

노동 분업(division of labor)이 가구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인 전략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Becker, 1960). 전통적으

로 남성은 노동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여성은 양육 및 가사노동에서 

비교우위를 갖기 때문에 결혼을 통한 역할 전문화가 가구 및 가구원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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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극대화에 적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

고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전문화의 이점이 약화되고 결

혼의 효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구성원 간 분업구조의 변화는 

결혼 및 출산의 감소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에 따른 여성

의 기회비용 증가가 결정적인 변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간 분업

구조뿐만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의 구조 변화 

또한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 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가 증가했으며, 가족 가치관의 변화 및 복지국

가의 발전에 따라 자녀에 의한 노년기 소득지원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 

이는 자녀에 대한 수요를 줄이며, 적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고 이들에 대

한 인적 자본 투자를 늘리는 방식의 양질 교환(quantity-quality trade 

off)이 발생한다(Becker, 1974). 

경제학적 접근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경험적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패

턴을 보여주어 왔다. 첫째, 소득과 출산의 부정적 관계이다. 미시적 자료

를 분석한 연구들은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남을 보

여주었으며(Jones & Tertilt, 2008), 국가의 1인당 총생산이 증가할수록 

합계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거시적 증거 또한 존재한다(Doepke, 

Hannusch, Kindermann & Tertilt, 2023). 둘째, 양질 교환이다. 교육 

수준의 향상과 출산율의 하락은 함께 진행되었으며, 출산율 하락이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었다는 경험적 증거 또한 다양하게 축적되어 왔다

(Delventhal, Fern´andez-Villaverde & Guner, 2021). 셋째,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와 출산의 관계이다. 대부분의 발전된 산업국가들에서 여성

의 노동시장 참가와 출산율 간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Aaronson et al., 2021), 거시적인 비교 연구들 역시 1980년대까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은 패턴을 보고했다(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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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ra, 2002). 넷째, 여성 시간의 기회비용이다. 이는 여성의 임금과 관

련이 있는데, 여성의 임금이 올라갈수록 출산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며, 이

는 고소득·고학력 여성들의 낮은 출산율로 연결될 수 있다. 경험적 연구들

은 남성의 소득 증가는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여성의 소득 증가는 

오히려 출산율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Hotz, 

Joseph, Klerman & Willis, 1997). 

〔그림 3-5〕 OECD 22개 국가의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 변화 

자료: Doepke et al. (2023). p.171. 

단, 최근에는 이러한 추세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가 

누적되고 있다. 안과 미라의 연구(Ahn & Mira, 2002) 이후 많은 연구들

이 1980년대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과 출산율 간의 관계가 변화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과 출산율 간의 관계

가 U-자형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증가

하는 초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출산율

이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 3-5]는 1970년대 이후 



76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정책적 대응 방안

22개 OECD 국가들의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계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두 변수 간의 음의 상관관계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사라졌으며 1990년대 말까지 양의 상관관계가 강화

되다가 2000년대 이후 상관관계가 다소 약화되었다. 

〔그림 3-6〕 미국의 소득 및 교육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 변화(1980~2010)

자료: Bar, Hazan, Leukhina, Weiss & Zoabi. (2018). p.43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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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교육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그림 3-6〕은 미

국의 소득 및 교육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1980년에

는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은 경향이 존재했지만, 

2010년에는 이들의 관계가 더 이상 선형적이지 않으며 대졸자 및 고소득

층의 출산율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거시적 비교 분석 또한 소득과 

출산의 관계 또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데, 1980년에는 소득이 높은 국가

의 출산율이 높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서 그 관계가 역전되었다

(Doepke et al., 2023). 또한 교육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 변화는 미국뿐만 아

니라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Bar, Hazan, Leukhina, Weiss & Zoabi, 

2018). 

돕케 등의 연구는(Doepke et al., 2023) 이러한 변화를 공교육의 확

장 및 아동 노동 금지, 자녀 돌봄의 시장화, 전문직 여성들의 출산 시기 

조절, 피임과 생식보조 기술의 활용 등의 결과로 해석했다. 공교육의 확

장과 아동 노동의 금지로 인해서 출산으로 인한 가구의 편익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했으며, 자녀 돌봄이 시장화됨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및 소득과 출산의 관계가 변화했으며, 생식 보조 기술 활용의 증가 등으

로 인해서 전문직 여성들이 어느 정도 커리어를 쌓고 출산할 수 있는 여

건이 마련됨에 따라 이들의 출산율이 상승했다. 이러한 변화가 사회경제

적 조건과 출산율의 관계 변화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문화적 접근: 제도 및 가치관

〔그림 3-1〕과 〔그림 3-2〕에 제시한 출산 연구모형들은 모두 사회문화

적인 요인들을 출산의 결정 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즉, 위에서 검토한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제도와 가치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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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출산(혹은 출산 억제)이 인간의 의

식적 행위의 결과이고, 이러한 행위는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

기 때문이다. 구드(Goode, 1970)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은 부부 중심의 핵가족(conjugal family)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

는데, 이러한 가치관의 확산은 제1차 인구변천(Demographic tran-

sition)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핵가족 제도는 현대사회

에서 사회구성원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이해되어 

왔다(Parsons, 1964). 이렇듯 핵가족 중심의 가족제도 및 가치관은 전통

사회와 구분되는 현대사회의 핵심적인 제도 및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제1차 인구변천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출산력 변천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은 같은 언어권을 통한 출산통제 규범의 확산이 사

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만큼 혹은 그보다 출산력 하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

쳤음을 보여주었는데(Cleland & Wilson, 1987; Coale & Watkins, 

1986; Lesthaghe, 1977), 이는 출산통제 행위라는 혁신적인 행동의 전

파가 문화적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Casterline, 2001). 

제2차 인구변천이론(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또한 가치관과 문화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Lesthaeghe, 1995). 제2차 

인구변천이론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의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가 대체 

수준 이하 출산력(below-replacement ferility) 유지의 핵심적인 원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족 가치관의 약화가 저출산 지속의 핵심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성평등주의의 진전에 따라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음

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등장했는데(Esping-Andersen & Billari, 2015; 

Goldscheider et al., 2015; McDonald, 2000a), 이와 같은 연구들은 

가치관의 변화보다는 성평등주의적 제도의 확산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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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치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제2차 인구변천이론과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성평등주의적 이론에 따르면, 동아시아 사회의 초저출산의 

지속은 성평등주의적 제도의 발전이 미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영미·계봉오(2015)의 연구는 여성의 젠더의식 집단 구성

비와 집단별 경제활동 참여율을 비교했는데(〔그림 3-7〕), 이 분석에 따르

면 동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은 평등적 젠더의식을 가진 여성의 비율이 미

국과 스웨덴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젠더의식과 경제활동 참여율의 불일

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3-7〕 여성의 젠더의식 집단 구성비 및 집단별 경제활동 참여율

자료: 김영미, 계봉오. (2015). p.17. 

이러한 분석 결과는 미국과 스웨덴과 비교할 때 한국 여성의 젠더의식

이 전통적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 태도를 가진 여성과 성평등적 태도를 가

진 여성 모두 본인의 선호를 실현할 가능성이 작음을 보여준다.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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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봉오(2015)는 이러한 젠더의식 분포와 선호실현의 불일치가 한국의 저

출산의 원인일 수 있음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접근은 가치관 및 제도의 

변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제3절 출산력 결정 요인의 변화

제2절에서는 인구학적 조건, 경제적 조건, 사회문화 및 제도적 조건이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간략히 검토했다.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발전된 산업국가들의 출산율

은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했음은 물론, 많은 국가의 출산율이 초저출산이

라 불리는 합계출산율 1.3 미만(Kohler et al., 2002)으로 하락했으며, 

이들 중 적지 않은 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한

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에 1.0 아래로 하락했고, 2022년에는 0.78까

지 하락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서 유지

되고 있다(OECD Family Database, 2023). 이처럼 전 세계에서 초저출

산이 지속되는 것은 출산력의 결정 구조에 변화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다. 제3절에서는 최근의 출산력 결정 요인의 변화를 사회경제적 조건, 가

족정책, 태도 및 가치관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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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경제적 조건과 출산의 관계 변화

가. 교육 수준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여성의 교육 및 고용과 출산율의 관계가 변화했음을 보

여주고 있다(Bar et al., 2018; Ciganda, Lorenti & Dommermuth, 2021). 

즉, 교육 수준과 출산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약화하거나 역전되었다. 〔그림 

3-6〕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바르 등의 연구(Bar et al., 2018)에 따르

면 미국에서 교육 기간과 출산율의 선형적인 관계는 1980년 이후 사라졌

는데, 이는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의 출산율이 다른 집단보다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확

인할 수 있는데, 특히 유배우 출산율은 교육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유삼현, 최슬기, 계봉오, 2022). 〔그림 3-8〕은 기

간-기반 유배우 합계출산율(Duration-based Total Marital Fertility 

Rate, TMFRd)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데, 2000년 이후 교육 수준이 높

은 여성들의 유배우 출산율이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유배우 출산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간-기반 유배우 합계출산율은 혼인기간별 출

산율의 합으로 추정하는데, 혼인 시기 지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유

배우 출산율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들어 교육 수준과 유배우 출산

율의 관계가 전통적인 부정적 상관관계에서 벗어나 양적 관계로 변화했

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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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교육 수준과 기간-기반 유배우 합계출산율(2001~2020)

자료: 유삼현 외. (2022). p.31. 

한편, 교육 수준에 따른 초혼 이행률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

다.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교육 수준별 결혼의향 및 기혼

자 비율의 연령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데(〔그림 3-9〕), 30대 후반 이

후 대졸 이상의 기혼자의 비율이 대졸 미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계

봉오, 황인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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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교육 수준과 결혼의향 분포

자료: 계봉오, 황인찬. (2023). p.104. 

두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결혼으로의 이행에서는 교육 수준에 따른 차

이가 존재하지 않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유배우 출산율이 높으므로 교

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의 출산율이 더 높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는 한

국 사회에서 교육과 출산의 관계가 변화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남성의 교육과 출산의 관계에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데

(Jalovaara et al., 2019),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패턴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 수준과 출산의 관계에서 남

녀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수준과 출산의 관계를 분석할 때 출산 시기(tempo)와 출산의 양

(quantum)을 구분해야 한다.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은 학교 재학 기간이 

길고 학교 재학 중에는 출산하는 경우가 드물므로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

시기가 늦어진다. 이러한 출산지연은 출산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출

산지연이 반드시 완결출산율의 감소로 연결되지는 않으므로, 출산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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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과 출산 양의 변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Bongaarts & Feeney, 

1998).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출산지연으로 인한 템포 왜곡

(tempo distortion)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 비교 연구 결과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초산 연령이 높아지지만, 둘째 혹은 셋째 출산율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Skirbekk, 2022). 

북유럽 국가들의 교육 수준에 따른 코호트 완결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Jalovaara et al., 2019), 1940년대 출생코호트에서는 교

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무자녀 비율이 높았지만, 1970년대 초반 출생 

코호트에서는 차이가 없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무자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 수준과 출산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교육 수준과 무자녀 비율의 관계에 변화가 관찰되

는데, 그 양상은 다소 다르다. 교육 수준에 따른 40~44세 여성의 무자

녀 비율 변화를 분석한 황지수의 최근 연구(Hwang, 2023)에 따르면, 

무자녀 비율은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 교육 수

준과 무자녀 비율의 관계는 비선형적이다(〔그림 3-10〕). 고졸 이하 집

단의 무자녀 비율이 가장 높고 고졸자들의 무자녀 비율이 가장 낮으며 

대학원 이상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무자녀 비율이 대졸자보다 높게 나

타났다. 분석 대상에서 미혼여성을 제외하면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무자녀의 주된 원인이 결혼과 연결되어 있

음을 보여준다. 고졸 미만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

성을 고려할 때, 분석 결과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과 출산의 부

적 상관관계가 지배적이며 이러한 부적 상관관계는 상당 부분 결혼이행

률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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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한국 여성의 교육 수준에 따른 무자녀 비율 변화

자료: Hwang. (2023). p.576. 

이러한 최근의 추세 변화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 기

회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는 경제학적 모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수준의 향상이 전통적인 태도를 약화

시킴으로써 출산율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변화는 성평등의 진전에 따른 출산

율 반등을 주장하는 이론들(예: Esping-Andersen & Billari, 2015)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 수준의 향상에 따라 

고학력 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사회제도

적 장치들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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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그림 3-11〕 OECD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수준과 합계출산율

자료: Doepke et al. (2023). 

〔그림 3-11〕은 OECD 국가들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수준에 따

른 합계출산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Doepke et al., 2023). 분석 결

과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합계출

산율이 낮았지만, 1980년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관찰되지 않는다. 특

히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까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

가들의 출산율은 상승하거나 유지되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단,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차이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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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시간

국가 간 비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노동시간이 길어질수

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된다(Shreffler & Johnson, 2013). 

한편, 남성의 노동시간은 출산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Adema, Fluchtmann & Gustafsson, 2022). 그런데 남성의 노

동시간이 출산에 미치는 함의는 이중적이다. 우선 남성의 긴 노동시간은 

고용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일 수 있다. 전일제 고용으로 일하는 남성의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남성의 평균 노동시간은 길다. 따라서 남성의 노동

시간과 출산율의 양의 상관관계는 고용안정성이 높은 국가들에서 출산율

이 높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남성의 높은 평균 노동

시간은 강한 성역할 분리와 연결될 수도 있다. 성평등주의 확산 이론틀에 

따르면(Esping-Andersen & Billari, 2015),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

면 출산율이 반등한다. 물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남성의 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남성의 노동시간이 하락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여성의 노

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함으로써 남성들이 장시간 노동할 경제적 이유가 

약화될 수 있으며 파트너가 있는 남성의 경우에는 가사 혹은 육아 노동 

분담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남성의 노동시간과 출산율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

석 결과는 1) 성평등주의 확산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 경험적 증거이거나 

2)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이행의 계곡”(김영미, 계봉오, 2015)에 머물러 있

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남성의 노동시간과 출산율의 관계는 국

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그림 3-12〕). 유럽 국가들의 평균 남성 노동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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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비율 및 출생아 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Brini, 2020), 남

성의 평균 노동시간과 무자녀 비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

하지 않지만,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지배적인 국가에서는 남성의 노동시간

이 증가할수록 출생아 수가 올라가는 반면, 성평등적인 태도가 지배적인 국

가들에서는 반대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성 노동시간이 출산에 미

치는 이중적 함의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고용상태뿐만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 또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다. 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면 출산이 지연

됨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Kreyenfeld, 2010; Seltzer, 2019).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면 자녀 양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

문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출산이 증가한다고 예상

하는 이론도 존재하는데, 이는 자녀 혹은 자녀 양육이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서 대안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Friedman, 

Hechter & Kanazawa, 1994).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의 고용 

불안정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흥미롭게도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과 실업률

이 낮은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Glavin, Young & Scheimen, 

2020). 이러한 패턴이 관찰되는 명확한 메커니즘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

았지만,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과 실업률이 낮은 지역에서 사는 여성들은 

고용불안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출산을 지연하는 전략을 

취하는 반면,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과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은 경제적 불안정성에 적응이 되어 있으므로 고용상태의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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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산 및 양육 비용과 생애과정 불안정성의 증가

출산과 관련된 비용은 크게 자녀 양육과 주거로 나눌 수 있는데, 비용

의 상승은 출산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에서

는 자가 소유자의 출산율이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빠른 속

도로 하락했는데,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출상환 금액 상승의 영

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Tocchioni, Berrington, Vignoli & Vitali, 

2021). 이는 주택 구입과 자녀 출산이 서로의 대체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객관적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에 대한 비

관적 전망의 확장 또한 출산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Comolli, 2017). 이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의 확산이 여성 

고용의 확대로 연결되며, 이는 또한 출산율을 낮추는 압력으로 작동한다

고 할 수 있다(Coskun & Dalgin 2022). 앞에서 살펴본 남성 노동시간

이 출산에 미치는 함의와 마찬가지로 여성 고용 또한 이중적인 함의를 지

닌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할 때 여성 고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여성 

고용의 확장은 출산율 하락으로 연결된다. 한편, 여성 고용률은 노동시장

에서의 성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즉, 여성의 높은 고용

률은 경제적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적 제도의 확산 

및 정착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고

용과 출산율의 관계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모

두 고려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실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년간의 경제전망에 대

한 정보 제공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appegård, 

Kristensen, Dommermuth, Minello & Vignoli, 2022). 향후 3년 동

안 경기가 악화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받으면 출산의도가 하락했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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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정보를 받았을 때에는 출산의도가 상승했다. 이러

한 결과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커플의 경제

적 조건에 대한 인식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출산의도가 남성보다 높지만 이러한 효과는 성별

과 무관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마. (부정적) 정보 전파

〔그림 3-12〕 출산의도 결정 과정의 내러티브 프레임워크

자료: Vignoli, Bazzani, Guetto, Minello, & Pirani. (2020). p.33.

최근 들어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부정적인 경제적 전망,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 또한 저출산의 지속에 기

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Vignoli, Bazzani, 

Guetto, Minello, & Pirani, 2020). 이러한 연구들은 출산의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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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주목하는데, 〔그림 3-12〕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 모형에 따르면 

출산의도는 기본적으로 장래에 대한 내러티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러

한 내러티브의 결정 과정은 구조적·객관적 조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

를 통한 정보의 교환에 의해서 결정된다. 

부정적 정보의 전파가 출산의도를 감소시킨다는 강력한 경험적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Lappegård et al., 2022)을 고려할 때, 소셜 미디어 활용

의 증가는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실 정보

의 전파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닌데, 이미 유

럽의 출산력 변천 과정에서 피임방법, 소자녀 가치관 등이 같은 언어권을 

중심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이다(Lesthaghe, 1977; Casterline, 2001). 

단, 최근 진행되는 정보의 전파는 출산력 변천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그 파급효과 또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가족정책의 효과성

가. 출산 및 육아 휴직

출산 및 육아 휴직 정책의 적극적인 실행은 일반적으로 출산율을 상승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homas, Rowe, Williamson & Lin, 

2022). 흥미롭게도 소득 수준이 높은 커플들이 출산 및 육아 휴직 정책으

로부터 혜택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출산 및 육아 휴직 정책은 

다른 영역에서는 사회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ergsvik, 

Fauske & Hart, 2021). 여성과 남성의 출산 및 육아 휴직 정책의 실행

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산율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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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은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의 육아 휴직이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

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arré & González, 

2019; Lee, 2022). 한국 사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Lee, 2022), 향후 

아버지 육아 휴직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커플과 비교할 때, 현재 육아 휴

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과거에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커플들의 

출산의도는 아이가 한 명 있을 경우에는 차이가 없으며 아이가 둘인 경우

에는 출산의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버지 육아 

휴직 사용 경험이 추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오

히려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이는 육아 휴직을 사용한 남성들이 자녀 양육에 따른 비금전적인

(non-monetary) 비용의 증가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는 다소 역설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육아 휴직을 통해서 자녀 양육

에 실질적인 시간을 투자해 본 남성들이 출산에 수반되는 본인 혹은 배우

자의 기회비용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이 출산의도의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출산 및 

육아 휴직의 제공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의 효능감(efficacy)을 제고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나. 공공 보육시설

양질의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은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 보육시설 확충의 효과는 두 가지로 나누

어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이 출산 및 양육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있다. 이는 공공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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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환경 개선이 개인 혹은 커플의 가족을 형성하고 첫 아이를 출산하는 

결정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는 

개인의 보육시설 이용 경험과 직접적인 상관없이 전체적인 양육환경 개

선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출산 경험이 

있는 개인 혹은 커플의 공공 보육시설 이용 경험이 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공공 보육시설 이용이라는 개인적인 경험과 

출산율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경험적 연구들은 대체로 공공 

보육시설 확충의 효과가 둘째 이상 출생에서 더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Rindfuss, Guilkey, Morgan, Kravdal & Guzzo, 2007; Rindfuss, 

Guilkey, Morgan & Kravdal, 2010). 린드푸스 외의 연구는 지역의 공

공 보육시설 공급 수준에 따라 1957~1962년 출생 노르웨이 여성들의 

35세의 평균 출생아 수를 추정했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공 보육시설

의 공급이 늘어날수록 완결출산율이 선형적으로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최근의 메타 연구(Bergsvik et al., 2021)는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이 

첫째 출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출

산 휴가의 효과와는 대조적인데, 출산 휴가의 효과는 첫째 출산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정책에 따라 그 효과가 나타나는 지점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국가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한 연구는 시 단위(municipal level)의 보육시설 

확충이 출산율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Kleven, 

Landais, Posch, Steinhauer & Zweimüller, 2019). 또한, 한국의 예

는 노동시장에서의 압력 증가(예: 경제적 불확실성의 확대)는 보육시설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상승을 억제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OEC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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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금 지원 정책

초기 연구들은 현금 지원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효과는 크지 않음을 보여주었는데(Gauthier, 2007), 최근 연

구들은 현금 지원이 출산율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미미함을 보여주고 있다(Chuard & Chuard-Keller, 2021). 특히 세금 

공제의 효과를 감안하면 그 효과는 더욱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ergsvik et al., 2021). 또한, 현금 지원의 효과는 집단에 따라 이질적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이나 이민자 집단에서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Chuard & Chuard-Keller, 

2021; Boccuzzo, Caltabiano, Zuanna & Loghi, 2008). 〔그림 3-13〕

은 스위스의 출산지원금(baby bonus)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요

약해서 보여준다(Chuard & Chuard-Keller, 2021). 〔그림 3-13A〕에 

제시된 결과는 베이비 보너스 정책의 실행 직후 출산율이 상승하지만, 이

러한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베이비 보너스 정책의 효과는 여성의 국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데, 고소득 국가 출신 여성에게서는 정책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

만, 저소득 국가 출신 여성에게서는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단, 

저소득 국가 출신 여성의 경우에도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지원 정책의 효과는 일시적인 특징을 지

니는데, 스페인과 프랑스의 연구 결과는 현금 지원 정책의 효과에 비대칭

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즉, 정책의 실행은 출산율의 상승으로 연결되지

만 현금 지원 정책의 철회 혹은 지원금액의 축소는 출산율 상승을 넘어서

는 출산율 감소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González & 

Trommlerová, 2021; El-Mallakh, 2021).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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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출산지원금 정책을 신중하게 실행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림 3-13〕 스위스의 출산지원금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

A. 전체 인구

B. 이민자 집단별

자료: Chuard & Chuard-Keller. (2021), pp.2103-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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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태도 및 가치관의 변화

가. 자기실현주의(self-actualization)의 강화

제2차 인구변천이론(Lesthaeghe, 1995; Sobotka, 2008)의 주장처

럼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자기실현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자기실현주의의 강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출산과 연결된다. 우선, 

출산의 결정이 관습 혹은 관행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출산이 지연되고 감소하게 된다. 또한 자기실현주의의 강화는 

자녀 양육기준의 강화와 연결된다. 자신의 자기실현을 강조하는 성향을 

지닌 개인이나 커플은 자녀의 자기실현의 중요성 또한 강하게 인식할 가

능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양육기준의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녀의 자기실현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자원 축적을 출산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높아진 

자기실현주의와 양육기준은 출산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는 매우 강

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미래의) 자식을 향한 강한 이타주의와 결합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출산의 지연과 감소를 

심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 없는(child-free) 삶에 대한 수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는데(Rotkirch, 2020), 핀란드의 연구는 이러한 태도가 삶의 불확

실성과 생활방식의 선호도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흥미

롭게도 SNS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생활방식의 선호도가 출산의 지연 및 

포기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Savelieva, Jokela, & 

Rotkirch, 2023).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생애과

정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간주하는 가치관이 약화하고, 자녀의 출산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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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때 고려할 수 있다는 가치관이 확산하면

서 출산과 양육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이는 무자녀 여성 혹은 커플

의 증가로 연결된다.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의 1920~1969년 출생코호트

에 대한 분석은 무자녀 비율이 1940년대 출생 코호트들부터 증가하다가 

1960년대생들부터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그림 3-14〕), 스페인에서는 

무자녀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her & 

Requena, 2019). 무자녀 비율의 이러한 상승은 스페인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연결되고 있다. 자기실현주의적 태도와 이에 따른 양육기준의 강화

가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에게서 더 강하게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이와 같은 변화는 자기실현주의 강화라는 태도의 변화가 출산율 변

화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교

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의 무자녀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Jalovaara 

et al., 2019), 이는 국가적 맥락에 따라 가치관과 출산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4〕 영국, 프랑스, 미국, 스페인의 무자녀 여성 비율 변화

자료: Reher & Requena. (2019).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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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식된) 양육 부담 증가

이렇듯 좋은 부모 됨의 기준이 상승하고 있는데, 교육 수준이 높은 집

단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Ellingsæter, Kitterød & 

Hansen, 2022). 즉, 집중양육(concerted cultivation)에 대한 부담이 

출산의 지연 및 회피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Guzzo, 2022). 집

중양육은 미국의 사회학자 아네트 라루가 그녀의 저서 Unequal 

Childhood(Lareau, 2012)에서 미국의 계층·계급에 따른 자녀 양육방

식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제시한 개념인데, 자녀들의 교육 및 양육환경을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정하는 양육방식을 의미하며 중간계급 부

모들이 주로 실행하는 양육방식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동계급과 빈곤

층의 양육방식은 자연성장(natural growth)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방임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자녀들의 환경에 부모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녀들이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집중양육은 

자연성장보다 양육 부담이 높은 양육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논

의한 양육기준의 상향 조정은 집중양육 방식의 확산을 의미하며 이는 부

모들의 인식된 양육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집중양육이 

중간계급에서 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Lareau, 2012), 

양육 부담 인식의 증가는 중간계급에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노르웨이 연구는 계층별로 자녀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다르

게 나타남을 확인했는데, 중상위 계층 어머니가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Ellingsæter et al., 2022). 이는 양육형태

의 계층적 분화를 보여줄 뿐 아니라 바람직한 양육 방식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의 증가 또한 출산 회피의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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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되고 있다(Jenkins, 2020). 즉,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자녀가 겪

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 출산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좋은 부모 됨의 기준이 자녀를 위해 충분한 사회경제적 자원의 제공을 넘

어서 기후와 같이 개인이나 가족의 통제범위를 넘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로 인한 출산의도 감소는 자

녀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 성평등주의

〔그림 3-15〕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완결 코호트 출산율 추이

자료: Frejka et al. (2018).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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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했듯이 성평등주의 이론에 따르면 성평등의 진전과 출산율은 

U-자형 관계를 맺고 있다(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Goldscheider et al., 2015). 단, 이를 지지하는 명확한 경험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코호트 출산율의 반등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관찰되지 않고 있다(Frejka et al., 2018). 이는 〔그림 3-15〕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성평등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코호트 출산

율이 대부분의 유럽 및 북미 국가들보다 느리게 하락하고 있다. 단, 코호

트 출산율의 반등은 오히려 미국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성평등주의와 출

산율의 관계가 복합적임을 보여준다. 한편, 성평등주의의 확산에 따라 남

성이 양육 부담을 공유하고 출산의 기회비용이 남성에게도 발생함에 따라 

남성들이 자녀 갖기를 꺼리는 경향이 강화된다는 분석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Vignoli, Mencarini & Alderotti, 2020). 

제4절 초저출산 결정 요인의 특징

  1. 출산율 하락과 상승의 비대칭성

지금까지 검토한 최근의 출산율 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초저출산 현상

의 지속을 이해하고 출산율의 회복 혹은 반등을 고민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선행연구들은 초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성의 변화와 가치관 및 규범의 변화의 함의를 명확

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물론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분리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나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는 경제적 불안정성의 확대와 가치관 규범

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율은 대부분 국가에서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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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물렀으므로 이 둘의 효과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Mills & 

Blossfeld, 2013). 그렇지만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가와 개인주의적 가치

관 및 규범의 확산은 초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 현상들을 명

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출산율의 하락과 상승의 비대칭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율

을 하락시켜왔던 원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출산율의 회복 혹은 상승이 일

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합계출산율 1.0 미만의 초저출산은 낮은 순위 출산 및 무자녀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경제적 안정성의 중요성

경제적 안정성과 출산의 관계는 맬서스 이후 인구학적 연구의 매우 오

래된 주제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젊은 남성의 경제적 안정성에 

특히 주목한다. 리처드 이스털린의 상대적 코호트 크기 이론(relative 

cohort size theory)은 코호트의 상대적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동한다는 

이론인데 이는 코호트의 크기가 경제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안정성이 다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Easterline, 1978). 발

레리 오펜하이머의 연구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켰다. 그는 미국

에서 혼인율 감소는 젊은 남성의 경제적 전망의 변동에 주로 기인함을 보

여주었는데(Oppenheimer, 1988), 1990년대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

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Sweeney, 2002). 이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제적 전망을 고려하는 것이 결혼 및 출산의 변

동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경제적 불

평등 증가(Forster & D’Ercole, 2005)는 젊은 남성들의 경제적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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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혼 및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Mills & Blossfeld 2013). 

이는 앞에서 살펴본 최근의 출산율 결정 요인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들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녀의 노동시간은 출

산에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의 노동시간

은 출산과 양적 상관관계를, 여성의 노동시간은 출산과 부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oskun & Dalgin, 2022; Shreffler & 

Johnson, 2013). 이는 경제적 안정성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가치관과 규범의 중요성

〔그림 3-16〕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개념적 모형: 

미국과 이탈리아의 가상적인 수치들

자료: Morgan. (2003). p.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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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이 1.0 이하로 하락한 한국 사회의 현실은 사회경제적 조건

의 향상만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을 전후에서 유럽과 미국 사회에서 대체 수준 이하의 출산율이 고착화되

기 시작하면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우려가 증가

했는데, 2000년대 초반의 연구들은 대부분 대체 수준 이하의 합계출산율

을 일시적인 현상이고 개인 혹은 커플들의 출산의도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했다. 이에 따르면 출산의도의 실현을 통

해서 출산율의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이해했다. 

〔그림 3-16〕은 필립스 모건의 미국인구학회(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회장 취임 연설문에 제시된 것(Morgan, 2003)인데, 저출

산의 원인을 출산의도 실현의 실패로 이해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모건은 가상적인 예를 통해서 미국과 이탈리아의 출산 변천 이

후의 출산율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두 국가에서 원하는 자녀 수

(intended family size)의 차이는 0.2명이지만 합계출산율 차이는 0.8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

장 중요한 것은 경쟁(competition) 요인이다. 경쟁 요인은 출산의도의 

실현을 방해하는 다양한 제도적 요인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

한 접근은 출산율의 반등은 이러한 제도적 요인들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

하다고 가정한다. 즉 이는 봉가르트의 근접요인 접근법(Bongaarts, 

1978)을 사회제도적 요인을 포함하여 확장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합계출산율 1.0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진행 중인 한국 사회

에서 이렇듯 저출산을 출산의도 실현의 실패로 개념화하고 출산의도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강조하는 접근이 타당한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출산의도 자체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서베이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상적인 자녀 수, 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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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녀 수 등의 측정치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할 가

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가치관과 태도에 발생한 

근본적인 변화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5절 소결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중심으로 출산력 결정 요인의 변화의 특

징을 살펴보았다. 출산력은 근접요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학적 요

인들, 제도 및 가치관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

들이 최근 들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과 출산율의 관계 또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교육 수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

가, 노동시간과 출산의 관계에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교육 

수준이 높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났지만, 최

근에는 국가마다 다른 패턴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관계의 변화가 관찰되

고 있다. 또한, 생애과정의 불안정성 증가나 부정적인 전망의 빠른 유통

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관

계 변화의 기저에는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별 정

책의 효과성은 이질적이지만, 출산 및 육아 휴직 정책,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 출산지원금 정책 등 가족정책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집단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도 및 가치관의 역할 또한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 자기실현주

의적 태도가 강화되어 무자녀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고, 양육 부담

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으로 저출산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성평등주의적 

태도와 가치관의 확산은 저출산의 심화를 어느 정도 억제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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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현상은 이와 같은 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합계출산율

이 1.0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나타

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

한 정책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변화의 비대칭성을 이해하고, 경

제적 안정성과 가치관 및 규범의 근본적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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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본 장에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대두된 저출산 결정 요인에 대한 

가임기 남녀의 인식과 행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분

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을 확인하고, 이러

한 요인들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가능성을 파

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혼인의 어려움(결혼 비용 부담, 주거 마련 부

담 등), 불안한 일자리, 교육비를 포함한 양육 비용 부담, 불평등한 가사 

노동 분담, 그 밖의 다른 요인들(인식 변화, 문화의 변화 등)에 대한 분석

을 진행한다.

다음으로는 최근(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들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

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낮은 기대감, 

부모에게 기대되는 역할, 변화하고 있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대감, 소

셜 미디어(SNS) 등을 통한 빠른 불안감 확산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의 30·40대가 출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출산 의향, 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 자녀에 대한 경제적·정서적·신체적·정신적 부담, 일가정 양립

의 어려움, 향후 20년 뒤 가족 구성원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전망, 주관적 

계층 의식(본인 현재 및 자녀 성장 후), 한국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저출산 정책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을 파악하였다.

제4장
최근 출산력 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 분석: 초점 집단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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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의 연구 방법으로는 초점 집단 토론(Focus Group Discussion)

을 활용하였다. 전통적인 출산력 결정 요인과 더불어 최근에 대두된 출산 

결정 요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

을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 면접보다 내담자들 간의 집단 토의를 통하여 다

양한 논의를 끌어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출산 위험 요인에 노출된 다양한 인구 집단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중심으로 토론을 수행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

성의 안배를 고려하여 토론 대상자 16명을 선정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은 

연령(30~40대), 혼인 여부(미혼자/기혼자), 성별(남성/여성), 자녀 수(0

명/1명) 등이 활용되었고, 사회경제학적 특성으로는 학력(고졸/대졸/대

학원졸), 지역(대도시/중소도시), 직업(정규직/비정규직, 전문직/사무직/

서비스직)6) 등을 고려하였다. 대상자 섭외는 조사업체(엠브레인)가 확보

한 패널 중에서 섭외하였다(<표 4-1> 참조).

<표 4-1> 초점 집단 토론 표본 설계

구분 성별 연령대 결혼여부 자녀유무

1집단
(8명)

남성 8명
30대 4명

40대 4명

미혼 4명

기혼 4명

자녀有(1) 2명

자녀無   2명

2집단
(8명)

여성 8명
30대 4명
40대 4명

미혼 4명
기혼 4명

자녀有(1) 2명
자녀無   2명

  

초점 집단 토론은 2023년 8월 28과 29일 양일에 걸쳐 19:00시부터 21:00

시까지 조사 업체(엠브레인)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토론 내용은 녹음 및 전

사했으며, 전사된 내용을 코딩하여 분석한 후 보고서 내용을 작성하였다.

6) 그룹별 고졸/대졸/대학원졸 1명 이상 포함, 그룹별 사무직 4명 내외 및 기타 4명 내외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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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문 내용

  1. 도입

Q1. 오늘의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Q1-1. 가능하시다면 귀하의 연령, 혼인 여부, 자녀 수(자녀의 성별 포

함), 최종 학력, 거주하시는 지역, 하시는 일 등을 포함하여 말

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

Q2.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대한 귀

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요인들이 저출산에 영향이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요인들이 가장 크게 저출산을 결

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저출산 결정 요인들

1. 혼인의 어려움
- 결혼 비용 부담, 주거(아파트, 주택 등) 마련 부담
2. 불안정한 일자리

3. 교육비를 포함한 양육비용 부담
4.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담
5. 그 밖의 다른 요인들(인식 변화, 문화의 변화 등)

  3.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

Q1.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과거에 비해 현재 한국 청년들이 느끼는 미

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감소하

였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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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그렇다면 한국 청년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변화

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Q1-2.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

을까요?

Q2. 미래에 대한 낮은 기대감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

을 미칠 수 있을까요?

Q3.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과거에 비해 부모가 수행하여야만 하는 역할

들이 늘어났다고 보시는지요? 또는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여기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은 상황들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판단을 
의미합니다.
1. 본인의 미래 경제적 형편에 대한 인식

2. 의도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실직에 대한 우려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끝나지 않은 학업 지속의 가능성
4.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회로부터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

 여기에서 미래에 대한 낮은 기대감은 객관적인 사실과는 별개로 개인이 거시적 또는 미

시적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여기에서 부모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1. 부모로서의 책임감
2. 임신과 출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고통 감내
3. 개인의 자유 시간 포기

4. 육아와 노동 시간의 밸런스
5. 육아에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 투입
6. 부부관계의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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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 부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 증대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생각하시는지요? 

Q3-2.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Q4. 변화하고 있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Q4-1.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Q5. 소셜 미디어(SNS) 등을 통한 빠른 불안감 확산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Q5-1.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최근 성평등 인식이 증대되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다음과 같은 것들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육아 투입 시간 증대
2. 육아에 대한 정서적인 참여 확대
3. 부모가 되기 전에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재정적 기반 마련

4. 부모가 되기 전에 안정적인 혼인 관계 확립

 여기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한 불안감 확산은 과거와 달리 경제 불황이나 전쟁, 재난 등
의 뉴스가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되고, 이로 인하여 한 국가나 지역의 불
안감이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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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출산에 대한 인식

Q1. 귀하께서 자녀가 아직 없으시다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Q1-1. 만일 출산 의향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Q1-2. 만일 출산 의향이 없으시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Q2. 현재 귀하께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다면,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시고 계신가요?

Q3. 현재 귀하께서 느끼고 계신 일가정 양립은 어느 정도 어려우신가요? 

Q4. 향후 20년 뒤 한국 사회의 전반적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Q4-1. 향후 20년 뒤 귀하와 귀하의 가족 구성원 전반적 상황은 어떻게 예상

하시나요? 

Q5.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귀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하층, 중층, 상층 중 어디에 

속하신다고 평가하시나요? 

Q5-1. 귀하의 자녀가 성장하였을 때 한국 사회에서 하층, 중층, 상층 중 어디에 

속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Q6.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저출산 관련 정책들을 어떻게 평가하시

나요? 

Q6-1. 만일 저출산 관련 정책들이 미흡했다면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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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 결과7)

  1. 토론자 특성

조사 설계 단계에서는 남성 8명과 여성 8명을 인터뷰하고자 하였으나,

미혼 여성 1명이 인터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총 15명을 대상으로 2

일에 걸쳐 초점 집단 토론을 실시하였다. 초점 집단 토론(FGD)은 불필요

한 젠더 간 갈등을 예방하고, 동성의 미혼과 기혼 참여자들 간에 심도 있

는 논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첫 번째 날에는 남성 집단 토론을 실시하였

고, 두 번째 날에 여성 집단 토론을 실시하였다. 남녀 초점 집단 토론은 

모두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남성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7.9세였고, 여성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8.6세였다. 남성의 50.0%는 대졸이었고, 대학원 이상 학력의 비율은 

25.0%로 나타났다. 고졸과 전문대졸은 각각 1명(12.5%)이었다. 여성 참

여자의 경우 71.4%가 대졸이었고, 대학원 이상은 14.3%, 그리고 고졸이 

14.3%였다. 

남성 참여자는 62.5%가 공무원(사무직)이었고, 영업직이 25.0%, 그리

고 자영업이 12.5%였다. 여성 참여자의 직업분포는 남성에 비해 다양했

는데, 공무원(사무직)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영업, 전문직, 

예술계, 음악 강사가 각각 1명씩이었다. 

거주 지역은 남성 참여자의 75.0%와 여성 참여자의 85.7%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남녀 기

혼 참여자 중 절반만 자녀가 있었으며, 이 경우 모두 1명의 자녀만을 두고 

7) 코딩은 온라인 무료 코딩프로그램인 타게트(https://www.taguette.org/)에 업로드하여 

시행하였다.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주제별로 1차 코딩을 하였고, 이후 주제들을 반복적으
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상위범주로 코딩을 진행하였다(Saldan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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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미혼자의 절반인 2명은 동거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었고, 여성 미혼자 3명 모두 1인 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4-2> 초점 집단 토론 대상자 및 주요 특성

번호 성별 연령 거주
지

혼인
상태 자녀

동거 
가족
수

부모 
동거
여부

직업 학력

남1 남 38 서울 기혼 1명 3인 공무원/ 사무직 대학원졸

남2 남 41 서울 기혼 1명 3인 공무원/ 사무직 대졸

남3 남 36 경기 기혼 없음 2인 영업/서비스직 대졸

남4 남 41 서울 기혼 없음 2인 공무원/ 사무직 대졸

남5 남 30 서울 미혼 - 3인 예 영업/서비스직 초대졸

남6 남 40 서울 미혼 - 3인 예

자영업/개인사
업

(5인 이하 
사업장)

대졸

남7 남 46 경기 미혼 - 1인 - 공무원/ 사무직 대학원졸

남8 남 31 서울 미혼 - 1인 - 공무원/ 사무직 고졸

여1 여 41 서울 기혼 1명 3인 -

자영업/개인사
업

(6인 이상 
사업장)

대졸

여2 여　 41 서울 기혼 1명 3인 - 음악강사 대졸

여3 여 37 서울 기혼 없음 2인 - 공무원/ 사무직 고졸

여4 여 34 경기 기혼 없음 2인 - 전문직/ 
전문기술직 대졸

여5 여 41 서울 미혼 - 1인 - 연예/예술/스포
츠계 종사자 대졸

여6 여 36 서울 미혼 - 1인 - 공무원/ 사무직 대학원졸

여7 여 40 서울 미혼 - 1인 - 공무원/ 사무직 대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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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결과

가. 불확실한 미래

1) 부족한 소득

남녀 참여자 중 결혼을 망설이거나, 결혼한다 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

거나, 자녀를 둔 경우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부족

한 소득이라고 답한 경우가 제일 많았다. 이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

아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타자를 대상으로 고려해도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공통적으로 현재 자신의 소득이나 같은 직장 

직원들의 수입을 통해 유추해본 미래의 소득은 본인 혼자 또는 배우자가 

생활하기에는 적정하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

로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오늘 신문 기사만 봐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30%밖에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돈. 그것 때문에 다들 

결혼을 못하는 거고. 생각을 안 하는 거고.” (여성7)

“제가 드는 생각은, 제가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낳아서 자녀가 

20대가 되면 제가 60이 될 건데 그땐 어떻게 뒷바라지를 해야 할지… 

그때가 제일 많이 돈이 들 시기일 것 같은데… 그때 능력이 없으면 어

떻게 키울까. 그렇다고 지금 모아둔 돈도 없고. 가진 게 있는 것도 아니

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1명 더 낳고 싶지만… 그리고 와이프도 금

전적인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공감은 가요.” (남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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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중략) 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

지는 않거든요. 애 때문에 뭘 못하고, 애 때문에 뭘 못하고. 그런데 하

나 정도 있으면 저랑 와이프랑 그나마 즐길 거 즐기면서 살 수 있을 정

도의 여력은 되겠다 싶어서요.” (남성3)

2) 불안정한 일자리

참가자들은 대체로 결혼과 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들보다 남성들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40대 미혼인 남성7의 경우 안정된 일자리가 없

는 경우 자신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연애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게 되

고, 따라서 혼인이나 출산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OECD(2019)는 한국 사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설사 일자리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임금 수

준이 낮고, 직업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한 노동(precarious work)에 내

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였다. 여기에 여전히 남성이 경제적인 주부

양자(breadwinner)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고, 이는 안

정된 직장이 없는 미혼 남성들이 가족 형성을 시도할 때 큰 장애물로 작

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원하는 대로 일단 잘 되어야 거기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맞물려 들어갈 것 같은데… 제일 선결 

조건은 취업인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안정된 월급이 나오는 직장이 있

어야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

을 것 같아요.” (남성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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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예전에… 이게 참 아이러니가 뭐냐하면, 20대 때는 많은 사람들

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반면에 내가 취업이 안 되어 있는 상황

에서는 불안하니까 상대방하고 연애를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고... (중

략) 아무튼 취업이 청년실업도 있고. 취업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리

면, 그게 연애나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바로 주는 것 같아요.” (남성7)

“집도 집이지만, 꾸준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

어야 하겠죠... (중략) 맞벌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쪽이라도 일단 안정적으로 하면, 그것에 맞춰서 어떻게든 사람은 살

게 되어 있으니까.” (남성1)

참가자들은 현재 모두 직장인이고, 30대와 40대로 구성되어 있어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현재의 직장을 그만

둘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신이 없어 더욱 불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경향은 남성들에게서 특히 강하게 발견되었다.

“여기에 계신 분들, 20대 분들은 괜찮겠지만 40대 분들은 슬슬 회사에

서 압박이 들어오죠. 통계상 49세가 평균 퇴직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 기간은 있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선배들도 많

이… 4~5년, 10년 선배들이 다 나가기 시작하니까. 빠른 사람들은 40

대 초반에도 나가고 하니까요.” (남성4)

“지금 제 친구들도 회사를 나온 친구들도 있고요... (중략) 네. 따로 장

사를 한다거나 취업을 한다든지 하지, 놀지는 않을 거예요. 뭐라도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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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잘 될지는 또 모르겠고요.” (남성2)

3) 주거 마련의 어려움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결혼 및 출산의 결정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주거 마련이라고 밝혔다. 실제 사회자가 토론 도중 남성 8명에게 

출산과 주거 마련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물었을 때, 남성 3명(2명 미혼, 

1명 기혼)은 주거 마련이라고 답한 반면에, 남성 3명은 출산이 먼저라고 

답하였다(2명은 응답을 보류하였다). 

또한 신혼 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주거 형태는 20평 정도의 아파트라

고 답했다. 주거의 위치는 대부분 서울에 직장이 있는 만큼 출퇴근 시간

을 고려하여 서울 안(일명 “인 서울”)을 선호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자신의 

월급으로는 혼인 초부터 “인 서울” 집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만큼 서울 인

근 경기도권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자가로 결혼 생활

을 시작하면 좋겠지만, 전세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월세로 시작하는 것은 주저하는 경향을 보였다.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일단 결혼을 하려면 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

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있냐고 하니까 얼마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단칸방 하면 되냐?” 하니까 그건 절대 싫다고 그러더라고

요. 단칸방부터 시작할 수는 없고… 서울 중심부에서 서울은 아니더라도 

경기도권이라도 대중교통으로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경기도권의 아파

트를 해야 되지 않느냐, 20평으로.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남성4)

“친구들이 원래 다 서울 사람들이니까… 하다못해 서울 안에서 전세 아

파트는 있어야 된다….” (여성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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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인 게 제일 좋죠... (중략) 전세까진 괜찮을 것 같아요... (중략) 월

세는 엄청 비쌀 것 같아서… 원룸 살 것도 아니고. 가정이 있으면 그래

도 좋은 곳에 살아야 할 텐데….” (남성8)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부담하

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성이 신혼집 마련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서 남성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결혼을 하면 집이 필요한데, 요새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게 제

일 크고. 그리고 혼자 벌어서 나 혼자만 먹고살면 되는데, 결혼을 하면 

와이프, 자식, 이런 부양에 대한 걱정도 있어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요.” (여성6)

“가치관이 맞는 분을 만나면 부담이 덜한 거고요. 가치관은 안 맞더라

도 집안 분위기 형성이 그렇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거고요. 남자 측에서. 

하지만 여자가 집을 해오는 일은 거의 없죠.” (남성1)

“아무래도 같이 결혼을 해도 아직은 남자분이 집은 마련해야 되고, 혼

수는 여성분이 하거나. 아니면 요새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

본적인 생각은 그런 틀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그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여성5)

4) 좋은 부모 됨

참가자들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바람이나 의지와 다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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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자녀가 성장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이러한 불안감은 좋은 부모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남녀 

참가자 대부분은 이 부분에 확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가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생각

하는 것처럼 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돌발 변수도 많고. 그

런 두려움이 있어요.” (남성3)

“아주 critical한 건 아닌데, ‘금쪽이’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부모

가 좋은 부모인지에 대한 인식이 생긴 거예요. 어릴 때 나는 막 큰 것 

같은데. 맞으면서 큰 것 같은데…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미디어가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저거를 저 정석대로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이 없기도 없어서…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 거야.’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여성6)

“좋은 부모라는 게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

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큰 것 같아요. 너무 미디어

에서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니까.” (여성4)

또한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

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이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

으며, 특히 남성 참가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하게 받고 있

었다. 남성들은 최근 사회 분위기가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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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보다 과보호가 심해진 건 맞고요. 그게 아

버지가 그런 걸 반대한다면, 여자들은 “너는 아빠가 되어서 이것도 안 

시키고 저것도 안 시키냐”… (중략). 아버지 시대가 맞다는 건 아닌데, 

그런 걸 보다 보면 요즘 말로 현타가 오죠... (중략) 뭐 하면, “남자는 같

이 도와야 한다. 당연히 육아를 하면 회사에서 와도 자유시간 포기하고 

놀아줘야 된다” 하고. 밸런스 맞춰주고, 에너지 투입하고… 그러다 보

면 둘 다 뻗어서 관계도 많이 안 가지고. 그런 게 계속 무한 루프가 되

다 보니까….” (남성1)

5) 좋은 배우자 만남

남녀 미혼 참여자들은 일부는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하였고, 일부는 

혼인 적령기를 놓쳤지만 여전히 결혼 상대자를 찾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좋은 배우자” 상대를 만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

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 참여자들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는

데, 이에 더하여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

력 등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삼식 외(2015)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

문조사에서 여성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 중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라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요새 사람을 함부로 만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데이트 

폭력이나 보험 사기로 자기 배우자를 죽이는 경우도 너무 많고.” (여성7)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의 인생을 함께할 동료가 생긴다면 결혼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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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하겠지만, 그걸 위해서 목을 

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성6)

“결혼도 사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생각. 그

래서 좋은 남자 친구도 있고 했었지만, 그게 저의 삶의 절대적인…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강력한 임팩트까지는 아직 못 느꼈었

던 것 같아요.” (여성5)

6) 빈곤한 노후

출산과 관련해서 참가자들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너무 많은 비용이 필

요하지만, 자신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아이를 

낳거나, 또는 한 명의 자녀를 더 낳게 되면 노후생활이 빈곤해질 가능성

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후 빈곤에 대한 두려움은 

불안정한 고용 상황과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즘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의 50%가 노후 빈곤이라고 하는데, 그 주

된 사유가 대부분 자녀를 키우다 보니 집 팔고, 애 키우고… 이렇게 되

어서… 나중에는 집도 넘겨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남성4)

“일단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책임져주지 않잖아요. 정부에서. 연금이 있

다고 하지만 실수령액을 많이 받기가 어렵고. 지금 세대는. 전 세대들

은 좀 더 많이 받았죠. 하지만 저희는 늦게 받거나 조금 받게끔 될 거라

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도생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남성4)

“60까지 일을 하면 다행인데, 그 전에 은퇴를 한다거나 그러면 금전적

인 게 영향이 크겠죠.” (남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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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강한 임신과 출산

여성 참가자들은 본인이 직접 출산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출산 과정에

서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매우 큰 불안감을 지니고 있었다. 실제 한 

참여자(여성2)는 출산 과정에서 생과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하였고, 이 때

문에 둘째 출산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러한 종류의 경험담들을 주위로

부터 들어 대부분 알고 있었고, 본인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에도 분위기가 임신이 잘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시험관 하는 언니들이 되게 많았고. 맨날 눈물의 피드들… 그걸 보면서 

겁먹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웬 걸…? 계획을 하니까 다음 달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야! 괜히 겁먹었네!’ 했는데… 제가 언제 시련을 맞

이했냐면, 제가 8개월 때 갑자기 피가 솟구쳐 나오면서, 응급으로 되면

서, 제가 한 달 동안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사의 출

산… 그래서 ‘지금 시대에 제왕절개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서 친구들이 다 인사를 왔었어요. 제가 못 깨어나고 있으니까. 애기도 

8개월에 나왔으니까 걔도 인큐베이터에 한 달. 엄마는 못 깨어나고 있

어서 애를 한 달 동안 못 본 거죠... (중략) 저는 ‘출산=죽음’ 이렇게 되

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여성2)

“저는 결혼 전부터 table death라는, 출산에 대한 게 그게 가장 무서웠

었거든요. 주위에서 누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서 첫 

번째는 애를 못 낳겠다… 낳다가 정말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출

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지금

은 제가 출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대요.” (여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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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혼 여성들의 경우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산에 대한 두려움

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 노화로 인하여 혼인 시장에서 적합한 배우

자로서의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었다.

“사실 제가 35살까지만 해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때

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량이 확 줄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가 

출산을 나중에 선택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올해 봄에 난자도 냉동을 했어요.” (여성7)

“2년 전만 해도 제가 37~38살이었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생

각했거든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줄 알았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딱 

마흔이 되니까 무척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리가 줄어

버리니까 ‘내가 남자들한테 얼마나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저는 제일 컸어요.” (여성7)

나. 사회·문화적인 환경

1) 비교하는 문화

참가자들은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들을 주변 사람들 또는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고, 또 비교당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참가

자들은 자신 또는 자신의 자녀가 뒤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상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비교의 대상이나 내용은 성별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고 있었는

데, 남성은 부동산 가격 등과 같은 경제적인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자신의 자산 가치만 그대로 남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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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

의 경우 자녀들이 가정형편 때문에 또래 무리에 속하지 못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비교를 강요당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청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나 좌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년부터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랑 비교하

고,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저희도 영끌을 해서 집을 샀어요. 

그렇게 되면서, 서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중략) 당

장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몇 년 뒤에 누구

는 자가를 갖고 있어서 갑자기 10억이 됐는데, 나는 계속 전세로 살면

서 2억짜리에 살고. 그리고 거기에서마저 언젠가 쫓겨날지도 모른다

는…” (남성3)

“엄마들이 제안이 많이 와요. 그루핑 해서 같이 하자… 공연을 같이 가

자고 하는데, 사실 시간도 안 되고, 이번 달엔 지출도 많았지만, 그러면 

또 얘가 그 그룹에서 약간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 때문에 

뭔가… 애가 제외되는 느낌이 항상 엄마들은 그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

러니까 "같이 데려가 주세요. 너무 감사해요."라고 하게 되죠. 거부할 

수 없는 뭔가 제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여성2)

2) 미디어를 통한 불안의 빠른 확산

최근에 수행된 OECD(2023) 연구에 따르면 객관적인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나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유럽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노르웨이의 출산율이 최근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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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인 중 하나가 SNS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 불안감(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의 확산 등)이 전례 없이 빠르게 확산되었

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 익숙한 청년층 사이에서 글

로벌 이슈가 빠르게 확산될 뿐만 아니라,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에 노출

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 전 세계적 불안감의 빠른 확산은 필

요 이상으로 젊은층이 이미 겪고 있는 불안감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

용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결혼과 출산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소셜 미디어는 불안감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 세계적인 이슈보다는 소셜 미디어에 노출된 연예인이나 주변 지인들

의 생활상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

고, 점차 이러한 과정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미디어에 노출된 연예인들의 집이나 육아 행위는 상당부분 연출

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여주

는 비현실적 생활 방식은 부러움의 대상임과 동시에 결혼생활이나 육아

와 관련하여 너무나 높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좋은 동네와 나쁜 동네가 나눠져 있잖아요. 나는 얘보다 잘 살아야 되

니까 무리해서라도 가는 거고.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전에는 

신문밖에 없으니까 내 동네에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었는데… 그때엔 모르잖아요. 그런

데 이제는 인스타를 통해서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비교가 되니까, 

거기에 쫓아가려다 보면 경제적인 것도 더 무리하게 되는 것 같고요.” 

(여성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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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무슨 사고가 나면 그 동네에서 끝나

고 말았을 텐데, 요새는 정말 속보라고 해서 30분도 안 되어서 한국에 

쫙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불안이 계속 쌓이

니까, 이게 저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연

애를 못하겠네. 연애를 안 하면 결혼을 못 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

산까지 하지 못한다’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7)

“저는 SNS. 비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내실은 모르고 다들 겉모습만 봤

을 때는 다 화려하고, 재미있고, 좋은 모습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부분 박탈감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계속 비교하게 되

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출산부터 취업, 연애, 모든 것들이 다 남들보다 

떨어진다는 생각에 망설이게 되지 않나… (중략)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들이 화려하고, 아빠가 잘 키우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

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 불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일반인들은.” (남성3)

일부 참가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남녀 참가자는 이러한 글로벌 이슈를 알고는 있지만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제가 전공 메인 쪽으로 삼던 아이템이 사라졌어

요. 사라졌어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회사에서 사업

성이 낮다고 판단… 꽤 뜨고 있던 것이었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해

서 사업본부에서 접더라고요... (중략)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1년밖

에 안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

다 보니까… 저는 화학공학과 전공이 아닌데, 지금은 화학… 진짜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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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학공학 공부를 하고. 경력직으로 화학공학과 애들을 뽑는데, 저보

다 6살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근속 연차는 

올라도 모르는 건 팩트이니까.” (남성1)

“직접적인 피부에 와닿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넓게 보

면 와닿을 수 있겠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

지는 않아서.” (남성6)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문화는 소셜 미디어라는 기재

를 통해 결혼과 출산이 시작될 수 있는 사회적인 기준점들을 만들어 나가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Edin & Kefalas(2005)가 미국 흑

인 사회에서 발견한 것과 유사하게 이러한 기준들은 중산층 이상의 생활

양식을 반영하고 있어 서민층, 특히 이제 막 가족을 형성해 나가려고 하

는 젊은층이 따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또한 이렇게 너무 높은 기준점으로 인하여 이들이 또 한 번 좌절감과 불

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요즘 주변에 보면 조금 이상한 게, 그 나이대에 그 정도의 재력을 갖출 

수가 없는데 되게 다 갖춰 놓고 시작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집도 그럴

듯한 것… 그런데 그 나이대에는 그게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분

위기가 그렇게 잡힌 것 같아요.” (여성6)

“객관적으로 저를 봤을 때 너무 부족한 게 많이 보여서. 그게 뭐라고 말

은 못 하겠지만… 제가 사는 걸 저는 아니까 봤을 때 형편없다고 느껴

질 때도 많고요.” (남성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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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의 과도한 가사 및 육아 책임

일단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위치가 과거에 비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체로 남녀 참가자들은 여성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향상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일부 남성 참가자는 성차별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남성의 사회경제

적인 지위를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어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성 관련된 업무를 하지만, 대리, 사원은 대

부분 여자들이 많은데… 70%가 여자인데, 부장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

요. 대부분 출산 때 그만두거든요. 그만큼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 또는 

양성 평등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남성4)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많이 차별받고 그랬

지, 요즘은 그닥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교육도 그렇고... (중

략) 사회적으로는 여자들이 오히려 더 높지 않나요?” (남성6)

여성들은 한결같이 가사와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과중하게 지워져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심지어 한 참가자는 남편보다 더 많은 혼수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일은 전혀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사와 돌

봄 책임이 남녀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OECD, 2019), 성별 가사노동 격차는 여전히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개

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 주변에 보면, 여자가 더 많이 해간 집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여

자가 더 많이 해도 자기가 책임져야 할 가사, 양육, 시댁에 해야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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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줄지는 않더라고요. 집에서 꿀리지 말라고 해 주셔서 여자가 더 

많이 했는데도, 결과는 똑같은 것 같아요.” (여성6)

“주변에 제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을 하고, 아기들을 낳았거든요. 그런

데 다들 하는 얘기가 “알았으면 못 낳았을 거야” 라고… 낳는 게 끝이 

아니고 육아를 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필연적으로 

여자가 육아를 거의 전담하게 되더라고요. 다들 고생하고 이런 걸 보니

까 굳이….” (여성6)

“그게 우리나라에서 어쩔 수 없고… 애는 엄마만 찾아요. 특히 아플 때. 

아빠한테 좀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엄마, 엄마, 엄마" 이러고. 우리

도 아플 때 엄마만 들들 볶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성1)

이러한 가사와 육아의 책임에 더해 남편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더 좋음

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성공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는 사

례도 소개되었다.

“어떤 친구는 남편보다 원래 소득이 더 좋았어요. 학벌도 훨씬 좋고. 그

런데도 여자가 쉬고 아기를 보고, 남편이 나가서 돈 벌거든요. 남자의 

커리어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자가…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진짜 예외 케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성6)

다. 제도적인 미비

1) 출산 및 육아 휴직 사용의 어려움

남녀 참여자 모두 출산 및 육아 휴직 제도 자체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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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직장 분위기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

는 직원은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승진과

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여성

보다는 남성이 훨씬 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유로워서…. 임신하면 단축 근무도 

바로 쓸 수 있고. 할 수는 있는데, 불이익이 항상 따라다녀요. 평생을 

쫓아다녀요.” (여성7)

“예전에 제가 팀장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저는 출산 생각이 없

으니까…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우리 회사에 여자 직원들이 왜 

승진을 못 하는지 아냐? 다 출산 휴가 가서 고가 다 꺾여서 걔네들은 평

생 승진 못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다 그러고 있어

요.” (여성6)

출산 및 육아 휴직 제도를 이용할 경우 사측으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압

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별에 상관없이 직장 동료들 역시 환영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된 이유는 회사가 출산이나 육아 휴직 대체자

를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대체자를 공급해 주는 경우에도 

정규직 직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업무를 맡길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출산이나 육아 휴직을 사용

할 경우 직장 동료들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남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에 서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왜냐하면 대체 인력을 뽑아줘야 되는데 대체 인력을 안 뽑아주니까. 

회사가 안 뽑아줘요.” (여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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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이잖아요. 남은 팀원들한테 짐을 주고 가는 거니까.” (여성3)

“제 와이프가 여자인데도 와이프가 같은 팀의 여자가 출산 휴가를 2번

씩 가는 건 싫어하더라고요. 둘을 낳으면 2년 동안 나가고, 나머지 사

람들이 땜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자들 자체도 싫어하고. 남자도 마

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눈치가 당연히 보일 거라고 생각해

요. 갔다 오는 순간, 다들 한직으로 몰리던가. 사실 커리어적으로 뒤처

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남성3)

“소속된 곳에 따라서 환경이 다르니까… 육아 휴직이나 출산 휴가를 자

유롭게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그런데 비게 되면 대체 

인력을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주더라도 단기 계약이다 보니까 이 사람

은 책임감도 없고. 중요한 일을 못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옆의 사람들한테 중요한 일을 나눠주고, 간단한 일을 계약직에게 주고. 

이렇게 되니까 옆에서 불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남성7)

2) 돌봄 시스템 미비

첫째 아이나 둘째 출산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충분하지 못한 돌봄 시스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낮시간에 아이를 돌봐줄 부모님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 둘째 출산을 계획

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 목

적으로 낮시간에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돌봄 시설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미혼인 남성 참여자도 알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애가 한 번씩 아프면, 입원하면 4~5일, 일주일씩 입원을 하는데,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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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저 같은 경우는 큰집이 다 대구와 울산 쪽에 있기 때문에 케어해 줄 

사람이 없어서 휴가를 5일씩 써야 돼요. 그런데 보통 휴가가 보름… 1

년에 보름 정도 남짓 있는데, 애가 두 번 아파버리면 휴가를 다 쓰는 거

예요. 그런 점이 힘들죠. 그런데 또 낳게 된다면 정말 케어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남성2)

“저희가 애를 학원을 정말 많이 돌리거든요. 사교육을 7개를 돌려요. 

돌릴 수밖에 없는 게, 퇴근하고 집에 가면 8시인데, 걔는 8시까지 뭐를 

하냐는 거죠. 학교는 12시 반에 끝났는데. 급식해서 12시 반이지, 급식 

안 하면 11시 50분에 끝나요. 그러면 제가 없는 시간 동안에 계속 얘는 

학원을 도는 거예요.” (여성1)

“엄청 치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유치원 이런 곳 보면. 아예 못 들어가

는 경우도... (중략) 많이 부족한 거죠.” (남성8)

일하는 여성의 경우 자신의 소득으로 일명 “아줌마”라고 불리는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고 싶어도 이를 위한 비용과 자신의 월급이 큰 차이가 나

지 않기에 차라리 전업주부가 되어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다 전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1명은 연년생을 낳았는데 아줌마를 쓰

려고 했더니 딱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250달라고. 애가 

둘이니까. 그런데 이 250이면 ‘내가 회사 안 다니고, 내가 애를 보면서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10년이 된 거예요.” (여성3)

“제 회사에서 같이 일한 동료가… 은행인데 파트별로 샐러리 차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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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니까 그 친구가 아줌마를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내가 

나와서 월급 받는 비용이나 비슷하다 보니, 굳이 나올 필요가 없겠다 

해서 결국에는 회사를 퇴사하고 아기를 보더라고요.” (여성7)

3) 교육비 부담

남녀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 부담이 상당하고, 이는 결혼과 

출산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었다. 이렇게 한국에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 것은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점이 있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치열한 경쟁사회에

서 살아남으려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야만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정된 수입 내에서 무한정 사교육의 양을 늘릴 수는 없지만, 

심정적으로는 부모로서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싶기에 갈등을 겪

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아이

가 성장하면서 사교육 비용이 점차 늘어나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들이 제일 부담을 많이 느끼는 

지출 항목이 사교육비이더라고요. 학원비가 제일 부담이니까. 초중고 

올라가면 금액이 더 커지니까. 그러면 월급쟁이가 버는 소득은 뻔한데, 

그 안에서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우리 애들은 안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뭔가… 나라에서 대책이 나와야. 그 가

처분 소득을 가지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남성7)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하는 방법은 다들 삼성, 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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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서울대 아니면 못 들어간다

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교육인데… 교육은,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져

서 사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또 돈 얘기이잖아요.” (남성4)

“애가 초등학생인데 벌써 사교육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나가는데, 

학원을 7개를 돌리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애가 클수록 학원

비는 더 올라가요. 돈을 더 받더라고요. 추가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렇게 되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성1)

“사교육비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애가 3학년이라서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를 내가 가르치면 되는데 나는 직장을 다니고, 학원에 의지할 수밖

에 없고. 오히려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 전화를 했는데, 담임 선생님은 

영어나 국어는 괜찮은데 수학은 사교육을 권장하시는 거예요. 계단식

이기 때문에, 이 계단을 놓치면 5학년부터 수포자가 된다고. "어머니,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면 학원이나 과외를 시키세요"라고 대놓고 말씀

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자기도 자기 애가 있는데 내 자식을 못 가르

쳤다… 울화통이 터져서… 그래서 하는데, 내가 수학은 안 가르쳤는데, 

수학을 넣으면 1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거죠.” (여성1)

4) 부족한 정부 지원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이나 육아 관련 정부 지원이 

유럽이나 북미권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

었다. 이렇게 정부 지원이 부족함에도 정부는 “생색”만을 내려고 노력하

고 있으며, 더 중요한 점은 이렇게 인색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출산 및 육

아 관련 비용을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암울하다고 보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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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애 하나당 80만 원씩 현금으로 중앙정부에서 돈을 조건 없

이… 일을 하든 안 하든 주는데, 대한민국은 왜 연말정산 30만 원 주고 

생색내냐… 그렇게 써 놨다라고요. 심지어 걔네는 교육도 무료인데. 사

교육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생색내지 않냐….” (남성4)

“저도 겉핥기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유럽 쪽에서는 양육하는 데 있어

서 지원금이 꾸준히 나오고, 대학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나라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나, 대학 등록금도.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개인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부

분이 확실하다면 이 정도로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감내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무서운 것 같아요.” (여성6)

또한 출산은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현상이며, 육아

라는 과정은 20~30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장기적인 책임인데 정

부 지원이 출산 장려금과 같이 일회성 지원이나 물품 지원 등으로 이루어

져 있어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썼는데… 대한민국 강남 어디, 제일 

많이 준다는 곳에선 천만 원인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첫해에는 대한민

국이 더 많이 주지만, 장기적으로 보거나 애가 컸을 때는 외국이 훨씬 

낫다고 조목조목 얘기를 하더라고요. 1천만 원 주는 것…? 주면 좋죠. 

그런데 애가 낳고 나서 한 달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30년을 살아야 되

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생색 내기용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장려금으

로 주는 게 아니라 출산 용품으로 많이 주지 않나요? 나는 기저귀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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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거보다 다른 게 더 필요할 수도 있

는데….” (남성4)

“일회성인데, 사실 애를 낳아서 키우는 데까지 20년이잖요. 그래서 그

거는 사실 너무 소액이라고 해도 되는 일회성인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성7)

라. 불안감/좌절감

전술한 미래 불확실성, 사회문화적인 환경, 그리고 제도적인 미비의 복

합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참여자들은 불안감과 좌절

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러한 불안감과 

좌절감은 결혼과 출산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이 결혼과 출산을 감당할 만큼 획기적으로 개

선될 것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점점 더 사회적인 경쟁은 심화될 것이고, 이러한 각박한 환경에서 자신의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현

재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좌절감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자녀에게 물려주

고 싶지 않기에 아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지금의 제 월급과…. 저는 월급이 정해져 있어요. 저도 국가의 공

공기관에 있는데… 지금 이대로 30년을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정년 

퇴임까지 얼마 버는지. 로또 2등 맞는 것과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서… 

로또를 맞지 않는 한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중략) 지금 당장 저

축을 한 달에 50~60 이상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향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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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내에 좋아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지금 제 상황을 비춰 봤을 때. 

계속 50만 원씩만 모은다고 치면, 1년에 600인데… 이렇게 10년 모아

도 6천이거든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암담해요. 이런 걸 생각하면” 

(남성8)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회 자체가 흘러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

지만 점점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고.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자연 환경적인 것이든, 어쨌든 점점 힘들어질 것은 저는 자명하다고 생

각해요. 그래서 그런 게 영향은 있죠.” (여성6)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돈 모아서 집 사면 그래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

망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희망이 아예 없잖아요... (중략) 예를 들어

서, 본인이 정말 어렵게 학교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 받고, 집을 사고 

싶은데 그런 여력이 안 되면, 이게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부모님이 등록금 해줘서 편하게 다니고, 알바도 하지 않고, 공부하고, 

집도 다 마련된 상태로 사회에 나오면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미 나는 뒤떨어져 있는데 이 똑같은 걸 내 자식한테 또 겪게 해주고 싶

지 않다…. 그럴 바에는 낳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성7)

제4절 소결

초점 집단 토의 결과에서 도출된 결혼 및 출산(둘째 출산 포함) 결정 요

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각 요인들의 관계를 도식으로 나타낸 

결과가 〔그림 4-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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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의 30대와 40대는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미래가 불확실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 요인 중 가장 큰 부분은 부족한 소득이었

다. 물가는 매년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돈이 필요한 

부분도 빠르게 늘어나는데, 자신의 소득은 이러한 소비 증가 속도를 도저

히 따라잡을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소득에 대한 불안

감은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맞물려 젊은층의 미래 예측 가능성을 더욱 낮

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남성들의 경우에는 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

에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되고, 따라서 다른 나라 남성들에 비해 늦게 가

족을 형성(family formation)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IMF 경제 

위기 이후 한국 노동 시장의 유연성은 강화되고 있어 언제 일을 그만둬야 

하는지 불안해하고 있었다. 실제로 박지혜(2022)의 연구에 의하면 2021

년 현재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로 

나타났으며,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조기퇴직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

었다. 한편 2021년 출생한 첫째 아이의 아버지 연령은 평균 35.1세로 나

타났다. 이 두 결과를 결합하면 아버지를 기준으로 첫 아이가 태어난 이

후 대략 14년 정도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참가자가 지

적한 것과 같이 최근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는 점차 늦어지고 있어, 최소 

20년에서 30년은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14년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맞벌이를 하여도 현실과 차이가 크다는 

점이 명확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불안감과 좌절감을 경험하

게 되고, 결국 이것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소득보다 많은 양육 비용은 빈곤한 노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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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결혼 및 (둘째) 출산 포기 결정 요인 간의 관계

부족한 소득은 다시 주거 마련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가 필수적인데, 부모의 도움 없이 월급만

으로 서울에서 20평대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

고 있었다. 참가자들의 직장은 모두 서울이고, 서울에서 성장한 만큼 서

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다. 그러나 높은 주거 

비용으로 인하여 차선책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권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다.

이렇게 소득이나 주거와 같은 경제적 요인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자신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또는 성공적으로 임신과 출

산을 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된 이유는 최

근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자신의 현실에서는 TV 속 연예인들처럼 여유롭게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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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여

성 참여자들의 경우 혼인 연령이 늦어지고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가임기

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노산의 위험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사회문화적인 환경은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의 

모습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좌절감을 증폭

시키고 있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성 중 하나인 타인과 끊임없

이 비교하려는 경향은 매우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타자

와의 비교는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남성들의 경우 

주로 부동산 가치 등과 같은 경제적인 상황을 타자와 비교하고 있었고, 

여성들의 경우 자녀들이 또래 집단과 비교당하는 점에 민감하게 반응하

고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소셜 미디어 활용이 보편화된 현재에는 이러한 

타자와의 비교가 실시간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연예인

이나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이들의 화려한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준

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좌절감을 주

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여전히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의 책임을 기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포기

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제도적인 미비도 청년층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불안감과 

좌절감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노동자가 법

적으로 보장된 출산이나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기업문화가 

중심축에 자리 잡고 있었다. 출산이나 육아 휴직 사용을 망설이게 만드는 

것은 사측의 태도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눈총도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도 역시 회사가 대체자를 뽑아주지 않거나, 권한이 없는 비정규직 대체

자를 배정하여 남아 있는 팀원들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이었다.

청년층은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교육이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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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고, 다른 이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에는 보육의 대체제

로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사교육 비용은 소득이 충분

하지 않은 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아이의 장래를 위

해 쉽게 줄일 수도 없었다. 이러한 사교육 의존은 공교육이 제 역할을 충

분히 하지 못한다는 불신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의 출산 관련 지원이 다른 국가들에 비

해 현저하게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

거나 수요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한국의 보육 시스템이 일부는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

지만, 양질의 보육 서비스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

다. 이에 더하여 보육 서비스 비용이 너무 높아 일부 여성들은 커리어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에서 언급된 이 모든 요인들이 한국 청년층의 불안감과 상대적인 박

탈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타인에 비해 뒤처

지고 있다는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장기간의 투자와 계획이 필요한 결혼

이나 출산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 등지에서 발견된 것과 같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전 세계적인 이슈

들(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한국 청년층의 불안감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최근 장경섭(2023)은 한국이 이룩해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압축

적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은 국민들이 사회 재생산을 포기한 대가로 얻어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정

부는 경제개발을 앞세워 산아제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우리 

국민들은 이에 충실히 따랐으며, 그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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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빠른 출산율 감소였다. 이렇듯 한국인들은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

여 왔고,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유례없는 초저출산 현상도 그 연장

선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한편 남녀 참여자들 중 가족이나 지인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

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밝힌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처음에는 출산에 회의적이었지만, 아이를 기르면서 삶

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저출산 관련 논의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인 차원에서 결혼과 출산의 긍정

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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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본 장에서는 대표적인 국가들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최근 현황과 주요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각 국가의 노력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마다 보이는 출산율 

수준에 어떠한 함의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출산율 하락을 우려하는 많은 국가들은 정책적인 수단을 통하여 출산

율을 제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

락하여 정책을 통해 출산율 회복을 도모하려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

본,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

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동시에 젊은 노동 인력이 서유럽 국가로 이주하여 

인구 감소의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도 출산 장려 정

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선진 서유럽 국가들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명백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 혹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암

묵적으로 출산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가족 정책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수

단으로 보고 있다. OECD는 가족 정책을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정책(아동 수당 및 조세 혜택 등), 서비스 지원 정책(영유

아 보육교육 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 등), 시간 지원 정책(산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정책 등)의 범주로 정의하고 있다(OECD, 2011). 프랑스는 가

족 정책을 “가족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비용을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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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할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 사회보장기관이 취하는 모든 조치”로 정

의하고 있다(프랑스 행정부, 2023b). 프랑스 가족 정책의 목적은 출산 지

원을 통해 세대의 교체를 원활하게 하는 것과 자녀를 낳고 키우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목적과 함께, 최근에 변화된 가족 

형태 및 가족 생활을 반영하여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자녀 교육 및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프랑스 

행정부, 2023b). 이렇듯 가족 정책은 가족 수당이나 보육 서비스와 같이 

직접적으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한정하여 정의할 수 있으며, 

포괄적으로 가족 생활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주거 지원, 가족 연금 권

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포함할 수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가족 정책을 취약한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으

로 보는 성격이 강했으나,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녀 출산과 양육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포함한 가족 생활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가족 정책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천명하

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가족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가족 정책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직면한 

상황과 가족 정책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서

는 가족 정책의 범주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유럽 국가의 가족 정책을 체계적인 틀 안에서 살펴보고자, 

MISSOC에 포함되어 있는 “모성 휴가/부성 휴가” 그리고 “가족 급여”를 

중심으로 최근의 정책 내용을 살펴보았다.8)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8) EU는 회원국들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기 위하여 1990년도부터 

MISSOC(Mutual Information System on Social Protection)을 구축하여 각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MISSOC에는 다음과 같은 12가지 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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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C 내용을 작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보고서인 국가별 “Your Social 

Security Rights”9)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는 대

표적인 유럽 국가인 프랑스, 독일, 스웨덴, 출산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이탈리아, 그리고 최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헝가리이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에서 저출산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일본과 싱가포르가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과 유사하게 일본은 「저출산 사회대책 백서」 그리고 싱가포르는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를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

에는 각 국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방향과 최근

의 정책 동향이 소개되어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저출산 대응 정책 현

황은 이러한 두 자료의 내용을 기초로 정리하였다.

공식적인 자료 이외에 최근 각 국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이니셔티브

와 최근 정책 동향에 대한 내용은 각 국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취합한 

국가별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Financing, Health care, Sickness-cash benefits, Maternity/ 
Paternity, Invalidity, Old-age, Survivors, Accidents at work and occupational 
disease, Family benefits, Unemployment, Guaranteed minimum resources, 

Long-term care.
   (https://www.missoc.org/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 2023. 7. 1 인출)

9) “Your Social Security Rights”의 2022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본 장에서 
제시한 정책 내용과 급여액은 2022년도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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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럽 국가의 가족 정책 

  1. 프랑스10)

EU의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France」는 프랑스 가족 수당

을 일반적인 수당, 영아 수당, 특별한 수당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인 수당에는 가족 수당(Allocation familiales), 임시 일시불 보조

금(Allocation forfaitaire provisoire), 가족 보조금(Complément 

familial), 한부모 수당 (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e)이 있다. 영

아 수당(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에는 출산입양

보너스(Prime à la naissance/ à l'adoption), 기초 수당(Allocation 

de base), 자녀 교육 분담 수당(Prestation partagée d'education de 

l’enfant: PreParE),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이 있다. 특별한 수

당에는 장애 아동 교육 수당(Allocation d'e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 개학 수당(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자녀 간호 

수당(Allocation journalière de présence parentalle), 주거 수당

(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이사 수당(Prime de démé-

nagement)이 있다.11) 

10) 본 절의 주요 내용은 European Union. (2022).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France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1) 프랑스 행정부 사이트는 프랑스의 가족 수당을 첫째아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당, 둘째아
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당,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수당, 부모
가 직접 자녀를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수당, 그리고 취약한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으

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각 분류 체계에 포함된 정책들의 내용은 본 고가 정리한 
내용과 동일하다.

    (프랑스 행정부, 2023a.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N156 에서 2023년 7월 1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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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및 부성 휴가에는 출산 전후 휴가(Le congé de maternité), 육

아 휴직(Le congé parental d’éducation), 가족 관련 휴가(Les con-

gés pour événements familiaux et le congé de deuil), 자녀 입양 

휴가(Le congé d’adoption), 아버지 돌봄 휴가(Le congé de patern-

ité et d’accueil de l’enfant), 자녀 돌봄 휴가(Les congés et absen-

ces pour enfant malade)가 있다. 

본 절에서는 EU의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France」에서 구

분한 분류 체계에 따라 프랑스 가족 수당 제도와 모성 및 부성 휴가 제도

의 최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가족 수당

프랑스의 가족 수당은 프랑스에 안정적이고 정규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

을 때 지급된다. 몇몇 수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되며, 가족 수당은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 지급된다.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적·

생물학적·입양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양육에 대해 재정적으로 책

임이 있는 사람에게 있다. 

1) 일반적인 수당

가족 수당은 둘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되는 수당으로 급여 액수는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된다. 가족 수당은 매년 4월 1일에 

책정되는 기준 급여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책정된다. 2021~2022년도 

기준으로 두 자녀 가족의 최대 급여액은 132.74유로, 세 자녀 가족의 최

대 급여액은 302.81유로, 네 자녀 가족의 최대 급여액은 472.88유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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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녀 연령 14세부터 66.37유로가 추가된다. 이러한 가족 수당은 소

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시 2~4의 숫자로 나누어서 지급된다. 

임시 일시불 보조금은 적어도 세 명 이상 자녀가 있고 한 명 이상의 자

녀가 20세가 넘어서 가족 수당의 액수가 감소된 가족에게 지급된다. 최대 

월 급여액은 83.93유로이다. 

가족 보조금은 3세부터 21세까지 세 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지

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급여가 지급된다. 월 급여액은 

172.77유로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서 259.17유로까지 받을 수 있다. 

한부모 수당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편모나 편부 혹은 고아에게 지급

되는 수당으로 편부 혹은 편모는 월 116.69유로, 고아는 월 155.55유로

가 지급된다. 

2) 영아 수당

출산·입양 보너스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사람들에게 자녀 출생 시 혹

은 20세 미만 자녀 입양 시 지불하는 수당이다. 일시불로 자녀 출산 시 

953.03유로, 자녀 입양 시 1,906.05유로가 지급된다. 

기초 수당은 출산·입양 보너스가 지급된 이후에 지원되는 수당으로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족에게 지급되며 자녀가 출생한 달부터 3세가 

되기 전 마지막 달까지 지급된다. 자녀를 입양한 경우 입양한 날부터 3년 

동안 자녀 연령 20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72.77~86.38유로를 지급한다. 

자녀 교육 분담 수당은 부모 중 한 명 혹은 두 명 모두가 3세 미만 자녀

를 돌보기 위해서 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경

우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를 입양한 경우 자녀 연령이 20세 미만일 때 까

지 지원된다. 급여액은 월 400.79유로이며, 근로 시간의 50% 미만을 근



제5장 주요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 현황과 최근 동향 155

로할 경우 259.09유로, 근로 시간의 50~80% 미만 근로 시 149.46유로

를 지원한다.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은 6세 미만 자녀를 돌

보기 위해 보육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소규모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급여액은 자녀 연령, 이용하는 보육 서비스 

유형,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이하다. 

3) 특별한 수당

장애아동교육수당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20세 미만의 장애가 있는 

아동으로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특별한 재가 서비스를 받는 아동

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월 132.74유로를 지급하며 한부모, 도움 필요

도, 장애 정도에 따라서 상향되어 지급될 수 있다. 

개학 수당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족을 대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6~18세 아동에게 지급된다. 자녀 연령에 따라서 372.17~406.31유로를 

지급한다. 

자녀 간호 수당은 20세 미만 자녀가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지속적인 지지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부

부는 일당 44.09유로, 한부모는 일당 52.39유로가 지급되며,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자녀의 건강 상태가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 

112.79유로가 지원될 수 있다. 

주거 수당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이 부담하는 주

거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기 위한 수당이다. 급여액은 소득 수준, 가족 구

성, 주거지 위치, 월세 비용에 근거하여 가족수당금고가 책정한 계산 방

식에 따라서 산정된다. 

이사 수당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족을 대상으로 3명 이상 자녀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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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거지에 대하여 주거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

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3자녀 가족을 기준으로 최대 995.54유로의 

한도 내에서 실제로 이사에 따라 발생한 비용만큼 지원한다. 자녀 1명 추

가 당 82.96유로가 추가된다. 

나. 모성 휴가 및 부성 휴가

프랑스에서 가족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는 출산 전후 휴가

(Le congé de maternité), 육아 휴직(Le congé parental d'éduca-

tion), 가족 관련 휴가(Les congés pour événements familiaux et le 

congé de deuil), 자녀 입양 휴가(Le congé d'adoption), 아버지 돌봄 

휴가(Le congé de paternité et d'accueil de l'enfant), 자녀 돌봄 휴

가(Les congés et absences pour enfant malade)가 있다. 

1) 출산 전후 휴가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출산 전후 휴

가 기간은 자녀 수와 출산 예정 자녀 수에 따라서 다르다. 자녀 수가 많을

수록 그리고 다태아 출산일 경우 휴가 일수가 증가한다. 첫째아 혹은 둘

째아를 출산할 때 총 16주, 셋째아 출산 시 총 26주 휴가를 사용할 수 있

다. 두 쌍둥이 출산 시 34주, 두 쌍둥이 이상 출산 시 46주의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출산 전후 총 8주 동안은 고용될 수 없으며, 출산 후에 반드시 

6주의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출산 휴가 기간에 여성 근로자는 사회보장

법에 따라 사회보장 체계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휴가 및 

그 후 10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통지를 할 수 없다. 출산 휴가

가 끝나면 근로자는 이전 직장 또는 최소한 동등한 급여를 받는 유사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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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프랑스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임신 전 임신 후 계

일반적인 경우

첫째아 혹은 둘째아 6주 10주 16주

셋째아 8주 18주 26주

두 쌍둥이 출산 12주 22주 34주

두 쌍둥이 이상 출산 24주 22주 46주

자료: 프랑스 고용·노동·사회통합부. (2023). 
https://travail-emploi.gouv.fr/droit-du-travail/les-absences-pour-maladie-et-cong
es-pour-evenements-familiaux/article/le-conge-de-maternite 에서 2023. 7. 1. 인출.

2) 육아 휴직

자녀를 출산하거나 만 16세 미만의 자녀를 입양한 사람은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은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전체 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주당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로 일할 수도 있다.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시간제 근무

로 전환할 수 있으며, 시간제 근무 기간도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직업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육아 휴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육아 휴직은 처음에는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두 번 연장할 수 있

지만 자녀의 세 번째 생일 이후에는 연장할 수 없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

우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학할 때까지 육아 휴직이 연장될 수 있다.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다태아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늦

어도 자녀의 만 6세 생일 이전까지 종료된다. 휴가 기간에 자녀가 사망하

거나 가계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원래의 직업으로 복귀할 수 있다.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급여로서 자녀 교육 분담 수당(PreParE)의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부모 육아 휴직 제도와 PreParE는 독립적인 제도이다. 

PreParE는 가족 수당 기금 혹은 농업 사회보장 기금에서 지급되는 혜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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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전에 최소 1

년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하는 근로 조건이 있다. PreParE을 받기 위해

서도 사전 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 가족 관련 휴가

가족 관련 휴가는 가족의 출산, 결혼, 사망 시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

가이다. 아버지 및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본인의 파트너 출산 시 3일, 25

세 미만 가족의 사망 시 최소 8일, 자녀 입양 시 3일, 자녀의 장애 진단 시 

2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4) 자녀 입양 휴가

자녀 입양 휴가는 자녀를 입양한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위해 부여되는 

휴가이다. 자녀 입양 휴가 일수는 양육하는 자녀 수와 입양하는 자녀 수

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통상적으로 자녀 입양 휴가 일수는 16주이며, 입

양 자녀와 합하여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8주, 두 명 이상의 자녀

를 입양하는 경우 22주의 입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녀 입양 휴가는 

근로자 부부 각각에게 부여된다. 부모가 모두 입양 휴가를 사용할 때 한 

명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25일(부모당 최대 16주), 두 자녀 이상을 입

양하는 경우 32일(부모당 최대 22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입양 휴

가 동안 근로자는 사회보장법에 따라 사회보장 체계가 지급하는 휴직 수

당을 받을 수 있다. 

5) 아버지 돌봄 휴가

자녀 출산 후 아버지 근로자 혹은 모의 파트너 근로자는 25일의 아버

지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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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돌봄 휴가는 32일이다. 모의 출산 후 3일의 출산 휴가 직후에 4일의 

아버지 휴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나머지 

21일(다태아의 경우 28일)을 최소 5일씩 두 번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입원한 경우 출산 휴가 직후에 휴가를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조건

에 부합되는 경우 아버지 돌봄 휴가 기간 동안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6) 자녀 돌봄 휴가

16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녀가 

어리거나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 돌봄 휴가 일수는 증가한다. 자녀

가 1세보다 어리거나 3명 이상의 1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 5일

의 휴가가 부여된다. 

다. 2008년 이후 프랑스 가족 정책의 동향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1차 시기와 2차 시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 다른 성격을 보여준다(Masson, 2015). 1차 시기

에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적인 지출을 늘려서 경제 위기의 영향력을 상쇄하려 하였다. 대표적으로 

감세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에 저소득층 가족을 대상으로 일회

성의 150유로의 보너스를 지급하였다. 2차 시기인 2012년부터는 고소득

층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 이용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주된 정책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 정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

는 한편 가족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2년에 가족 수

당 인상률을 동결하였으며, 소득세 감면 상한액을 하향 조정하였고,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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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PAJE)에 포함된 수당들의 급여액을 삭감하였고, 2015년부터 

가족 수당을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저

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어 가족 보조금을 2018년도에 50% 인상하

였으며 2018년까지 275,000명의 보육 서비스 정원을 확충하려는 계획

을 제시하고 정원의 10%를 빈곤선 이하 거주 아동들에게 할당하였다. 

가족 수당은 전통적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

에게 동일한 액수로 지급되었으나, 2015년 7월 1일부터 세 가지 소득 구

간을 기준으로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액수로 지급하게 되었

다. 중간 소득 구간에 해당되는 가족들의 수당 금액은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었고, 3분위 구간에 해당하는 가족은 수당 금액이 4배로 인상되었다. 

이러한 가족 수당의 조정은 가족 수당의 전통적인 특성인 보편성의 원칙

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2022년 1월 26일 프랑스 상원 사회문제위원회는 가족 수당의 보편적

인 특성을 회복하는 수정 법안을 채택하였다. 본 절에서는 프랑스 상원 

사회문제위원회의 문건을 중심으로 가족 수당의 보편적인 특성을 유지하

는 것이 특히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프랑스 사회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해 본다(Commission des 

affaires sociales, 2022).

프랑스에서 가족 수당의 보편적인 원칙은 1946년 8월 22일 수당 지급 

대상자를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과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

에게 확대하면서 이루어졌다. 가족 수당의 보편적인 원칙은 프랑스 사회

에서 수평적 재분배를 구현하고 출산율 증가를 위한 가족 정책의 지향성

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가족 수당의 보편성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

행된 1975년 7월 4일 법에 의해 확립되어 가족 수당의 권리를 얻기 위해

서 직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모든 조건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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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족 수당의 보편성은 2015년 가족 수당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

적으로 지급하면서부터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적인 급여를 받기는 하지만,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족들은 여전히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된 가족 수당 정책은 보편적인 특

성을 완전하게 버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2015년도에 개정된 법안의 제목을 “가족 수당의 보편성을 강화하는 측면

이 있는 법안”이라고 붙였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수당 급여액이 

다르게 지급되는 체계하에서 가족 수당의 보편적인 특성은 외관에 지나

지 않는다는 것으로 비판받았다. 가족 수당 급여가 조정됨에 따라서 감소

된 액수의 수당을 받게 된 가족들은 그들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정책에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감정을 갖게 되어 가족 정책에 대

한 국민적인 수용성을 약화시켰다. 또한 소득 수준별로 급여액을 조정하

는 원칙이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다른 수당(예를 들면 질병 보험 수당)에 

까지 확대된다면 프랑스 사회보장 모델이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가 제기되었다. 

2015년의 가족 수당 개혁은 보편성을 훼손하였다는 것 이외에도 가족 

수당 정책에 부여된 목표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았

다. 프랑스의 가족 수당은 각 가정의 자녀 양육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정책의 수평적인 재분배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급여 수준을 달리 지급하는 

것은 가족 수당에 수직적 재분배 논리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수평적인 연

대 원칙 구현하는 것을 저해하게 된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 정책

들은 많은 부분이 소득 조건이 부여되거나 특정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가족 보조금, 개학 수당, 출산·입양 보조금, 기초 수당 등) 취

약한 가족들을 지원한다는 가족 정책의 중요한 목적을 이미 구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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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가족 수당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

하는 것은 취약한 가족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 

수당의 핵심인 수평적 연대 논리를 포기함으로써 가족 정책을 저소득 가

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탈바꿈시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2015년 가족 수당의 개혁으로 수급자의 10% 이상이 되는 사람들(약 

50만 가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을 삭감하여, 가족 수

당의 개혁은 예산 절감이라는 명시적인 목적은 달성하였다. 개혁의 첫해

인 2016년까지 7억 6천만 유로가 절약되었다. 여기에 추가로 2014년 개

정법에 따라 소득세 부과를 위한 가족 계수의 상한액이 2,000유로에서 

1,500유로로 인하되어 재정 확보의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가족 수당 정책은 2015년도 개혁을 통하여 수직적 형평성의 추구라는 

새로운 목표는 강화했지만, 프랑스의 출산율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 

인구 구조를 지원한다는 목적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5~2015

년 기간 동안 줄곧 2.0명 수준을 유지하였던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이후 

꾸준하게 하락하여 2020년에 1.82명을 기록하였다. 2014년도와 비교하

여 2020년에 출생아 수가 80,000명 감소하였다. 2021년에 합계출산율

이 1.83명으로 안정화되었지만, 학계에서는 향후 프랑스의 출산율이 지

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가족 수당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된 것과 출산율 감

소와의 관계를 입증한 연구 결과는 없지만, 가족 수당의 조정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지원 수준이 감소된 다른 정책들과 함께 잘못된 이

미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가족 정책을 추진한다는 인식을 국민들

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2022년 1월 26일에 프랑스 상원 사회문제위원회가 채택한 법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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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가족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폐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위하여 8억 3,000만 유로

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족 부서는 2022년에 17억 유로

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족 수당의 보편성을 회복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더욱이 사회보장모델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족에 대한 지출은 투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 스웨덴12)

EU의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Sweden」은 스웨덴의 가족 

정책을 아동 수당, 부모를 위한 기타 급여, 학생을 위한 급여, 주거 급여, 

부모 급여 및 자녀 출생 관련 급여가 포함된다고 보았다.13) 본고에서는 

EU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스웨덴 가족 정책의 내용을 정리한다. 

가. 아동 수당

스웨덴의 아동 수당에는 아동수당(barnbidrag), 확대된 아동 수당

(förlängt barnbidrag), 다자녀 보조금(flerbarnstillägg)이 있다. 스웨

12) 본 절의 주요 내용은 European Union. (2022).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Sweden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3) 스웨덴 사회보장청(2023)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자녀가 태어나가 전
에 제공하는 혜택, 직장, 구직 또는 학업 대신 자녀와 함께 집에 머무르는 경우 제공하

는 부모 수당, 자녀 출산 후 휴가, 자녀 입양 시 혜택, 아동 수당 및 다자녀에 대한 보
조금,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머무를 때 받는 급여, 장애 자녀 
대상 급여,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주거 혜택, 한부모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EU의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정책들과 스웨덴 사회보장청의 분류 기준에 따른 정책들은 동일한 내용
이다. (https://www.forsakringskassan.se/english/parents 에서 2023. 7.1 인출)



164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정책적 대응 방안

덴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이 있다. 스웨덴 아동 수당은 자녀가 출생한 첫 번째 달부터 자녀가 16세 

될 때까지 모든 부모에게 자동적으로 지급된다. 아동 수당 이후에는 확대

된 아동 수당 혹은 학생 대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아동 수당 이외 다자녀 가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수당, 확대된 아동 수당, 다자녀 가정 보조금은 부부가 함께 아동

을 돌보는 경우 부부간에 공유할 수 있다. 부모 중에서 한 사람만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수당은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된다. 부모는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아동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 16세 미

만 자녀를 위한 아동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웨덴 사회보험에 가

입해 있어야 한다. 스웨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웨덴 사회보험

에 가입되어 있다. 

자녀가 16세가 되면 확대된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고등학

교에 다니는 경우 스웨덴 학생재정위원회가 학생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첫 번째 급여는 자녀가 16세가 되고 난 후 1사분기에 지급되며,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 자녀가 의무교육기관이나 고등학교에 다니

는 경우 스웨덴 사회보험청은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달까지 혹은 

학생 신분을 마칠 때까지 확대된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자녀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자녀가 16세 될 때까지 아동 수당과 함께 다

자녀 가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16세 이상이 되더라도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종일제로 학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교육적인 

지원 혹은 확대된 아동 수당을 받고 있거나, 자녀가 미혼인 경우 다자녀 

가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가 20세 되는 6월까지 받는 것

이 가능하다. 

아동 수당의 급여액은 월 1,250SEK이다. 양육자가 두 명인 경우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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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모에게 625SEK를 지불한다. 부모가 되면 아동 수당은 자동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하며, 자녀 출생 후 첫 달부터 16세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 

아동을 입양한 경우 아동을 보호하기 시작한 첫째 달부터 지급받는다. 아

동 수당은 매달 20일에 지급된다. 

확대 아동 수당과 학생 수당은 매달 1,250SEK를 지급한다. 16세가 되

면 자동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한다. 학생 수당은 스웨덴 학생재정위원회

가 지급한다. 

나. 부모를 위한 기타 급여

부모를 위한 기타 급여에는 양육 지원금(underhållsstőd)과 입양 보조

금(adoptionsbidrag)이 있다. 별거한 상태이고 다른 쪽 부모가 자녀 양

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양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를 입양하

는 경우 일시불의 입양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 자녀를 입양하

는 경우에도 입양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입양하고자 하는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장애아 자녀를 지원하는 다른 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아동이 부모 중에서 일방하고만 사는 경우, 다른 부모 일방은 아동 양

육 지원을 위하여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다른 부모 일방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아동은 양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의 상황에 

따라서 양육 지원금의 종류는 다양하다. 양육 지원금은 자녀 연령에 따라

서 다르다. 자녀 연령이 0~10세인 경우 양육 지원금은 월 최대 자녀당 

1,673SEK이다. 자녀 연령 11~14세는 월 1,823SEK, 자녀 연령 15세 이

상은 월 2,223SEK이다. 

입양 보조금은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으로, 입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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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그리고 가족지원위원회, 스웨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양 

보조금은 입양 자녀 1인당 75,000SEK이며, 조세 부과 대상 소득으로 인

정되지 않는다. 

다. 학생을 위한 급여

스웨덴의 학생들은 수당, 대부금, 할인, 특별 보험의 형태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을 위한 급여에는 학생 수당(studiehjǟlp), 학생을 위

한 재정 지원(studiemedel), 장애 학생 수당(Rg-bidrag), 교육 시작 보

조금(studiestartsstṏd)이 있다. 

학생 수당은 나이가 16~20세이며, 중등 교육 이상의 교육 기관, 성인 

2차 교육 프로그램, 국립 고등학교에 종일제로 다니는 경우 받을 수 있다. 

학생 수당은 지원금, 보충적인 수당, 숙박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 

수당의 급여액은 월 1,250SEK이다. 학생 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더라

도 스웨덴 국민이면서 스웨덴에서 공부할 때 보충적인 수당과 숙박 수당

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급여액은 가족의 재정 상태와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서 상이하다. 

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은 20세가 된 가을부터 국립 고등학교, 성인 교

육 기관, 성인 2차 교육 프로그램, 국립 성인 교육 프로그램, 다른 의무교

육기관 혹은 중등 교육 이상의 교육기관을 다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60세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51세

가 될 때 자격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은 

보조금과 대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조금은 종일제 학생의 경우 주당 

840SEK이며 대부금은 1,932SEK이다. 25세 이상이고 모든 조건을 충족

하는 경우 더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11년부터 특정한 조건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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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5세 미만이고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

여, 주당 보조금은 1,859SEK, 대부금은 913SEK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녀가 있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며 공부하기 이전부터 일을 해왔다면 추

가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로 공부하고 있고 혹은 단시간 동

안만 공부하는 경우 지원금이 낮을 수 있다. 학업 중에 일을 한다면 감소

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 대부금

을 신청할 것인지 보조금만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대부금은 25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64세가 될 때까지 완전히 상환해야 한다. 상환 액

수는 대부금 규모, 이자율,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에 달려 있다. 상환 금액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 학업이 끝난 후에 대부금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상

환 액수의 절감을 신청할 수 있다. 

국립 중등 교육기관 이상을 다니면서 청각장애 혹은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 학생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 학생 수당은 음식, 주거, 통

학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한다. 급여액은 

주거 지출 비용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 

교육 시작 보조금은 실업 상태에 있고 짧은 교육 경험만을 가지고 있으

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초등 혹은 중등 이상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게 지원되는 수당이다. 동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이 25~60세, 지

난 12개월 동안 최소 6개월 동안 실업 상태이어야 하며, 짧은 교육 경험

만을 가지고 있으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초등 혹은 중등 교육기관에서 

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 과거 3년 동안 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을 받

지 않았어야 하고, 최소 3주 동안 풀타임의 최소 50%를 공부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 종일제 학생으로 있는 50주 동안 매주 2,294SEK를 

받는다. 지자체가 교육 시작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평가하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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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서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학생으로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생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 ID 카드 혹은 Mecenat 카드를 보여주어야 한다. 스웨덴

에서 대학을 다니는 경우 스웨덴 법·재정·행정 서비스 위원회가 발행하

는 “Kammarkollegiet”를 통해서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 주거 급여

소득이 낮은 경우 주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 급여에는 청

년을 위한 주거 수당(bostadsbidrag till unga),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

한 주거 수당(bostadsbidrag till barnfamiljer), 주거 보조금

(bostadstillägg)이 있다. 주거 수당은 주거 임대료 혹은 월세를 지불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수당이다. 주거 수당은 네 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자녀가 있는 가족 그리고 자녀가 없는 

18~28세 사람들의 주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이다. 두 번째 부분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특별한 수당

이다. 세 번째 부분은 주거가 여러 번 바뀌는 아동이 있는 가정을 위한 수

당이다. 네 번째 부분은 가끔씩만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이 살고 있는 가

구에 대한 수당이다. 

질병 혹은 활동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주거 수당을 받을 수 있

다.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연금위원회가 관리하는 주거 보조금의 형태로 

유사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가 소유 혹은 임대하고 있는 경우 모두 주

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거 수당을 받는 조건은 어떤 주거 형태를 찾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며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야 한다. 

청년을 위한 주거 수당은 나이가 18~28세이며, 주거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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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SEK 이상이고, 최대 60m2의 넓이에서 사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주

거 수당의 최소액은 1,300SEK이다. 주거 수당을 신청하는 주소에 거주

해야만 하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혼자 살고 있는 경우 소득이 연 

86,720SEK 이하이어야 한다. 결혼했거나 동거하는 경우 두 사람의 소득

이 103,720SEK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에는 월급이 포함되며 장학금과 

학생 보조금도 포함된다.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주거 수당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살고 있

는 경우 주거 비용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수당 액수는 주거 비용, 

주거의 크기, 가구 소득, 자녀 수에 따라서 다르다. 18세 이상의 자녀는 

교육 지원을 받고 있거나 확대된 아동 수당을 받는 경우 대상자가 된다. 

연금 생활자는 주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질병 혹은 활동 보조금을 

받고 스웨덴에서 거주하는 경우 주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30세가 되

어서 활동 보조금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경우 스웨덴에서 살고 있다면 

주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질병 지원금, 재활 수당, 근로를 시작하고 

있어 활동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주거 보조금은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주거 수당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는 소득과 자산, 주거 비용, 집의 크기, 

자녀 수에 따라서 다르다. 결혼을 했거나 동거하고 있는 경우 부부의 소

득이 모두 고려된다. 주거 수당은 올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에 기

초하여 지급된다. 예상되는 소득보다 실제로 적게 벌게 되는 경우 차액을 

추후에 돌려 받을 수 있다. 주거 보조금 역시 향후 12개월 동안 받을 것으

로 예상되는 소득에 기초하여 받을 수 있다.

마. 부모 급여 및 자녀 출생 관련 급여

부모가 근로하거나, 일자리를 찾거나, 공부하는 대신에 자녀와 함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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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수당으로 “부모 보험”이라

고 알려진 급여이다. 여기에는 부모 급여(fṏräldrapenning), 임시 부모 

급여(tillfällig fṏräldrapenning), 임신 현금 급여(gravidi), 자녀 출산 

혹은 입양 관련 임시 휴가가 포함된다. 

부모 급여는 부모당 240일 동안 받을 수 있으며, 부부 모두 합하여 총 

48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최소 90일은 부모가 각각 휴가를 사용해야 하

며, 부부 중 한 명에게 150일까지 휴가를 이전할 수 있다. 자녀 출생 1년 

동안 부모 모두가 동시에 30일 동안 같은 기간에 휴가를 가질 수 있다

(“dubbeldagar(더블 데이)”). 더블 데이는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동시에 

휴직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부부의 공동 양육이 강화

되고 육아 휴직 사용 방식이 유연해질 수 있으며, 배우자가 어린 자녀를 

돌보는 동안 산모가 병원 진찰을 받을 수 있고, 산후 우울증 위험이 감소

될 수 있어 모성 건강에 기여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육아 휴직 480일 중에서 384일은 자녀의 네 번째 생일 전까지 사용해

야 하며, 나머지 96일은 자녀가 12살 되기 전까지 혹은 5학년을 마칠 때

까지 남겨두어 사용할 수 있다. 주당 7일을 모두 휴가로 보내거나 서로 다

른 수준으로 시간제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임신한 부부는 출산 예정일 60

일 전부터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출산 시 배우자는 자녀 출산과 

관련한 임시 휴가 10일을 받을 수 있다. 급여 액수는 소득 수준과 휴가를 

어떻게 나누어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부모 급여는 조세 부과 대상 

소득으로 간주된다.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이거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스웨

덴 사회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부모 급여의 급여 수준은 자녀 출산 

전 소득 수준에 부분적으로 달려 있지만, 얼마나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가

에도 달려 있다. 처음 390일 동안 부모 급여는 질병 급여율에 따라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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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는데 하루 250~1,027SEK 수준이다. 이후 90일에 대해서는 일당 

180SEK가 지급된다. 출산 예정일 이전에 최소 연속적인 240일 기간 동

안 일당 180SEK 이상이 되는 질병 급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40일 이하로 근로하였고 연간 117,590SEK 이하로 소득을 벌었거나 소

득이 없었다면 일당 250SEK를 받는데 이것이 기본적인 수준의 부모 급

여이다. 실업자와 학생은 이전에 충분한 소득이 없었거나 다른 조건을 충

족하는 경우 일당 250SEK를 받는다. 나머지 90일은 최소 수준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당 180SEK를 받는다. 

부모 급여는 자녀를 입양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녀를 입양하여 

보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12세 이상

이 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자녀를 입양할 때에도 임시 부모 수당을 받을 

수 있다. 10일 휴가를 부모가 나누어 공유할 수 있으며 다른 쪽 부모에게 

이전할 수 있다. 2명 이상 자녀를 동시에 입양하는 경우 아동당 추가 180

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무를 필요가 있는 경우 임시 부모 급

여를 받을 수 있다. 자녀의 연령은 8개월에서 12세까지이다. 자녀당 1년

에 최대 120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자녀가 심각하게 아픈 경우에는 

제한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임시 부모 급여는 기본 액수의 7.5 가

격 이하의 소득으로 계산되며, 이것은 소득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 임시 부모 급여는 일자리로 복귀한 후에 지급된다. 

임신 중에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임

신 현금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일상적인 근로 시간의 최소 4분의 1은 근

로하지 말아야 한다. 근로주가 더 쉽거나 덜 위험한 작업을 줄 수 없을 경

우에 임신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의 약 80%를 지급받는데, 이것

은 기본 금액의 7.5배에 0.97을 곱한 값이다. 최대 급여 액수는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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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SEK이다. 

자녀 출산 혹은 입양과 관련한 임시 휴가는 자녀가 출생했을 때 배우자

는 10일 동안 집에 머물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제도이다. 자녀 출생 

후 집에 온 날부터 60일이 되는 기간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 시

간의 4분의 1, 반나절, 4분의 3, 8분의 1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종

일 이하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 기간은 늘어난다. 

바. 최근 스웨덴 가족 정책 동향

최근 스웨덴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전기·연료·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

라 어두운 경제 전망을 예상하고 있다. 스웨덴의 복지 제도는 물가 수준

액에 따라 상향 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2023년도에 연금, 학습 보조

금, 질병 및 양육 수당 급여액이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었다. 이러한 어려

운 경제 상황하에서 아동 수당을 상향 조정하기보다 고소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세를 우선시하도록 결정이 이루어졌다(Sveriges Riksdag, 

2023). 이러한 조치는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스웨덴 정부가 아동을 지

원하는 정책보다는 경제 정책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스웨덴의 양성 평등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자녀 출생 1년 동안 부모가 동시에 30일간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더블 데이”를 60일로 연장하자는 내용이 2023년 4월 국회에 제안되

었다. 더블 데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자녀 출생 후 12개월에서 15개

월로 확대하자는 내용도 함께 제안되었다(스웨덴 정부, 2023a). 더블 데

이 정책의 확대는 출산율 제고라기보다는 양성 평등 확대를 위한 목적이 

강하다. 스웨덴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양성 평등 정책이 지속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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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국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자녀

가 유치원에 취원하도록 연락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아동들의 유치원 취

원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아동이 3세부터 6세가 될 때까지 지자체가 유치

원의 목적과 아동이 유치원에 취원할 권리에 대해 알리도록 하였다. 또한 

단기간 동안 스웨덴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지자체는 유치원에 취

원하도록 하였다. 3세가 될 아동은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유치원에 

예약된 장소가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아동들이 스웨덴어를 잘 배

우고 유치원 취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필요한 유치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스웨덴 정부, 2023b).

  3. 독일14)

독일의 가족 급여는 아동 급여와 부모 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 급여

는 아동 수당(Kindergeld)이 기본이 되는 수당이며, 여기에는 저소득층을 지

원하기 위한 아동 보조금(kinderzuschlag)이 있다. 최근에 팬데믹의 영향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 보너스

(kinderbonus)와 즉시 지원금(Sofortzuschlag)이 마련되었다. 부모 수당에

는 기본부모수당(Basiselterngeld), 부모수당플러스(ElterngeldPlus)가 있

다. 이 밖에도 기타 수당으로 한부모 대상 부양 보조금(Unterhaltvorschuss), 

아동의 교육과 참여를 위한 현금 지원이 있다.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휴가

로서 출산 휴가 및 부성 휴가, 육아 휴직 제도가 있다. 자녀가 있는 가족이 받

을 수 있는 연금 혜택도 제공되고 있다. 

14) 본 절의 주요내용은 European Union. (2022).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Germany 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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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 급여

1) 아동 수당

아동 수당은 출산 혹은 입양한 자녀, 배우자 혹은 등록된 파트너의 자

녀에 대해 자녀 연령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되는 급여이다. 2022년 현

재 첫째아와 둘째아에게 월 219유로, 셋째아에게 월 225유로, 넷째아 이

상에게 월 250유로를 지급한다. 자녀가 급여를 받는 고용 상태에 있지 않

거나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21세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 자녀가 

교육 또는 훈련 중이거나(학교 및 대학 포함), 최대 4개월의 교육 기간 과

도기에 있거나, 견습 장소를 찾을 수 없어서 직업 훈련을 시작하거나 계

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인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25세 생일까지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아동 수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아동 1인당 월 250유로로 인

상되었다. 이러한 인상은 1996년 이후 가장 많이 인상된 것이다. 아동 수

당의 인상 배경으로 리사 파우스 연방 가족부 장관은 “최근 식료품, 임대

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부담이 증가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가 없는 가정보다 생활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더 고통을 받는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2) 아동 보조금

아동 보조금은 2005년 하르츠 개혁 이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

업부조급여와 연계된 보조금으로, 아동 수당과는 성격이 다른 급여이다. 

아동 보조금은 소득이 본인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만 가족의 

모든 필요를 충당하기에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지원된다. 

2022년 7월 1일에 아동 1인당 229유로로 인상되었으며, 인플레이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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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가정의 추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월 

250유로로 인상되었다. 여기에는 자녀당 월 20유로의 즉시 지원금이 포

함된다. 즉시 지원금은 자녀에 대해 아동 수당을 받는 경우, 그리고 자녀

가 같은 가구에 거주하며 25세 미만이고 미혼 혹은 파트너가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소득 한도는 부부의 경우 총 900유로, 한부모는 총 600유

로이다. 

3) 아동 보너스

2022년 7월에 1개월 이상 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

동 1인당 100유로를 일회성으로 지급하였다. 이 아동 보너스는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에 가족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급격한 물

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아동 보너스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관할 가족지원사무소에서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들에게 자동으로 지급된다. 

4) 즉시 지원금

2022년 7월부터 소득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은 매월 20유로의 즉시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아동기본보장

의 맥락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실업 부조를 받는 가정의 아동, 청소년, 청

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의 급여 

수급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된다. 약 290만 명의 빈곤 아동과 그 가족이 혜

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3월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

황에서 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추가 지원금과 사회 최저 소득 제도의 성인 

수혜자에 대한 일회성 지급 법안」을 도입하였다. 즉시 지원금은 기본 아

동 수당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이며, 제20대 입법 기간에 연방정부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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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즉시 지원금은 기본 아동 수당이 시행될 때까

지 빈곤한 아동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리사 파

우스 연방 가족부 장관은 “독일의 어린이 다섯 명 중 한 명은 빈곤층으로 

간주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더 많은 사회정의를 단호하게 보장하는 

것이며 아동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 기본 수당이 필

요합니다”라고 밝혔다. 

나. 부모 수당

부모 수당은 자녀를 직접 돌보기 위하여 고용 상태에 있지 않거나 시간

제로 근로하는 경우 지급된다. 부모 수당은 기본 부모 수당과 부모 수당 

플러스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부모 수당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된다. 부모는 원칙적으로 12개월의 기본 부모 수당을 공유할 수 

있다. 한부모는 14개월의 기본 부모 수당을 지원받는다. 자녀를 직접 낳

지 않은 배우자나 파트너도 자녀를 돌보는 경우 부모 수당을 받을 수 있

다. 질병, 장애, 사망 등의 이유로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경

우 친인척이 부모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모 수당은 입양 자녀 혹은 입양

을 목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다. 입양 자녀가 

집에 온 첫날부터 18세 생일에 이를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 부모 수당의 급여액은 순 소득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기본 부

모 수당은 최소 300유로에서 최대 1,800유로까지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층은 최근 순소득의 100%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린 자녀를 양

육하는 부모는 형제자매 수당으로 10%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데, 기본 부모 수당의 경우 월 75유로이다. 다태아의 경우 기본 부모 수당

은 월 300유로로 증가하며 각각의 자녀에 대해 부모 수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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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수당 플러스는 기본 부모 수당과는 별도로 부모 모두 연속적으로 

2~4개월 동안 주당 평균 24~32시간 동안 일하고 있는 경우 지급되는 수

당이다. 부모 수당 플러스는 최대 부모 수당 급여액의 절반까지만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최소 150유로에서 최대 900유로까지 받을 수 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형제자매 수당으로 월 37.50유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 부모 수당 플러스는 150유로 증가한다.

다. 기타 수당

1) 한부모 대상 부양 보조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다른 쪽의 양육자로부터 정기적인 양

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부양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의 소득 제한은 없다. 상대방 부모가 양육비를 전액 또는 부

분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주 정부로부터 선지급 양육비를 받게 

된다. 만 12세까지의 아동에 대해 부양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연령

이 12~18세인 경우 사회법 제2권(SGB Ⅱ)에 따른 급여에 의존하지 않거

나, SGB Ⅱ를 받는 경우 한부모의 총소득이 600유로 이상이 되어야 한

다. 부양 보조금은 자녀 나이에 따라서 다르며, 급여 수준은 최소 생계비

와 아동 수당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0~5세 아동은 최대 월 187유로, 

6~11세 최대 월 252유로, 12~17세 최대 월 338유로를 받을 수 있다. 

2) 아동의 교육과 참여를 위한 현금 지원

교육 패키지라고도 하는 교육 및 참여를 위한 현금 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되는 혜택으

로 유치원 및 학교 여행 비용과 교통비 실비 지급, 학교 준비물 비용(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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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아동 1인당 매년 174유로),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과외 등 학

습 지원, 급식비 보조(점심식사당 1유로 보조), 아동 및 학생 할인 외에도 

아동이 18세 될 때까지 매달 총액 15유로에 상당하는 문화생활 비용을 지

원하여 수영, 마사지, 음악 교육, 체육활동 참가, 박물관 방문을 지원한다. 

 

라.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시간 지원

1) 산전 후 휴가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한 여성은 자녀 출산 전 6주 그리고 자녀 출산 후 

8주의 총 14주 동안 산전후 휴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산, 다태아 출산, 

자녀 출산 후 8주 이내에 의사로부터 출산한 자녀가 장애가 있다고 진단

받은 경우, 여성이 장기간 보호를 신청한 경우 자녀 출산 후 휴가 기간은 

12주로 늘어난다. 

산전 후 휴가 기간 동안 수당이 지급되며 급여액은 휴가가 시작되기 이

전 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최대 급여 액수는 일당 13유로이다. 

여성이 법정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출산 휴가 기간 중에 근로를 중단

하는 경우 의료보험 기금은 병가 급여 금액까지만 지급한다. 고용주가병

가 급여 금액과 급여 간의 차액을 지불한다.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출산 휴가 중에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연방 사회보장국으로부

터 수당을 받는다. 민간 일일 상병수당 보험에 가입한 여성은 모성보호 

기간 동안 약정된 일일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산전 후 수당 외에 여성들은 임신 기간 및 출산 후 의사의 보호와 산파 

지원, 의약품·치료제·장비 지원, 병원 입원 및 출산 비용 지원, 가정 내 돌

봄 및 가사 지원, 성인교육센터 등 기관으로부터의 교육 등 현물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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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휴직

자녀를 직접 돌보고 양육하기 위해 부모는 직장에 육아 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 육아 휴직은 자녀의 만 8세 생일 전날까지 최대 3년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부모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 휴직은 반드시 자녀 출생과 함께 시작하거나 산전후 휴가 

이후에 시작할 필요는 없다. 육아 휴직 기간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

며 3년 전체 또는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 중에는 해고로부터 보호되며, 육아 휴직 후에는 이전 직장으

로 복귀할 수 있다. 육아 휴직 중에는 일을 전혀 하지 않거나 주당 최대 

30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2021년 1월 9일 이후에 자녀가 출생한 부모는 

주당 최대 3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친자녀, 아내 또는 남편의 친자녀 또

는 동거인의 친자녀, 위탁 아동, 입양 자녀에 대해서 육아 휴직 신청이 가

능하다. 손자녀의 경우 자녀의 부모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이거나 18세 생

일 이전에 시작한 교육 또는 훈련 중인 경우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다. 부

모가 심각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자매 또는 형제, 조카, 손자 또

는 증손자가 대신하여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시간제 근무, 기간제 계약, “미니 잡” 또는 재택 근무 등 모든 고용 관계

에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학업과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교육 또는 재교육을 받거나 추가 직업 훈련을 위해 고용된 경우에도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고용 관계에 있지 않은 자영업자, 주

부, 학생, 실업자 및 자원봉사자 등은 육아 휴직을 받을 자격이 없다.

 

마. 자녀가 있는 가족 대상 연금 혜택

모성 연금(Mütterrente)은 2013년 연방의회 선거 캠페인에서 기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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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과 기독사회당이 자녀를 둔 부모를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유

래하였다. 모성 연금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시간

을 보낸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한 번에 부모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어머니에게 지급된다. 1992년 이전에 태어

난 각 자녀에 대해 부모는 최대 2.5년의 육아 기간이 연금 계좌에 적립된

다. 1992년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 최대 3년의 양육 기간과 그에 상응

하는 3점의 적립 포인트를 받는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출생 시점에 관

계없이 자녀 양육 기간이 연장되는데, 1992년 이전에 태어난 쌍둥이를 

키운 경우 최대 5년까지 적립된다. 

한편, 2002년도에 노후자산법에 근거하며 마련된 리스터 연금은 매년 

원하는 금액을 저축하여 국가 보조금을 받는 개인 노령연금 제도이다. 리

스터 보조금은 수당과 세금 혜택으로 이루어지는데, 수당의 경우 기본 수

당과 아동 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한다. 기본 수당으로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주정부로부터 수당을 받으며, 가구에 아동 수당을 받는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경우 2007년 말 이전에 태어난 각 아동에 대해 주 정부는 

185유로의 리스터 수당을 지급하며, 2008년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 

자녀당 연간 300유로를 지급한다. 서로 결혼하고 별거하지 않은 부모 부

부의 경우 아동 수당은 어머니에게 지급된다. 

  4. 이탈리아15)

MISSOC는 이탈리아의 가족 정책을 크게 가족 급여와 산전후 및 부성 

휴가로 구분하였다. 가족 급여에는 단일 보편 수당(Assegno unico e 

15) 본 절의 주요 내용은 European Union. (2022).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Italy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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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e), 유치원 바우처(Bonus asilo nido)가 포함된다. 산전후 및

부성 휴가에는 의무 출산 휴가(Congedo maternità), 대체적 부성휴가

(Congedo di paternita alternativo), 육아 휴직(Congedo parental 

facoltavivo)이 있다. MISSOC 체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마

련된 정책으로 국가 출산 수당(Assegno di maternità dello stato), 가

족 카드(Carta Famiglia), 자영업자를 위한 출산 및 육아 수당도 포함하

여 이탈리아 가족 정책의 내용을 알아본다.

가. 가족 급여

1) 단일 보편 수당

단일 보편 수당은 임신 7개월부터 자녀 연령이 21세가 될 때까지 자녀

가 있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2022년 3월, 단일 보편적 수당이 

발표 되면서 출산 또는 입양 보너스,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 가족에 대한 

수당, 고아가 있는 가족에 관한 수당, 출산 수당(“보너스 베베”), 21세 이

하 자녀에 대한 세금 공제가 단일 보편 수당에 흡수되어 폐지되었다. 단

일 보편 수당은 부양 자녀에 대한 많은 혜택을 간소화하고 기존의 수당 

정책들을 대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용 상태(취업자 및 실업자)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최대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편적

이라고 볼 수 있다.

수당의 급여액은 소득 기준(ISEE)에 따른 가구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

라 다르다. ISEE는 부양 자녀 수와 연령, 장애아 자녀 수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된다. ISEE가 없거나 43,24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양 자녀가 

있는 모든 가족에게 최소한의 범위로 수당은 지급된다. 18세 이상 성인 

자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지급된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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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또는 직업 훈련 과정 또는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견습생 또는 취

업 중이며 연간 총소득이 8,000유로 미만인 경우, 실직자로 등록되어 공

공 고용 서비스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 보편적인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부양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이다. 

급여액은 가구의 경제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소득이 없거나 

ISEE가 43,24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최소 금액이 지급된다. 

다자녀 가구, 만 1세 이하의 자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만 1~3세 자

녀, 21세 미만의 어머니,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 부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급여액이 증가한다. 급여 액수는 최

대 월 175유로에서 최소 월 50유로 사이에서 다양하게 지급된다. 1자녀 

가구의 경우 50유로에서 175유로, 2자녀 가구의 경우 100유로에서 350

유로, 3자녀 가구의 경우 165유로에서 610유로, 4자녀 가구의 경우 430

유로에서 970유로이다. 장애 자녀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서 85유로에

서 105유로까지 다양하다. 18세부터 21세 장애 자녀에 대해서 50유로가 

추가되며, 21세가 넘으면 추가액은 제공되지 않는다. 모의 연령이 21세 

이하의 경우 급여액은 20유로 상승한다. 부모 모두 고용 상태에 있는 경

우, ISEE가 15,000유로 이하인 경우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30유로 

추가 수당이 적용되며, ISEE가 15,000유로에서 40,000유로 사이인 경

우 금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가구당 

월 100유로가 추가 지급된다. ISEE가 2022년부터 2025년 3월 1일까지 

25,000유로 미만 가구의 경우 과도기적으로 월별 인상분이 적용된다. 

2) 유치원 바우처

가구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12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2016

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립 혹은 민간 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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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연간 1,000유로를 지원하

였으나, 최근에 지원 금액이 3,000유로로 확대되었다. ISEE 25,000유로

인 경우 연간 3,000유로, ISEE 25,000~4,000유로인 경우 연간 2,500

유로, ISEE 4,000유로 이상인 경우 연간 1,500유로를 지원한다.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지 못할 때 자녀 연령이 

3세 미만이며 ISEE가 2,500유로인 경우 연간 3,000유로의 가정 양육 지

원금이 대체적인 형태로 지원된다. 

3) 국가 출산 수당(Assegno di maternità dello stato)

국가 출산 수당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비정형 혹은 불연속 근로자일

때 자녀의 출산, 입양, 양육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이다. 

일반 출산 수당을 받기에 충분한 ISEE가 없거나 비정형 혹은 불연속 근로

자를 위해 2001년 3월 26일 마련된 제도이다. 수급자는 특정 고용 및 기

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3년도 급여액은 2,360.66유로이다. 

4) 가족 카드(Carta famiglia)

2020년 3월 18일부터 가족정책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26세 

미만 동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이 가족 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 상점에서 참여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할인 및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가족의 구매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나. 자녀 출산 및 양육 관련 휴가 제도

1) 의무 출산 휴가(Congedo maternità obbligatoria)

취업한 산모가 출산(입양 또는 위탁) 전후 최소 5개월 동안 직장을 쉬

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용되어 일하는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후에 최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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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동안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2022년 6월 20일 법령 개정에 따라 자

영업자들도 의무 출산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농업인, 

가사 노동자, 돌봄 노동자, 재택 근무자, 고용 계약이 중단된 실업자의 경

우 특정한 조건하에서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다.

모성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는 모든 근로 활동을 그만두어야 하고, 그

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받는다. 이러한 근로 금지 의무 사항은 별도의 

사회보험 체계에 가입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간제 고용자인 경우 적용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의무와 급여 간의 연

관성이 없다. 모성 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여금은 요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별도의 사회보험 체계에 가입한 농업인, 가사 노동자, 독

립적인 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예외이다. 

산모는 휴가 시작 전 마지막 급여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의 80%에 해당

하는 수당을 5개월 동안 받게 된다. 2개월 출산 전 기간과 3개월 출산 후 

기간으로 나누어 지급되거나, 자녀 출생 전 1개월과 자녀 출생 후 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모성 휴가 기간은 조산인 경우 늘어날 수 있으며, 신생아가 병원에 있

는 경우 줄어들 수 있다. 임신 3개월 이후 유산인 경우 급여는 30일 동안 

지급된다. 임신 180일 이후 유산은 ‘출산’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대체적 부성 휴가(Congedo di paternita alternatovo)

자녀 출산 5개월 이내 의무적인 출산 휴가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출산 

한 여성의 배우자는 10일간의 의무적인 부성 휴가를 가져야 한다. 어머니

의 사망 또는 심각한 질병, 자녀의 유기 또는 어머니가 신생아를 인정하

지 않는 경우, 자녀의 독립적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부여하는 경우 등 어

머니가 의무 휴가를 가질 수 없는 특정 조건에서는 아버지가 대신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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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성 휴가 기간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부성 휴

가 급여가 10일 동안 급여의 100%로 지급된다. 10일 동안의 부성 휴가

는 연속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부는 모가 모성 휴가 급여를 아버지

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하루 더 부성 휴가를 가질 

수 있다. 

3) 육아 휴직(Congedo parentale facoltativo)

의무적인 출산 휴가가 끝나고 나서 자녀 연령이 3세가 될 때까지 6개

월 동안 육아 휴직을 가질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절감된 급여가 지급된

다. 육아 휴직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게 주어질 수 있다. 자녀 출산 첫 3

년 동안 부모들 사이에서 최대 6개월 동안 급여의 30%가 지급된다. 공무

원인 경우 휴가 처음 30일 동안 급여의 100%가 지급된다. 

6개월 육아 휴직 후에 자녀 연령이 12세가 될 때까지 5개월 동안 추가

적인 육아 휴직을 가질 수 있다. 동 기간 동은 휴직 급여는 법에 의해 정해

진 최소 연금 수준의 2.5배를 넘을 수 없다. 독립적인 근로자의 경우 자녀 

출생 1년 이내 3개월 동안 선택적인 육아 휴직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근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의무적인 출산 휴가 기간이 끝나고 나서 선택적인 육아 휴직을 갖지 않

는 경우 대체로서 최대 6개월 동안 자녀 돌봄 서비스, 인가된 민간 보육 

서비스, 공공 보육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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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헝가리16)

2000년대 초 이래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헝가리는 특히 출생 순

위가 높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

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결과 헝가리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17) 본 절에서는 헝가리

의 대표적인 가족 지원 정책과 최근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 그

리고 이러한 정책이 헝가리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다. 

헝가리의 가족 지원 정책으로 가족 대상 현금 지원 정책인 아동 수당 

(családi pótlék), 자녀 기대 지원금(babaváró hitel), 출산 축하금

(anysági támogatás), 육아 휴직 수당에 해당하는 영아 돌봄 비용

(csecsemőgondozási díj: CSED), 자녀 양육비(gyermekgondozási 

díj: GYED), 다자녀 양육 지원금(gyermeknevelési támogatás), 추가

적인 아동 급여, 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 정책인 가족 주

택 건설 수당에 대해서 알아본다. 

가. 가족 대상 현금 지원

1) 아동 수당

헝가리에서 아동 수당은 자녀를 키우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해 주

기 위하여 1938년에 도입되었고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헝가리의 

16) 본 절의 주요 내용은 European Union. (2022).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Hungary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7) 헝가리의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에 3.09%로 OECD 회원
국 중에서 11번째로 높다(OECD Family Database,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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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 제도는 1999년부터 보편적인 지원이 되었다. 아동 수당은 월 

단위로 아동 1인당 급여로 지급된다. 아동 1인당 평균 급여액은 1960년 

평균 임금의 5.2%였으며, 1975년에 평균 임금의 10.4%로 증가하였고, 

1990년에 평균 임금의 21.2%까지 증가하였으며, 2003년에 평균 임금의 

7.8%로 감소하였다. 19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동 수당은 가족을 대

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990년대에 체제 전환을 

경험하면서 아동 수당은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의 4분의 3을 차지하게 되었

다. 1999년에 가족 대상 조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면서 아동 수당이 전체 

가족 정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게 되었다. 최근 아동 수당이 

전체 가족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9%이다. 

아동 수당은 자녀 출생부터 의무교육기관을 다닐 때까지(0~16세) 지

원되며, 자녀가 고등학교 혹은 직업학교에 다니는 경우 20세까지 지원된

다. 자녀가 특별한 교육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23세까지, 정기적인 수

입이 없고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지원된다. 학

업을 위하여 집을 떠나 국내 혹은 국외에 사는 경우, 의료적인 치료를 위

하여 집을 떠나 있는 경우에도 집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나 유치원에 나오지 않으면 급여 지급은 정지된다. 

아동 수당의 급여 액수는 가족 유형(부부 혹은 한부모) 및 자녀 수, 만

성질환 및 장애 유무 등 아동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2022년

도 아동 1인당 월 아동 수당 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1자녀 가족 

12,200HUF, 1자녀 한부모 13,700HUF, 2자녀 가족 13,300HUF, 2자

녀 한부모 14,800HUF, 3자녀 이상 가족 16,000HUF, 3자녀 이상 한부

모 17,000HUF, 만성질환 혹은 심각한 장애가 있는 가족 23,300HUF, 

만성 질환 혹은 심각한 장애가 있는 한부모 25,900H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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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 기대 지원금

자녀 기대 지원금은 2019년에 출산율 증가의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

다. 2019년 7월 1일부터 부인 연령이 가임기인 18세부터 40세에 해당되

는 혼인한 부부는 부부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지속적으로 3년 동안 사회

보험에 가입해 온 경우 10백만HUF를 이자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

도록 대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대부금은 가족생활뿐만 아니라 어떠

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민간 은행을 통해서 대

출 업무가 이루어진다.

자녀 출산 5년 이내에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년 동안 상환할 필

요가 없고, 총대부기간 동안 이자 없이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자

녀를 낳는 경우 원금의 30%를 감면받으며, 셋째아 출산 시 전체 원금 상

환을 면제받는다. 

나. 육아 휴직 수당

1) 영아 돌봄 비용

자녀 출산 후에 최대 168일(24주)의 산전후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4

주의 휴가는 출산 전에 사용해야 한다. 출산 전 2년 동안 최소 365일 동

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영아 돌봄 비용이 지원된다. 오랜 기

간 동안 영아 돌봄 비용은 소득의 70%를 지원했으나, 2021년 7월부터 

소득의 100%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출산 전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

우 정액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여성의 평균 소득보다 훨씬 낮은 

액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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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 양육비

근로 여성들이 자녀 연령 7~24개월 동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남

아 있는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자녀 양육비를 지원한다. 자

녀 양육비 제도는 1985년도에 도입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상한다. 급여액은 소득의 7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최저 소득의 2배 수준이다. 2022년 현재 최대 급여

액은 234,360HUF이다. 자녀 연령 1세 이후에 모 대신에 부가 집에 남아

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월령 25~36개

월 동안 모 혹은 부가 집에 남아서 자녀를 돌볼 수 있으며, 이 시기 동안에

는 정액의 급여가 지급된다. 과거에 고용되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들도 자

녀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정액의 자녀 양육비가 자녀 출생부

터 자녀 연령 3세까지 지급된다. 정액의 자녀 양육비 급여액은 월 

28,500HUF이다. 

3) 다자녀 양육 지원금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막내 자녀 연령이 3세가 되

는 날부터 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다자녀 양육 지원금을 받는 부모는 

주당 30시간까지 유급 노동을 할 수 있으며, 집에서 일하는 경우 더 긴 시

간 동안 일할 수 있다. 다자녀 양육 지원금의 급여액은 최소 고령연금 급

여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2022년 현재 월 28,500HUF이다. 

4) 추가적인 양육 급여

2014년까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 활동을 멈추고 집에 있는 경우 자

녀 양육비를 지원했으며, 자녀 양육비를 받는 동안에는 근로 활동을 해서

는 안 되었다. 즉, 자녀 양육비 제도는 근로하는 대신에 집에서 자녀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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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상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근로 활동

을 하게 되면 자녀 양육비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다. 

2014년부터 여성과 남성은 자녀 출산 이전부터 고용되어 있다면 아동 

연령 7~24개월 동안 동시에 부모가 종일제로 근로하더라도 ‘추가적인’ 

양육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모가 시간제 혹은 종일제로 일하는 

경우 모두 추가적인 양육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의 도입은 일과 가

정 생활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지, 혹은 자녀 양육을 부모가 할 것인

지 혹은 친인척이나 보육시설에 맡길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부모가 하는 

것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가족에 대한 기타 지원

가족 주택 건설 수당은 2015년 7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동 정책은 과

거의 주거 보조금 제도를 상당 수준 확대한 정책이다. 가족 주택 건설 수

당은 다음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함께 지원받을 수도 있

고 각각 따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주택 구매를 위한 국가 지원, 주택 구

매를 위한 대부금 지원, 새로운 주택 건설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 자산 

구매에 대한 4% 재산세 감면. 

가족 주택 건설 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기여금을 지불해

야 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재산의 유형과 자녀 수에 따라서 다르

며, 새롭게 짓는 주택 그리고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지원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지원 금액은 600,000HUF

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0백만 HUF에 이른다. 자녀가 두 명 이상

인 가족은 절감된 이자율로 추가적인 대부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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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헝가리 가족 정책의 최근 동향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헝가리가 가족 정책을 현격하게 확대한 이후 

헝가리의 출산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확대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 지출을 초래하였고, 헝가리의 출산율이 

더 이상 감소하는 것을 막는 데는 기여했으나, 인구 감소 자체를 막는 데

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OECD, 2023).

1990년대 초반 동유럽 국가의 체제 변환에 따라 출산율이 크게 하락하

자 많은 국가들이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헝가리는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 지원금

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가족 대상 조세 체계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하지

만 동 정책의 변화에 따라 출산율 제고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양육 지원금은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에게만 세 자녀 

이상 출산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감면 정책은 대학 교

육 이상을 받은 부모에게서만 매우 작은 효과가 나타났을 뿐이었다 

(Spéder, Murinkó & Olàh, 2020).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은 1985~1996년 기간 동안 헝가리의 주된 가

족 정책이었다. 동 시기에 자녀 출산 후 24개월 동안 과거 소득의 약 70%

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은 명백히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국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이었

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이 도입되기 전

과 도입되고 난 후 출산율의 변화를 계량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은 자녀 출산 시기뿐만 아니라, 완결출산율 수준 자체에

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출산 시기는 약 8~10% 증가하였으

며, 완결출산율 수준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Kapitàn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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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에 도입된 자녀 기대 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미친 효과는 

2020년 3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어려

운 상황이다. 제도 도입 이후 출생아 수는 8~10% 정도 증가하였고, 

2020년 11월까지 출생아 수는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9개월 이후

부터 헝가리의 출생아 수는 다시 감소 추세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제3절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

1. 일본18)

본 절에서는 2021년도 일본의 저출산 사회대책 백서의 내용을 중심으

로 일본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살펴본다. 일본은 2021

년도 저출산 사회대책의 중점 과제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표 5-2>). 

이러한 다섯 가지 주제는 출산율 저하를 둘러싼 최근의 쟁점 이슈들을 적

절하게 포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대두된 출산력 결정 요인인 미래에 대

한 불안감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정책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중점 과제를 “육아 세대가 장래 전망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낮은 기

대감에 대응하여 희망적인 장래의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제

시하였다. 신세대 부모들의 자녀 양육을 위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

황에 대응하여 “육아 가정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것을 두 번째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일본에서도 지역에서의 육아 지원이 급격하게 열악

18) 본 절의 주요 내용은 일본 내각부. (2023). 소자화사회대책백서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https://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index.html 
에서 2023.7.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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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 있고 지방 소멸 문제도 심화되고 있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

하여 “지역 실정에 대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세 번째 중점 과제로 제

시하였다. 네 번째 중점 과제로 임신, 출산 및 육아를 지지하는 환경 조성

을 위하여 “임신·출산·육아에 따뜻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

다. 최근 혼인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고연령 출산이 증가하고 있

어 이러한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 및 난임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 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 지능을 포함하는 새로운 과학 기술을 결혼 및 육아 지원에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과학기술 성과 등 새로운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중점 과제에 대한 세부 과제는 전통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

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육아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일가

정 양립, 남성의 육아 참여, 임신부터 육아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지원)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출산력 결정 요인(청년들의 미래 전망, 근로 유

형의 다양화,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 전, 임신 및 출산, 육아의 생애 주기별 단계에 따라 정책을 제

시하여 결혼 전부터 육아 단계까지 정부가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지원을 하

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표 5-3>). 앞의 다섯 가지 중점 과제가 특히 

육아 단계에 집중되어 각 해당되는 생애 주기 단계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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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2021년 판 저출산 사회대책 백서의 중점 과제

중점 과제 세부 과제 주요 사업

Ⅰ. 육아 세대

가 장래 전
망을 그릴 
수 있는 환

경을 만든
다

1. 젊은 세대가 장래

에 전망을 가질 
고용 환경 등의 
정비

- 신졸자·기졸자 취업 지원
- 취업 경로의 복선화에 대응한 다양한 취직 시스

템 정비
- 청년들의 기술 계발 지원
- 비정규 고용 대책 추진

- 결혼·육아·교육 자금의 증여에 대한 비과세

2.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 지방 공공 단체가 실시하는 종합적인 결혼 지원 

대책 지원
- AI를 비롯한 매칭 시스템 고도화
- 결혼에 따른 새로운 생활 비용(집세, 이사 비용 

등) 지원(“결혼 신생활지원사업”)
- 결혼 지원 담당자 전국 연계 회의 개최
- 결혼 지원 자원봉사 등 육성 프로그램

3. 남녀 모두 일과 육

아가 가능하도록 환
경 정비

- 2021년부터 “신육아 안심플랜”에 따른 보육 정
원 확대 및 대기 아동 해소

- 보육 교사 확보 대책

- “신방과후 아이종합플랜” 실시
- 기업 내 보육시설 설치 촉진
- 고등학교 등에서 임신한 학생에 대한 배려

- 육아 휴직 및 육아 단시간 근무 제도 정착

4. 육아 등에 의해 이
직한 여성의 재취

업 및 지역 활동 
참가 지원

- “마더스 헬로워크 사업”을 통한 재취업 종합 지원

- e러닝 코스 혹은 탁아 서비스를 포함한 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여성의 다양한 챌린지를 위한 배움과 사회 참여 

지원” 사업

5. 남성의 가사·육아 
참가의 촉진

- 육아 휴업 등 남성의 육아 참여 촉진
- 남성의 가사 육아에 관한 의식 개혁을 위한 학교 

교육

6. 일하는 방법과 생
활 방식 개혁

- 장시간 노동의 시정과 연차 유급 휴가 취득 촉진

- 다양한 정규직 제도 도입 및 보급 (“다양한 정사
원 제도”, “단시간 정사원 제도” 등)

- 텔레워크 추진

- 비정규 고용 대책 추진
- 고용에 근거하지 않는 일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Ⅱ. 육아 가정
의 다양한 

요구에 응
한다

1. 육아에 관한 지
원(경제적 지원, 

심리적·육체적 
부담의 경감 등)

- 고소득자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유아 보육교육의 무상화

- 고등학교 학비 지원
- 미취학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2022년 4월)
- “어린이 육아 지원 신제도” 실시

- “이용자 지원 사업,” “일시 보육 사업”, “지역형 
보육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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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내각부. (2023). 소자화사회대책백서. 

https://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index.html 에서 2023. 7.1에서 인출.

중점 과제 세부 과제 주요 사업

2. 다자녀 가정 지원

- 유치원 등의 식재료비 및 부식비 면제

- 세 자녀 이상에게 월 최대 6천 엔 추가 지급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선 입주 지원
- 다태아 산모에 대한 지원

3. 임신기부터 육아
기에 이르는 끊

김 없는 지원

- “육아세대 포괄지원센터” 운영
- “산후 케어” 사업

- “양육 지원 방문 사업”

4. 양육자의 다양화와 
세대 간 양육 지원

- 지역 주민 참여 촉진에 의한 양육자의 다양화
- 지역의 퇴직자 혹은 고령자 등 인력 활용

- 3세대 동거 및 근거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
- 육아를 지원하는 친족이 근거지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권 우선 부여 혹은 집세 할인

Ⅲ. 지역의 실

정에 대응
한 세심한 
정책을 추

진한다

1. 결혼·육아에 대한 
지방공공단체의 

정책에 대한 지원

- 지역의 실정에 대응한 육아 지원 

2. 지역 창생과 연계

한 정책 추진

- 지역 창생과 연계한 저출산 정책 추진
- “지역 접근법”에 의한 저출산 대책 추진

- 육아 세대에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 여성·젊은이 등의 이주 정착 추진

Ⅳ. 임신 출산 

육아에 따
뜻한 사회
를 만든다

1.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을 응원해 육
아 가구를 부드럽
게 감싸는 사회적 

기운 양성

- 다양한 주체의 제휴에 의한 육아 친화적인 사회
적 기운 양성

- “육아지원여권” 사업을 통한 육아 가정에 대한 

할인 서비스 지원 
- “가족의 날”, “가족의 주간” 등을 통한 이해 촉진
- 출산 마크, 유모차 마크의 보급 개발

2. 임신 중이거나 어

린이 동반 친화적
인 시설과 외출하
기 쉬운 환경 정비

- 대중 교통 기관에서의 어린이 동반 가족에 대한 
배려

- 육아 배리어 프리의 추진(건축물, 대중교통기관, 

도시 공원 및 하천 공간 등)
- 도로 교통 환경의 정비

3.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효과
적인 정보 발신

- “어린이와 가족, 젊은이 응원단 활동 소개 시업”

- “아이 시선 만들기(키즈 디자인)” 추진

Ⅴ. 과학기술 
성과 등 
새 로 운 
자 원 을 
적극 활
용한다

1. 결혼 지원·육아 
분야의 ICT, AI 
등의 과학기술의 

성과 활용 촉진

- 결혼 지원에서 AI 등의 적절한 활용
- 보육 행정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AI 시스템 활용

(AI에 의한 보육시설 입소 전형 매칭 등)
- 육아 원스톱 서비스 추진
- ICT를 활용한 육아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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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2021년 판 저출산 사회대책 백서의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

중점 
과제

세부 과제 주요 사업

Ⅰ. 결혼

 전

1. 라이프 플래닝 지원

- 라이프 플래닝을 위한 지식 정보 제공
- 성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 보급

- 임신 및 가정·가족의 역할에 관한 교육 및 계발 
- 유아와 접촉할 기회 제공
- 라이프 이벤트를 근거로 한 커리어 교육 추진

2. 젊은 세대의 라이
프 이벤트를 응원

하는 환경의 정비 

- 젊은 세대의 라이프 이벤트를 응원하는 환경의 정비
- 다양한 롤모델 제시

- 경영자·관리직의 의식 행동 개혁
- “쿠루민 인정 마크”의 다양화
- 기업 등에 의한 사업소 내 보육시설 설치 촉진

- 기업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Ⅱ. 임신 

출산

1. 임신 전부터의 지원

- 임신·출산·인공 임신·낙태 등의 상담 지도(여성 건강 
지원센터)

- 불임 전문 상담 센터의 정비
- 불임 치료에 관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
- 불임 치료와 일과의 양립을 위한 직장 환경 정비

2. 임신기부터 육아기
에 이르는 끊김 없

는 지원

※ 중점 세부 과제 “Ⅱ-3. 임신기부터 육아기에 이르
는 끊김 없는 지원”과 동일한 내용

3. 안전하고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

는 환경의 정비

- 임산부 건강 진단이나 출산·산전산후 휴업 기간 중
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과의료보상제도의 정비
- 재정지원을 통한 산과의 확보 도모
- 조산사의 활용(「조산사 활용추진사업」)

- 주산기 의료 체제의 정비, 구급 반송 수령 체제의 확보

- 모자보건, 모자감염예방 대책 추진
- 출산 괴롭힘 등의 방지를 위한 사업주 대상 지침

- 여성 노동자의 임신 중 및 출산 후 모성건강관리 추진

Ⅲ. 육아

1. 아이 육아 지원

- 어린이 육아 지원 신제도의 착실한 실시

- 보호자의 취업 형태나 취업의 유무 등에 관계되지 
않는 다양한 보육·육아 지원의 확충

※ 중점 세부 과제 「Ⅱ-1. 육아에 관한 지원(경제적 지

원, 심리적·육체적 부담의 경감 등」과 동일한 내용

2. 육아에 관한 경제적 
지원·교육비 부담의 

경감

- 고소득자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고등학생 등에의 수학 지원
- 고등교육 수학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의 부담 경감을 실시하는 지방 공공 

단체에 대한 지원
※ 중점 세부 과제 「Ⅱ-1. 육아에 관한 지원(경제적 지

원, 심리적·육체적 부담의 경감 등」과 동일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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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과제

세부 과제 주요 사업

3. 일과 육아를 양립
하기 위한 일 방식 
개혁 

- 장시간 노동 시정 및 연차 유급 휴가의 취득 촉진

- “일과 생활의 조화” 등에 근거하는 대책의 추진
- 다양한 정규직 제도 도입·보급
- 텔레워크의 추진

- 전근 등에 관한 일과 생활의 조화
- 시간 단위의 연차 유급 휴가 제도의 도입 및 촉진
- 고용형태에 관계없는 공정한 대우 확보를 향한 대처 

(비정규 고용 대책의 추진)
※ 중점 세부 과제 「Ⅰ-6. 일하는 방법과 생활 방식 개
혁」 및 「Ⅰ-1. 젊은 세대가 장래에 전망을 가질 고

용 환경 등의 정비」와 동일한 내용

4. 남녀 모두 일과 육
아를 양립할 수 있

는 환경의 정비, 
여성 활약의 추진

- 「육아 안심 플랜」 등에 근거한 보육 정의 정비

- 지역의 실적에 대응한 보육 실시
- 보육 인재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 방과후 아동 클럽 및 방과후 어린이 교실 정비 및 

일체적인 실시
- 기업 등에 의한 기업 내 보육시설 설치 촉진
- 고등학교 등에서의 임신한 학생에 대한 배려

- 육아 휴업이나 육아 단시간 근무 등의 양립 지원 제
도의 정착 촉진 및 충실화

- 육아 등에 의해 이직한 여성의 재취업 지원, 지역 활

동 참가 지원
- 여성의 직업 생활과 지역에서의 활약 추진
※ 중점 세부 과제 「Ⅰ-3. 남녀 모두 일과 육아가 가능

하도록 환경 정비」와 동일한 내용

5.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의 촉진

- 육아 휴업 등 남성의 육아 참가의 촉진
- 남성 국가 공무원의 육아에 수반하는 휴가·휴업의 

취득 촉진
- 남성의 가사·육아에 관한 계발 보급, 의식 개혁
※ 중점 세부 과제 「Ⅰ-5. 남성의 가사·육아 참가의 촉

진」과 동일한 내용

6. 육아 담당자의 다양
화와 세대 간 지지

- 지역 주민의 참가 촉진에 의한 육아 담당자의 다양

화 (지역 공생 사회의 실현을 위한 대책)
- 지역의 퇴직자나 고령자 등의 인재 활용 및 세대 간 

교류

- 3세대 동거·근거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
※ 중점 세부 과제 「Ⅱ-4. 양육자의 다양화와 세대 간 
양육 지원」과 동일한 내용

7. 다자녀 및 다태아
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

- 다자녀 세대를 배려한 육아, 보육, 교육, 주거 등 다
양한 면에서의 부담 경감책 추진

- 아동 수당 지급 방식의 검토
- 고등교육 수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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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과제

세부 과제 주요 사업

- 다자녀 혹은 셋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등 
우선 이용

- 주택 정책에서의 다자녀 가구 배려 및 우대 조치
-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 중점 세부 과제 「Ⅱ-1 육아에 관한 지원(경제적 지

원, 심리적·육체적 부담의 경감 등)」, 「Ⅱ-2. 다자녀 
가정 지원」과 동일한 내용 

8. 주택 지원

- 대출, 세제를 통한 주택 취득 등 지원
- 양질의 패밀리용 임대 주택 공급 촉진
- “세이프티 넷 주택 등록 제도”: 민간 임대 주택을 활

용하여 육아 세대 등 주택 확보에 있어서 배려가 필
요한 가족의 입주를 거절하지 않는 제도

-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육아 세대 혹은 육아 세대와 

근거를 희망하는 양육 지원 세대에 대해 신축 임대 
주택 모집 시 당첨 배율 우대 혹은 임대료 할인

- 보육시설 도입 등 육아 세대의 거주 안정 확보에 이

바지하는 선도적인 대처에 대한 국가 지원
- “시가지 개발 사업” 등을 통해 보육시설을 도입한 

경우 보조 실시

- 도심 거주 육아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부 혹은 
중심 시가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나 양호한 주택 
시가지 등 환경 정비

- 육아 친화적 안전한 도시 실현
- 육아지원시설을 포함한 우량한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 초중학교의 여유 교실, 유치원 등의 활용에 의한 지
역 육아 거점 만들기

9.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 소아 의료의 충실, 소아 만성 특정 질병 대책, 예방 
접종 추진, 마음의 건강 만들기

- 학교의 교육 환경 정비, 지역과 학교의 제휴·협동 추
진, 가정 교육 지원, 괴롬힘 방지 대책, 건강한 식생
활 보급 촉진, 지역이나 학교에서의 체험활동 추진, 

문화 예술 활동 추진, 자연과의 만남, 농업 어업 및 
도시와 농산 어촌과의 교류 체험, 어린이 놀이터 확보

- 재해 시의 유아 지원, 어린이 사고 방지, 놀이터 및 

건축물 등의 안전 대책, 유치원 어린이집의 사고 발
생 재발 방지, 교통 안전 교육, 범죄 등 피해 방지, 
인터넷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한 

대책, 어린이 청소년 성폭력 근절 대책,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추진

10. 장애아, 빈곤 아동, 
한부모 가정 아동 
등에 대한 지원

- 빈곤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
- 한부모 가정 지원
- 아동 학대 방지, 사회적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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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내각부. (2023). 소자화사회대책백서. 

https://www8.cao.go.jp/shoushi/shoushika/whitepaper/index.html 에서 2023. 
7.1에서 인출.

  2. 싱가포르19)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은 「Marriage & Parenthood 

Package」(이하 “M&P”)이다. M&P는 총리실 산하 국가인구인재부를 중

심으로 싱가포르 사회가족개발부, 국세청, 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

여 결혼과 자녀 출산 및 양육의 가족 생애주기에 걸쳐 포괄적인 지원 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2001년부터 시행되어 5차례의 개혁을 통해 현재까

19) 본 절의 주요 내용은 Made for Families. (2023). Building a Singapore that is 

Made For Families: An overview of support for Marriage & Parenthood 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중점 
과제

세부 과제 주요 사업

-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 청년 무직자, 히키코모리 등에 대한 지원

- 정주 외국인 아동에 대한 취학 지원

11. 사회 전체에서 육
아를 응원하는 기
운의 양성

- 다양한 주체의 제휴에 의한 육아 친화적인 사회적 

기운의 양성(“육아 지원 여권 사업”의 보급 촉진, 
“가족의 날”, “가족의 주간” 등을 통한 이해 촉진, 
출산 마크, 유모차 마크 보급 개발)

- 임신부 및 어린이 동반 친화적인 설치나 외출하기 
쉬운 환경 정비(대중교통 기관에서의 어린이 동반 
가족에 대한 배려 등 환경 정비, 육아 배리어 프리 

추진, 도로 교통 환경의 정비)
※ 중점 세부 과제 「Ⅳ-2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을 응

원해 육아 가구를 부드럽게 감싸는 사회적 기운 양

성」과 동일한 내용 

12. 육아 분야의 ICT 
및 AI 등의 적절
할 활용

- 지역에서의 AI, loT 등의 활용 추진
- 육아 원스톱 혹은 논스톱 서비스의 추진
- ICT를 활용한 육아지원서비스(Baby tech)의 보급 

촉진
※ 중점 세부 과제 「Ⅴ-1 결혼 지원·육아 분야의 ICT, 

AI 등의 과학기술의 성과 활용 촉진」과 동일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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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진행되고 있다. 탄포린(2023)은 M&P의 발달 과정을 3기로 구분하여 

제1기(2001~2004)는 기혼 부부가 둘째와 셋째 자녀를 낳도록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제2기(2008~2013)는 지원 폭을 확대하고 취업모의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였으며, 제3기(2015~2023)는 정책의 포용성과 형

평성을 제고한 시기라고 보았다. 특히 제3기는 그동안 확대한 M&P 정책

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출산율이 더욱 하락하자 기존 정책들에 대한 

평가 작업과 함께 대국민 온라인 대화(약 300명 시민 참여)를 통해 재정

적 지원과 일회성 현금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제도적 장치와 지원으

로 정책의 초점을 전환한 시기이다. ‘일과 삶의 조화 촉진’, ‘출산 건강 증

진’, ‘자녀 발달 촉진’, ‘가정 생계비 문제 해결’의 4개 분야에 중점을 두면

서 “부모가 자녀에게 최상의 환경과 생애 지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여건

을 갖추고 여긴다면 자녀를 더 많이 낳고 싶어 할 것”이라는 핵심 메시지

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는 2021년도 M&P의 주요 내용을 통해 

최근 싱가포르가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주거 지원

1) 내 집 마련을 위한 시간 단축

2018년 11월 이래로 주문 제작 아파트(BTO) 3,600호 건설을 시작하

여 BTO를 얻는 대기 시간을 약 2~3년으로 단축하고, 침실 세 개 혹은 그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SBF(Sale of Balance flats)의 최소 95%를 생애 

최초 주거 구매자에게 할당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로 하여금 아파트를 

더 일찍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모우선정책(Prenthood Priority Scheme: PPS)을 통해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초혼 부부가 주거 구매에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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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임시주거정책(Parenthood Provisional Housing Scheme: 

PPHS)은 건설 중인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시장 이자율의 절

반 혹은 그 이하로 주거개발위원회(HDB)의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가족들이 더 가깝게 살도록 하기 위한 지원

근접 거주 지원금(Proximity Housing Grant: PHG)은 부모 혹은 자

녀들과 함께 혹은 가까이(4km 이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재판매하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30,000싱가포르 달러까지 지원한다. 또한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3세대 아파트, 혼인한 자녀 우선 정책 (MCPS), 

다세대우선정책(MGPS)를 통해 부모 혹은 결혼한 자녀들과 함께 혹은 가

까이에서 살기를 원하는 경우 지원한다. 

3) 주거 지원 소득 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새로운 HDB의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CPF 주거지원금을 가지고 재판

매하는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HDB 주거 대부금을 받는 경우, 월 가구 소

득 상한액이 2019년도에 12,000싱가포르 달러에서 14,000싱가포르 달

러로 상향되었다. 고가의 콘도미니엄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월 가

구 소득 상한액이 14,000싱가포르 달러에서 16,000싱가포르 달러로 상

향되었다. 

2019년 9월부터 자격 요건이 되는 생애 최초 주거 구매자들은 재판매 

혹은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할 때 주택 유형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증

가된 CPF 주거 지원금(EHG)을 80,000싱가포르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녀들과 함께 공공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두 번째로 다



202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정책적 대응 방안

시 집을 사려고 할 때 새로운 출발 지원금(Fresch Start Housing 

Scheme)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가족이 침실 두 개 

혹은 세 개의 오래되지 않은 집을 두 번째로 구매하려고 할 때 증대된 주

거 지원금(Step-Up Housing Grant)으로부터 15,000싱가포르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BCA 접근성 재원은 1990년 이전에 건설되어 기본적인 배리어 프리 

접근성 증진을 필요로 하는 민간 건물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방 등 가족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건설 비용의 60%까지 지원

한다. 

나. 지역사회·직장에서의 지원

1) 정부가 지원하는 부모 휴가

싱가포르는 여성의 출산 전후에 16주의 유급 산전후 휴가와 2주의 유

급 부성 휴가를 제공한다. 부모 간에 공유하는 유급 부모 휴가를 통해 근

로하는 아버지들은 배우자의 산전후 휴가 혹은 입양 휴가에서 4주까지 

공유할 수 있다. 1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하는 여성이 자녀를 입양할 때 

12주의 유급 입양 휴가를 가질 수 있다. 2021년 12월부터 근로 조건 때문

에 산전후 휴가, 부성 휴가, 입양 휴가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급여

를 지원하는 산전후 휴가, 부성 휴가, 입양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막내 자녀 연령이 7세 미만인 근로하는 부모들은 1년에 6일 유급의 자녀 

양육 휴가를 가질 수 있다. 막내 자녀 연령이 7~12세인 근로자 부모들은 1

년에 2일의 유급 자녀 양육 휴가를 가질 수 있다. 공무원들은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추가적으로 4주의 무급 휴가를 가질 수 있다. 2세 미만 자녀가 있

는 근로하는 부모들은 1년에 6일의 무급 영아 양육 휴가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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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친화 작업장에 대한 지원

유연한 근로 관행을 위한 세 가지 기준(FWAs)을 마련하여 고용주로 하

여금 FWA를 제공하고 근로자와 구직자가 FWA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FWA는 싱가포르에서 공정하고 진보적인 작업 관행 이행을 증가시키

려는 이니셔티브 중의 하나이다. FWA를 채택할 때 고용주와 근로자는 

유연한 시간(근로 시간 및 근로 지속 시간), 유연한 장소(작업 장소), 유연

한 업무(작업 범위)에 대한 다양한 근로 관행에 동의하도록 한다. 

예상치 못한 돌봄 필요에 대응하는 무급 휴가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을 

마련하여 고용주들이 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조산·다태아 출산·인지적 혹은 건강상 문제를 가지고 태

어난 경우 근로자들이 1년에 4주의 무급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입

원 중 혹은 입원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1년에 2주까지 무급 휴

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3) 가족 유대감 강화

 국민위원회의 주창하에 “가족 끌어 안기” 운동을 실시하여 새로운 출

산을 축하하고 젊은 부모들의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액티브 SG 스포츠 

프로그램” 공원 및 지역사회에서 가족 친화적인 활동을 추진하여 가족 유

대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유로운 증거 기반 부모 프로그램을 

300개 이상 초중고등학교에 제공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더 공고

히 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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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학 전 영유아 돌봄 및 교육

1) 영유아 보육 정원 확대

2025년까지 취학 전 아동의 80%가 정부가 지원하는 취학 전 교육 시

설에 입소할 수 있는 보육 정원을 마련한다. 현재 취학 전 아동의 50% 정

도만을 취원할 수 있는 보육 정원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몇 년 이내에 종

일제 정원 20,000개를 확충하여 200,000개가 넘는 보육 정원을 제공하

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2) 양질의 조기 유아 개발

국립유아개발소를 설립하여 국가 유아 전문가를 훈련한다. 유아개발센

터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더 수준 높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갖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 

3) 영유아 돌봄 비용 지원

기본 지원금으로 근로하는 어머니들에게 2~18개월 영아 자녀가 종일

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600싱가포르 달러, 18개월~7세 미만 

유아 자녀가 종일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00싱가포르 달러를 

지원한다. 근로하지 않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이 종일제 보육시설을 이용

하는 경우 월 150싱가포르 달러의 기본 지원금을 지원한다.

근로하는 모가 있는 가족의 월 가구 소득이 12,000싱가포르 달러 이하

일 경우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

은 지원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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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싱가포르의 종일제 영아(2~18개월)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월 기본지원금

(단위: 싱가포르 달러)

주: 싱가포르 국적을 가진 자녀(2~18개월)를 가진 근로하는 여성 대상
자료: Made for Families. (2023). Building a Singapore that is Made For Families: An 

overview of support for Marriage & Parenthood. Singapore Government.

<표 5-5> 싱가포르의 종일제 유아(18개월~7세)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월 기본지원금

(단위: 싱가포르 달러)

주: 싱가포르 국적을 가진 자녀(18개월~7세)를 가진 근로하는 여성 대상
자료: Made for Families. (2023). Building a Singapore that is Made For Families: An 

overview of support for Marriage & Parenthood. Singapore Government.

가구소득이 월 12,000싱가포르 달러 이하이면서 Anchor Operator 조기 

교육의 유치원 프로그램 혹은 MOE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유치원 무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부모들이 영유아 보육, 초등학교 교육, 방과후 돌봄에 대

해서 동등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한 중간 단계의 노력으로 

정부 지원 시설의 종일에 보육 프로그램 이용 비용을 감면해주고자 하고 있다. 

월 가구소득
가구원당 가구 

소득
기본 지원금 

(a)
최대 추가 지원금  

(b)
최대 지원금

(a+b)

3,000 이하 750 이하

600

710 1,310

3,001~4,500 751~1,125 640 1,240

4,501~6,000 1,126~1,500 500 1,100

6,001~7,500 1,501~1,875 380 980

7,501~9,000 1,876~2,250 240 840

9,001~10,500 2,251~2,625 100 700

10,501~12,000 2,626~3,000 40 640

12,000 이상 3,000 이상 - 600

월 가구소득
가구원당 가구 

소득
기본 지원금 

(a)
최대 추가 지원금 

(b)
최대 지원금

(a+b)

3,000 이하 750 이하

300

467 767

3,001~4,500 751~1,125 440 740

4,501~6,000 1,126~1,500 340 640

6,001~7,500 1,501~1,875 260 560

7,501~9,000 1,876~2,250 190 490

9,001~10,500 2,251~2,625 130 430

10,501~12,000 2,626~3,000 80 380

12,000 이상 3,000 이상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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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

싱가포르 정부는 모든 교육 단계에 대하여 교육 지원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저소득 가정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증대된 

MOE 재정 지원 정책과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0년부터 모

든 초등학교에 방과후 돌봄 교실을 갖도록 확대하였다. 학생 돌봄 비용 

지원 정책을 통해 저소득 가정이 학생 돌봄 비용 지원금의 98%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이 지원하는 고등교육 기관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폴리테크, 자율적인 대학, ITEs, NAFA, LA SALLE

에서 공부하는 저소득 및 중위 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한다. 

라. 보건의료 지원

1) 부모와 어린이 지원

2020년 11월 1일부터 싱가포르 어린이들은 국가 예방접종과 아동발

달검사에 대해 모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 어린이 예방

접종 체계하에서 권고되는 영유아기 예방접종을 지역보건지원소(CHAS), 

일반 의원, 종합진료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종합진료소에서만 지원받

던 아동발달검사를 일반 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신생아에 대해 정부는 4,000싱가포르 달러를 아동의 Medisave 계좌

에 이체하여 아동 의료 비용, Medishield Life 프레미엄에 해당되는 진

료, 국가 어린이 예방접종, 입원 비용, 승인된 외래 치료에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부부는 Medisave를 이용하여 산전 돌봄 및 출산 관련 의료 비용을 지

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900싱가포르 달러까지 산전 의료 비용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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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진료 유형에 따라 출산 비용을 위해 750~2,150싱가포르 달

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입원 비용으로 하루당 450싱가포르 달러를 사용

할 수 있다. Medishield Life는 출산부터 지원되며 임신 혹은 출산 관련 

심각한 합병증 치료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인공임신시술 지원

인공임신시술에 대해 정부가 공동으로 비용을 지원한다. 40세 미만의 

부부가 자궁 내 수정 혹은 보조생식시술 등 인공임신시술을 KK 여성과 

어린이병원, 국립대학병원, 싱가포르 일반 병원에서 받는 경우 총비용의 

75%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공동 지원하는 인공임신시술은 최대 3개 신

선 주기와 3개 냉동 주기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표 5-6> 싱가포르의 인공임신시술 지원

(단위: 싱가포르 달러)

구분 싱가포르 국민 부부 영주권 부부 외국인 부부

신선 인공임신시술
(총 3주기까지)

총비용의 75%
(7,700까지 지원)

총비용의 55%
(5,700까지 지원)

총비용의 35%
(3,600까지 지원)

냉동 인공임신시술
(총 3주기까지)

총비용의 75%
(2,200까지 지원)

총비용의 55%
(1,600까지 지원)

총비용의 35%
(1,000까지 지원)

자궁 내 수정
총비용의 75%

(1,000까지 지원)

총비용의 55%

(700까지 지원)

총비용의 35%

(500까지 지원)

자료: Made for Families. (2023). Building a Singapore that is Made For Families: An 
overview of support for Marriage & Parenthood. Singapore Government.

2020년 1월 1일부터 정부의 6주기 인공임신시술 공동 지원(six 

co-funded ART cycles)은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총 2회까지 확대되었

다. 40세 이상 여성들이 40세가 되기 전에 보조생식시술 혹은 자궁 내 수

정 시술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 자격 대상이 된다. 자격 대상이 되는 부

부들은 인공임신시술의 첫 번째 주기에 6,000싱가포르 달러, 두 번째 주

기에 5,000싱가포르 달러, 세 번째 및 그 이상 주기에 4,000달러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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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싱가포르 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공임신시술에 대한 연령 제

한은 없으며 생애 전반에 걸쳐 여성들은 최대한의 보조생식시술을 받을 

수 있다. 

마. 자녀 돌봄 지원

1) 아기 지원 보조금

부모가 자녀 출산에 대한 희망을 실현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아기 지원 보조금(BSG)을 신설하였다. 신생아 혹은 2020년 10월 1일부

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 대해 3,000싱가포르 달러의 

일시불 아기 지원금이 제공된다. BSG는 아기 보너스 현금 선물을 받는 

아동들에게 지급된다. 2021년 4월 21일부터 아동이 아기 보너스 현금 

선물 정책에 등록된 지 1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2) 아기 보너스 정책

싱가포르의 아기 보너스 정책은 아기 보너스 현금 선물과 아동발달계

좌(CDA)로 구성되어 있다. 아기 보너스 현금 선물은 2015년 1월 1일 이

후 출생한 아동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첫째아와 둘째아는 월 8,000

싱가포르 달러, 셋째아 이상은 월 10,000싱가포르 달러가 지급된다. 출

생 후 18개월까지 총 5회 지급된다. 

아동발달계좌는 부모가 적립하는 특별 저축 계좌로서 정부는 일정 한

도 내에서 부모가 적립한 금액을 매칭 적립해 준다. 부모가 CDA에 적립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최초 적립금으로 3,000싱가포르 달러를 적립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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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싱가포르의 아동 발달 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금

(단위: 싱가포르 달러)

출생 순위
최초 적립금

(a)
최대 정부 매칭 금액

(b)
총 정부 지원금

첫째아

3,000

3,000 6,000

둘째아
6,000

(2021년부터 인상)
9,000

(2021년부터 인상)

셋째아
9,000 12,000

넷째아

다섯째아 이상 15,000 18,000

주: 1) 최초 적립금은 부모가 입금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정부가 CDA 계좌가 청설될 때 자동

적으로 입금해 준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싱가포르 국적 아동 대상 

자료: Made for Families. (2023). Building a Singapore that is Made For Families: An 

overview of support for Marriage & Parenthood. Singapore Government.

3) 가족 대상 조세 감면 정책

부모는 첫째아 5,000 싱가포르 달러, 둘째아 10,000싱가포르 달러, 셋

째아 이상 20,000싱가포르 달러의 조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직장 여성

은 첫째아에 대해 소득의 15%, 둘째아에 대해 소득의 20%, 셋째아 이상

에 대해 소득의 25%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있다. 자격 있는 아동 소득

공제 혜택으로 아동당 4,000싱가포르 달러, 장애 자녀 조세 감면 혜택으

로 아동당 7,500싱가포르 달러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하

는 여성의 부모, 시부모, 조부모, 시조부모가 12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경

우 3,000싱가포르 달러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2020년부터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결혼 전인 경우 연령 제한을 두지 않게 되었다.

 

4) 외국인 돌보미 고용을 위한 지원

싱가포르 국적의 16세 미만 자녀를 외국인 돌보미가 돌보는 가정에 대해 

월 60싱가포르 달러를 지원한다. 근로 여성들은 전년도에 외국인 돌보미 1명

에 대해 지불한 금액의 두 배 되는 액수를 조세 감면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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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통 지원

1) 여권 신청 비용 면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싱가포르 국민 어린이가 처음으로 여권

을 신청할 경우 신청 비용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2) 포용적이며 가족 친화적인 공공 교통 시스템 구축

모든 공공 버스에 유모차가 탑승할 수 있고 유모차를 안전하게 고정시

키는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모든 버스 환승 구역, 교통 교차 허브, 

새로운 MRT 환승역에 자녀를 돌보는 방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기차 내

에 기저귀 교환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인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2020년 5월 5일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하여 신장이 1.35m 이하의 4세 

이상 어린이가 안전하게 앉을 수 있는 좌석을 공공 교통수단에 마련하도

록 하였다. 공공 교통 수단내에 임산부 그리고 자녀 동반 부모가 편안하

게 앉을 수 있는 좌석을 2020년부터 마련하고 있다. 

사. “Made for Families” 이니셔티브

싱가포르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M&P와 같은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산업 분야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가

족에게 우호적인 생태 환경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Ma

de for Families”는 이러한 인식하에 마련된 이니셔티브이다. 정부는 결

혼하고 가족 생활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커플에게 M&P 정책을 통

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고용주는 정부가 추진하는 육아 휴직 정책 

이외에도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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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직장 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장소 

제공,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아버지들이 부성 휴가를 갈 수 있는 직장 

내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기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그룹들은 가

족 중심적인 아동 친화적 환경을 도모할 수 있다. 지역사회 그룹의 활동

을 통하여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가족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

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가족 친화적인 재화

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을 지지할 수 있으며, 가족과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홍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인들은 자녀가 있는 주변 사

람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면서 더 고무적이고, 즐겁고 가족 친화적인 경

험을 창조해 낼 수 있다.

〔그림 5-1〕 싱가포르의 “Made for Families” 이니셔티브

자료: 싱가포르 정부. (2023). Made for Families. https://www.madeforfamilies.gov.sg/

about-us/made-for-families에서 2023. 7. 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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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프랑스는 서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합계출산율

이 약 1.8명 수준으로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이다(Pison, 2020). 이러한 이유를 프랑스 가족 정책의 특징에

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

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프랑스 가족 정책의 특징은 인구 감소를 우려했던 1939년부터 시작되었

으며 오늘날까지 업데이트된 형식으로 강하게 남아 있다. 가족 수당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가족 지원 

정책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급여액과 더 많은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설계에 따라 자녀가 많을수록 국가가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둘째, 프랑스는 가족 정책에 현금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이라는 

가족 정책의 세 가지 유형이 모두 담겨 있다. 현금 지원으로 가족 수당을 

포함하는 다양한 수당 정책들, 서비스 지원으로 보육사 이용 비용을 지원

하는 자녀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시간 지원으로서 

근로를 그만두고 집에서 자녀를 돌볼 때 지원하는 자녀 교육 분담 수당을 

들 수 있다. OECD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 지원, 시

간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될 때 가장 큰 정책 효과를 볼 수 있

다고 지적한 바 있다(OECD, 2011). 가족 정책 체계에 현금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이 모두 포함되어 가족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가족 수당의 보편적인 특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최근에 채택된 법



제5장 주요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 현황과 최근 동향 213

안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 정책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많은 자녀를 가

지고 있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수평적인 형평성을 달성하

는 것을 지향할 것인가 혹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수준을 

달리하여 수직적 형평성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현재까지도 지

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프랑스는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여 가족 정책이 

출산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역할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최근의 정책 동향으로서 영아 대상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부모들

이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3

세 이상 유아의 대부분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 유아의 돌봄은 크게 어렵

지 않지만,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보육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영아 자녀 

돌봄과 부모의 일과 가정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러한 이슈에 대응하여 프랑스 가족 정책은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특히 

저소득 가정에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종합하면, 프랑스는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한 체계적인 가족 정책의 틀 

안에서 다자녀 가정과 일하는 부모를 위한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출산

율 제고를 위한 가족 정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노력을 통해 

유럽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2010년까지 1.98명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

후 하락하여 2021년 현재 1.67명이다. 다른 유럽 저출산 국가보다는 양

호한 수준이지만 프랑스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인다. 스

웨덴의 출산율은 소위 “롤러 코스트형”으로 경제 상황이 좋으면 출산율이 

상승하다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 출산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는 스웨덴 정부가 경제 상황이 좋으면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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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안좋아지면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복지 

정책이 위축되면 자녀 출산을 미루게 되어 출산율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최근의 스웨덴 가족 정책 현황이 스웨덴의 출산율에 갖는 시

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암울한 경제 상황하에서 스웨덴 정부는 경제 정책에 더 높은 우

선순위를 두고 복지 정책은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두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 이는 아동 수당을 상향 조정하기보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복지 정책에 대한 지출이 

경제 정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하에서 스웨덴의 출산율 

성과가 프랑스와 비교하여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암울한 경제 상황하에서도 양성평등을 강화하려는 기조는 “더블 

데이”의 확대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

불 데이의 확대는 가정 내 자녀 양육을 부부간에 공평하게 분담하고자 하

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과거보다 하락하였지만 스웨덴이 

다른 유럽의 저출산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이유

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양성 평등 달성이라는 국가 정책의 기조를 유

지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셋째, 스웨덴은 가족 정책 내에 학생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프

랑스 가족 정책에도 개학 수당이 있어 학생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나, 스웨덴의 경우 학생을 위한 급여와 대부금, 쿠폰 등 다양한 지원

을 가족 정책으로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

다. 학생에 대한 지원은 아동 수당과 유사하게 부모의 자녀 양육비에 대

한 부담을 감면해 주는 효과가 있다(스웨덴 사회보험청, 2008). 따라서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가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도 스웨덴의 출산

율이 초저출산 수준까지 하락하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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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최근 스웨덴에서는 아동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아동까지 포함하여 유치원 교육을 확대하고

자 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특히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증가된 돌봄 욕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에 대

한 지원 확대가 스웨덴의 출산율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라고 본다. 

경제적인 지원 정책, 양성 평등 정책 기조의 유지, 학생에 대한 지원,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최근 스웨덴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정책들은 모두 새로운 저출산 위험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스웨덴의 출산율을 유럽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적정

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 주요한 서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2008년 이후 하

락한 반면에,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33명까지 하락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회복되어 2021년 현재 1.58명 수준을 보인다. 프랑스와 스

웨덴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하락하지 않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 독일의 가족 정책은 프

랑스와 스웨덴이 가족 혹은 아동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다르게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강해지고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2022

년에 아동 보너스와 즉시 지원금이 신설되었으며, 2023년부터 아동 수당 

및 아동 보조금의 급여액이 인상되었다. 특히, 즉시 지원금은 기본 아동 

수당의 도입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향후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이 강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독일이 아동에 대한 정책을 강화한 것이 출

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는 연구 결과는 찾기 힘들지만, 독일의 합

계출산율이 하락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반등하고 있는 것에 어느 정도 영

향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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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도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를 멈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부모 수당을 부모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용하지 못하면 친인척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시간제 근무 혹은 기간제 계약을 포함하여 모든 고용 관계에서 육아 휴직

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근로하는 부모가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을 본다.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다른 서유럽 국가와 차별적으로 독일의 출산

율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일하는 부모에 대한 

정책의 확대가 새롭게 대두되는 출산 위험 요인에 적정하게 대응하고 있

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기본 수당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정부가 아동 양육을 기본적으로 보장한다는 확신을 독일 국민들

에게 심어주어,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과 불안을 감소시켜 출산

율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1.44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지

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1.25명 수준을 보인다. 이탈리

아는 EU 회원국을 유지하기 위하여 EU가 부여한 재정 건전화 요건을 준

수하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긴축재정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이

유로 가족 정책을 크게 확대하지 못했다. 이는 2022년 3월에 출산 보너

스, 다자녀 수당, 고아 수당 등 다양한 아동 대상 지원을 철폐하고 단일보

편수당으로 간소화하여 아동에 대한 정책이 크게 축소된 것에서 잘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 정책의 축소가 이탈리아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

의 출산율을 보이는 배경일 수 있다.

이탈리아는 남성 생계 부양자, 그리고 여성 돌봄자라는 가정 내 전통적

인 역할이 강한 국가이다. 산전 후 출산 휴가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육아 

휴직 기간이 6개월로 매우 짧고, 휴직 급여도 소득의 30%로 매우 낮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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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다. 짧은 육아 휴직 기간과 낮은 휴직 급여로 인해 여성들이 출산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기가 어렵고, 남성이 육아 휴직을 도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비교적 저렴한 공공 보육 서비스가 보

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보육 서비스 제공 시간이 짧아서 전일제로 일

하는 부부의 일과 가정 생활 양립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긴축재정으로 인해 가족 정책이 크게 확대되지 

못한 점, 아동에 대한 정책이 통폐합되어 아동에 대한 지원이 축소된 것,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여전히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지

속되고 있는 것이 이탈리아가 새롭게 대두되는 출산 결정 요인에 적절하

게 대응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여 이탈리아가 지속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헝가리의 출산율은 2011년 1.24명의 최저 수준에서 반등하여 지속적

으로 상승하여 2022년 현재 1.52명이다. 헝가리의 출산율이 반등한 배

경에는 과거부터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을 

들 수 있다. 헝가리는 전형적인 유형의 아동 수당을 1938년부터 지급하

기 시작하였으며, 육아 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도 

1985년에 도입하여 급여를 소득의 70%까지 지급하는 등 지원 수준도 높

았다. 따라서 헝가리 출산율의 반등은 체계적이고도 지원 수준이 높은 가

족 정책이 과거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 토대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획기적으로 도입하거나 확대된 정책이 출산율 반등에 어느 정

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정책의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막대하게 지출한 공

공 재정 수준과 비교하여 출산율의 반등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

서 헝가리 내부에서도 가족 정책의 확대는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비효율

적이었다는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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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헝가리가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한 정책들이 사회정책

으로서 당위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양육 급여 정책은 일하는 대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의 

기회비용을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책인데, “추가적”이라는 명목하에 

종일제 혹은 시간제로 일하는 부모에게도 지급한다는 것은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녀 기대 지원금도 자녀 양육 혹은 가족 생활을 지원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도덕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금 지원의 확대나 추가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은 새롭게 대두되는 

출산 결정 요인에 지속 가능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출산 장려적인 성격이 다분한 정책이 아닌 양육 부담과 일가정 양립을 체

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족 정책을 더 건실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헝가

리의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회복시키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유럽 국가와 유사하게 자녀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 

보육 서비스 지원, 육아 휴직 제도를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금 지

원 정책을 강화하고 부족한 보육 서비스에 대응하여 보육 정원을 확대하

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 국가와는 차별적으로 아시아 국가의 

전통적인 성별 분업적인 전통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경직적이고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의 

가족 문화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다. 예를 들어 3세대 가족이 자녀 혹은 가족 돌봄을 위하여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근거리에서 살기를 원하는 경우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집

세를 인하해 주고, 주거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대두되는 출산 결정 요인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과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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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년 지원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일본

과 싱가포르는 대부분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있어 출산

율 제고를 위해서 청년들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이

다. 일본은 청년들의 취업 지원과 기술 계발을 위한 정책을 저출산 대응 

정책에 포함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

하여 다양한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만혼화 그리고 이에 따른 만산화 현상은 출산율을 낮

게 하는 중요한 결정 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여 두 국가 모

두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와 달리 일본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저출

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소멸 위험에 대응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을 지역 상생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에 영유아를 위

한 보육시설과 의료시설의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자녀가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으며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육아 베리어 프리 정

책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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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결과 종합

본 연구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주요 국가들

의 출산율 변동을 분석하고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과 함께 새롭게 대두

되고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가임기 청년들이 가

지고 있는 인식을 확인하였다. 주요 유럽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들이 출산

율을 제고하기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여 각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출산율 변동에 주는 시사

점을 정리하였다. 본 장에서는 앞 장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연구 결과

가 우리나라 출산율 대응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국가별 출산율 변동

을 주요한 출산율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980~2000년대 초반까

지 나타난 유럽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경

제 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지연 변천에 의한 템포 효과로 설명될 수 있었

다. 하지만 2008~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현재까지 전개되는 출

산율 변동은 경제 위기, 젠더 혁명, 코로나19 등 일련의 사회경제적 변화

로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제2장에서 분석한 다양한 출산 관련 지

표들(합계출산율,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코호트 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출생순위별 출생아 분포, 혼외출산 비중)을 살펴본 결과, 일부 국가 및 지

역을 제외하고 (동유럽 국가) 전반적으로 출산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과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출산율이 상승하는 국가나 지역을 찾기

가 어려울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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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책적인 노력이나 젠더 혁명을 통

하여 출산율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

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다른 지표들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극

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시일 내 의미 

있는 출산율 반등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 문헌 고찰을 통해 최근의 출산율 변동이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에 의해 지속되고 있음과 더불어, 이러한 요인에서 변화가 나타나 새

로운 출산 결정 요인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에 알려진 

출산력과 여성의 교육 수준 및 경제활동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고, 출산 및 양육 부담과 생애 과정에서의 불안정성 그리고 소셜 미디

어를 통한 정보 전파가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출산 

및 육아 휴직, 공공 보육 서비스, 현금 지원 등 정책적인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자기실현주의는 

부모 본인의 자기실현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기실현을 보장해야 한다는 압

박으로 작용해서 양육 부담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었으며, 성평등주의는 

남성의 육아 부담이나 남성의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초저출산의 주요한 결정 요인은 출산율 하락과 상승의 비대칭성, 

경제적 불안정성, 가치관과 규범의 변화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았다. 출산

율을 하락시키는 원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출산율의 회복 혹은 상승을 기

대하기 어렵고,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불안정성은 한국 사회에서 

강하게 남아 있는 남성 생계 부양 역할과 결부되어 출산을 주저하게 하고 

있었으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로 인해 정부의 출산

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제4장에서는 초점 집단 토론을 통해 제3장에서 확인된 전통적인 출산

력 결정 요인과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대두된 새로운 출산 결정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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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가임기 남녀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토론 

결과, 경제 위기 이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의 키워드는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감·좌절감이었다. 소득, 일자리, 주거, 자녀 양육, 

일가정 양립 등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은 과거와는 달리 한층 심화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었으며, 이것이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감 및 좌절감

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과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출산 결정 요인들이 중

층적으로 결부되어 가임기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더욱 주저하게 만들

고 있었다. 남녀 모두 오랜 학업 기간과 높은 입직 연령에 따라 결혼과 출

산을 늦게 하게 되고, 여기서 남성은 조기 은퇴라는 새로운 위험 요인에 

직면하여 소득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었으며, 여성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

에 대한 불안감이 강해져 특히 둘째 자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SNS와 미디어에서 보이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한국 특유의 체면 문화와 경쟁심과 결부되어 부모들이 가지고 있

는 양육 욕구와 부담을 더욱 키워서 결국 자신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

는 불안감과 좌절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가임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

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좌절감을 상쇄해 주기에는 역부족하였다. 

제5장에서는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현황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

고 국가적인 정책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대두되고 있는 출산 결정 요

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강구하였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 프랑스, 스웨덴, 독일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경제적으

로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일관성 있

게 강조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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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보편적인 특성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스웨덴은 

양성평등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고, 독일은 아동복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

들을 도입하였다.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국가가 정책적인 노력의 중

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출산 결정 요인들에 적절

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때 출산율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하지만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국가가 정책을 확대할 때에도 

그것이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맞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현저한 수준으로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하에서 막대한 재정 투입

은 출산율 반등의 정도가 미비할 경우 비효율성 문제로 비판을 받아 정책 

추진을 위한 탄력을 잃게 할 수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가부장적인 문

화와 경직적인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불안정한 청년 일자리, 값비싼 

주거 비용, 다양해진 양육 욕구, 만혼화 및 만산화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

는 출산 결정 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출산 결정 요인에 대한 대응을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적인 기본 

전략에 포함하여 정책 방향을 재편하고 있었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최근의 글로벌 출산율 하락은 상승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특

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까운 시일에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다.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 구조의 급격

한 변화와 함께 심화된 인구 고령화 및 부양비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어떠한 당위성하

에서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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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출산율이 하락하고 새로운 출산 결정 요인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적

인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정책 수립이 요청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이 가져야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초점 집단 토론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비혼과 무자녀를 

결심했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마음을 변경한 대부분의 이유는 주

변에서 결혼한 사람들과 자녀를 출산한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자

신도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보기 위함이었다. 이는 아직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결혼과 자녀 출산을 기쁨과 행복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

는 두 명에 가깝다는 것이 이것을 대변한다. 결혼과 자녀 출산을 희망하

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 한 정부의 결혼과 출산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글로벌하게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출산율 성과를 보고 있는 프랑스, 스웨덴, 독일은 선동적인 출산 장려 정

책이 아니라 국가적인 가족 정책, 양성평등 정책, 아동 정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가족, 성평등, 아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때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

고 좌절감을 극복하는 데 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저출산 대

응 정책은 일시적이고 대증적인 방식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본적

인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더욱이 최근에 출산 결정 요

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요인들인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좌절감에 대응하

는 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셋째,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시 자녀 양육 부담과 일가정 

양립 등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뿐만 아니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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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요인에 대응한 정책 전략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출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적인 방향성도 이에 맞추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미디어와 소셜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도 

자중과 각성의 노력이 요청된다. 현실적이지 않고 경쟁을 부추기는 비현

실적인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모습을 부각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

다. 가족의 중요성과 자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고 부모와 자녀 간

의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최근 출산율 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더불어 가치관의 전면적인 변화가 초저출산의 기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가치관은 정책적 개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초저출산의 지속은 정책적 개입을 

통한 출산율 반등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 변화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려움은 경제적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부모 됨에 대한 

자신감 결여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매우 강한 자기실현주의적 가치관

을 가진 청년세대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가족 

형성을 피하는 현상이 초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

층 생애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정책적 개입은 초저출산의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육자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서 부모 됨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노력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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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1〕 주요 국가별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 2000~2022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23). https://www.humanfertility.org.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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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2〕 주요 국가별 템포 보정 합계출산율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2023). https://www.humanfertility.org.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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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3〕 OECD 회원국 국가별 혼외출산 비중, 1960~2022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23).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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